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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행동연구소에서는 ‘더많은자연’을 주제로 한국의 자연 손실을 평가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자전

거시민포럼에서는 2030 탄소중립 수송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환경사진아카이브’

에서 진행했던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도 소개됩니다.

 

이처럼 숲과나눔의 환경학술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

은 아이디어와 성과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숲과나눔은 미래 인재들이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숲과나눔 이사장

지구 걱정에 
뭐라도 하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해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이 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재단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말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환경학술포럼은 환경·안전·보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소통, 협력을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숲과나눔의 모든 구성원이 올 

한 해 이룩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환경학술포럼의 발표

자와 토론자, 조직위원, 심사위원, 파트너,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관심이 유난히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

하여 이번 환경학술포럼의 심포지엄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

로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에너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청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

고 나누고 행동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5회 환경학술포럼은 청년 세대가 위원장

을 맡아 기획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욱 다채롭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교류의 장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숲과나눔의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인 풀씨 10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와 소규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의 ‘기후 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공개포럼과 북토크가 진행됩니다. 

인사말

10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인사말  11



14:00~15:40

•	한반도 보건협력 -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함의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지정토론

·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 김은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 김수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기획세션 3.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라제건홀

aLONE TOGETHER

사회: 강희영 숲과나눔 협동처장

발제

•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및 선정작 소개
최연하 큐레이터, 사진 평론가

토론

•	작가와 1인 가구 사진 이야기
윤정미 사진가, 홍익대 사진디자인과 교수

기획세션 4.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 @그랜드볼룸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

사회: 최영주 숲과나눔

1부

•	분야별 토론 워크숍

휴식 시간

15:40~16:00 휴식 시간

1부: 11월 14일(화)

1부 발표

14:00~15:40

기획세션 1. 더많은자연 @IBK기업은행홀

1부: GIS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자연 손실

사회: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발제

•	우리나라 자연 자원의 정량적 평가와 자연 손실 분석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지정토론 (좌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

전체토론

기획세션 2. 한반도청년환경포럼 @곽정환홀

남북관계와 한반도 환경 협력

사회: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기조연설

•	남북관계와 한반도 환경 협력
이종석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발제

•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오삼언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원

•	기후 위기 시대 북한의 탄소 감축 기술 연구 동향 - 남북 기후기술 협력에의 함의

이경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프로그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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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발표

16:00~17:40

기획세션 1. 더많은자연 @IBK기업은행홀

2부: 한국의 자연 손실,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발제

•	‘공간환경계획’은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까?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지영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환경계획 및 도시생태현황도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과 과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전체토론 (모더레이터: 이윤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박유미 효창서담, 풀씨 9기

· 최윤경 책방이층, 풀씨 9기

· 황윤도 습지키퍼스, 풀씨 9기

기획세션 4.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 @그랜드볼룸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

사회: 최영주 숲과나눔

2부

•	분야별 토론 워크숍 결과 공유

•	전체토론

기획세션 5. 자전거시민포럼 @곽정환홀

2030 탄소중립 수송정책의 한계와 대안
-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소개

•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활동 소개
윤제용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6:00~17:40

발제

•	2030 탄소중립 수송 정책의 한계와 대안
     -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현황, 자전거 정책 현황, 

        자전거 수단분담률 의미와 정책적 기대효과

정현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

정예름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지정토론

·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

·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전체토론

구두발표 세션 1. 환경운동 @라제건홀(16:00~18:05 운영)

•	녹색복지 관점에서 분석한 시민안전보험의 방향성
- 기후 위기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권하늬, 선승아, 남윤재, 강민영, 문수영, 이정민, 정윤정

•	기후 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김효정

•	2030 여성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본 환경정의
서연화

•	팬덤의 문화 실천, 소비에서 운동으로 
- K-POP 팬덤의 친환경 액티비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현

•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 평화운동과 강정지킴이 
-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최혜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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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1월 15일(수)

개회 @그랜드볼룸

10:00~10:10 개회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심포지엄 @그랜드볼룸

10:10~11:50

지구 걱정에 뭐라도 하고 싶은 당신에게
- 풀씨처럼 행동하는 다섯 청년의 목소리

사회/좌장: 이혜선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장

발제

•	기후변화 대응행동 청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혜선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장

세션 1

•	목소리 1. 내가 전기차 대신 자전거를 배운 이유
정예름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목소리 2.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전환부터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목소리 3.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김지현 유어스텝 대표

•	목소리 4.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춰라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목소리 5. 진짜 민주주의가 지구를 살린다
이내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수료, 숲과나눔 장학생

세션 2

•	함께 나누는 이야기

행사 안내

11:50~12:00 행사 안내

점심 식사 @카페테리아 맛나샘

12:00~12:50 점심 식사

포스터발표 세션 @로비

12:50~13:40 세션별 포스터 발표 진행

1부 발표

13:40~15:20

구두발표 세션 2. 환경과 도시 @IBK기업은행홀

•	가로수 강전정 실태와 대안 - 지역사회 이용자를 중심으로

김지운

•	1990년대 이후 지방개발공사의 증가, 위기, 대응에 대한 연구
- 제주개발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례 분석

이태영

•	BRT 정류소 모니터링을 통한 녹지 전환의 가능성 분석
조혜련, 한정호, 이성근

•	서울시 도시 농작물 재배와 소비에 관한 사회적 연구 - 씨앗부터 퇴비까지

황미애, Dr. Natalia Gerodetti

구두발표 세션 3. 환경교육 @곽정환홀

•	기후 문제 심각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
-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 

신혜정

•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사 학습 공동체의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화진

•	독일 환경교육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 탐구
- 환경교육 발전과정과 베를린 시민대학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주현정

•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혜성, 서은정

구두발표 세션 4. 생물다양성 @라제건홀

•	침입외래생물 탐지를 위한 환경 DNA 조사 방법론 적용 방향
강유진, 원수연, 전정은, 한승우, 박지윤, 송영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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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원시 자연환경 취약성 분석지도 도출
김도희, 송영근

•	카메라 트래핑을 활용한 도시 습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박지윤, 강유진, 송영근

•	한국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 현황 분석
조민경, 이지혜

13:40~15:20

기획세션 6.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김순전홀

1부 공개포럼: 커먼즈, 그 가능성과 현실 사이

사회: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발제

•	도시 녹지 공간과 인간 너머의 커먼즈
최명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커먼즈의 눈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	기후중립도시로의 전환에서 에너지커먼즈 개념의 비판적 검토
김수진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전체토론

기획세션 7. 풀씨 10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 @그랜드볼룸

우리가 더 나은 (     )을 만들 수 있다면

사회: 김혜승 숲과나눔

1부

•	오프닝 및 활동성과 자랑 겨루기

휴식 시간

15:20~15:40 휴식 시간

2부 발표

15:40~17:20

구두발표 세션 5. 환경보건 @IBK기업은행홀

•	기후 위기 시대 속 의약품의 영향과 근거 마련의 필요성
서은솔

•	보건 위기 상황의 정책 딜레마와 정부 대응에 관한 연구 - 마스크와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윤새별

•	우리는 왜 라벨을 읽지 않는가? - 생활화학제품 라벨 문해력의 부재

황숙영

구두발표 세션 6. 에너지정책 @곽정환홀

•	국내 16개 시도별 가정 부문의 전력 기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대한 구조 분해 

분석
김민규, 김하나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 및 수요 반응 정책의 효과 분석
신희영

•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를 중심으로

임현지, 윤성권, 김윤성

•	전기의 가격 탄력성과 반등 효과의 상호 관계
-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타 분석 비교

조현수, 홍종호

구두발표 세션 7. 국제환경 @라제건홀(15:40~17:45 운영)

•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에서 나타난 환경정의 문제 실증분석
- REDD+ 사업을 중심으로

강미랑, 이성규

•	남북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협력 방안
- 정부와 민간 단위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배경진, 정하연, 김경미

•	아프리카 사헬 지역 토지 복원 이니셔티브 이해관계자 분석 및 거버넌스 평가
- Great Green Wall Initiative 사례를 중심으로

서진원

•	골드러시와 ‘닌자’ 광부의 금광 ‘울타리 치기’로 인한 몽골 공동지의 변화
에르덴빌렉 쿨란, 윤순진

•	‘환경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황준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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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⑥

김순전홀

로비

포스터발표 세션

화장실

기획세션②⑤

구두발표 세션③⑥

곽정환 Challenge홀

B146

기획세션①

구두발표 세션 ②⑤

IBK기업은행홀

B145

기획세션③

구두발표 세션①④⑦

라제건홀

B147

개회

심포지엄

기획세션④⑦

히스토리 세션

시상 및 폐회

그랜드볼룸

The Lounge

ENTRANCE

15:40~17:20

기획세션 6.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김순전홀

2부 북토크: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사회: 최명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소개

•	총서4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소개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총서4 편집위원장

지정토론

· 김선철 기후정의 활동가

· 이태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 최규연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전체토론

기획세션 7. 풀씨 10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 @그랜드볼룸

우리가 더 나은 (     )을 만들 수 있다면

사회: 김혜승 숲과나눔

2부

•	풀씨 활동 체험 속으로

•	더 나은 (    )을 위한 연대

히스토리 세션 @그랜드볼룸

17:20~18:10 환경아카이브로 바라본 환경사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시상 및 폐회 @그랜드볼룸

18:10~18:30 시상 및 폐회

프로그램 행사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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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지구 걱정에 뭐라도 하고 싶은 당신에게     
풀씨처럼 행동하는 다섯 청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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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걱정에 뭐라도 하고 싶은 당신에게
풀씨처럼 행동하는 다섯 청년의 목소리

1. 기획의도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기후 위기가 자신은 물론 이웃

과 국가, 인류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

는 ‘기후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서 환경, 안전, 보건 주제들에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보이고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

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목소리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창립 이래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연구자와 활동

가들의 도전과 실천에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좌절하고 멈춰 서있기보다 뭐

라도 해보려고 꿈꾸고 실천하는 나무를 심는 풀씨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경학

술포럼을 통해 풀씨처럼 행동하는 청년 세대들의 실천과 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공

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좌절과 포기 대신 우리가 걸어간 만큼 세상은 나아진다는 메시지를 나

누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2. 프로그램

사회/좌장: 이혜선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장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10~10:25 발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청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혜선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장

10:25~11:15 세션 1

목소리 1. 내가 전기차 대신 자전거를 배운 이유

정예름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목소리 2.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전환부터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목소리 3.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김지현 유어스텝 대표

목소리 4.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춰라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목소리 5. 진짜 민주주의가 지구를 살린다

이내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수료, 숲과나눔 장학생

11:15~11:50 세션 2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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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및 프로그램 소개

• 우리나라 자연 자원의 정량적 평가와 자연 손실 분석

이동근, 박용, 윤석환, 김신우

• ‘공간환경계획’은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까?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지영

• 환경계획 및 도시생태현황도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과 과제

맹지연

기획세션 1
더많은자연
1부: GIS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자연 손실
2부: 한국의 자연 손실,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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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자연
1부: GIS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자연 손실

2부: 한국의 자연 손실,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세션 소개

지구적으로 급격한 자연 손실의 추세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전과 복원을 통해서 ‘더 많은 자연’을 회복

하자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상황 역시 지구적인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손실은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어렵고, 개발 앞에서 보전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풀씨행동연구소는 첫 번

째 기획세션을 통해서 시공간자료 기반의 한국의 자연 손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보전 과제

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획세션을 통해서 한국의 자연 손실을 멈추기 위해 풀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시켜야 할 과제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프로그램 소개

1) 1부: GIS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자연 손실

사회: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00~14:05 오프닝

14:05~14:35 발제
우리나라 자연 자원의 정량적 평가와 자연 손실 분석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4:35~15:15 지정토론

지역별 현황 및 합리적 대안에 관한 제언

좌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

15:15~15:40 전체토론 질의응답 및 마무리

2) 2부: 한국의 자연 손실,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시간 프로그램 내용

16:00~16:10 오프닝

16:10~16:50 발제

‘공간환경계획’은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까?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지영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계획 및 도시생태현황도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과 과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16:50~17:40 지정토론

원탁회의: 사전 질의에 대한 상호 토론

모더레이터: 이윤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박유미 효창서담, 풀씨 9기

최윤경 책방이층, 풀씨 9기

황윤도 습지키퍼스, 풀씨 9기

기획세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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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연 자원의 정량적 평가와 
자연 손실 분석

이동근, 박용, 윤석환, 김신우 서울대학교

1. 서론

자연 자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의 생활 및 생산 활동에 활용 가능한 물질 또는 자원을 

의미하고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생물 및 무생물의 상호작용까지 아우른다. 자연 자원은 우리 인

류에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대기, 기후, 토양 침식, 재해의 조절 효과도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자연 자원은 산림 개간, 도시 계획 및 확장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의 개발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훼손되고,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토양 퇴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초

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자연 자원을 정량화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자연 자원 특히 산림의 변화 및 손실을 모니터링하

고 인간 활동이 생물다양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자연자

원총량제 제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자연 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1) 자연 손실 평가 방법론 

본 연구는 자연 자원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

하였다. 양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였다. 토지피

복 분류는 30m 해상도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진행하였으며, 두 가지 위성영상

(Landsat TM과 OLI)을 활용하였다. 분류 결과, 주요 자연 자원인 산림지역의 분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연 자원의 질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식생의 건강도밀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활용하였

다. 또한, 자연 손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일어난 지역에서 환경부 세분

류 토지피복지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자연 손실 변화 분석 및 평가

(1)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국내 산림 면적의 변화 

추세를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산림 면적이 감소하여 자연 훼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

림 면적의 감소 추세는 한국의 도시 계획 및 개발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별

로 산림 변화를 보았을 때에는, 지역마다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림 면적의 감

소 추세와 달리 행정구역별 변화의 추세와 폭은 상이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 면적의 감소

가 진행되었으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산림 면적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주도에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 면적의 감소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 지

역은 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임에도 산림 면적 변화량의 감소 폭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그린벨트, 공원녹지계획 등 다양한 생태계 관리 정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시군구별 산림 면적 추이에서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산림 면적의 증감 패턴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산림 면적의 감소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접경 지역(수원, 용인, 평택)으로, 도시 개발 및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산림 면적의 증가가 나타났던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연안지역은 산림 면적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

만 내륙지역은 산림 면적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연안지역보다 내륙지역에서의 산림 훼손 

및 도시 개발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자연 자원의 질적 평가를 위한 정규식생지수는 도시 개발 사업 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국 모든 개발 지역에서 산림의 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하는 백두대간 지역에서는 산림의 질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19개의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덕유산, 경주, 속리산, 내자산, 계룡산, 가야산, 주

왕산, 한라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산림의 질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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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개발지역에서 질적 자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개발

이 제한되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식생의 질이 향상되거나 보존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황

을 보여준다.

(3) 영향평가 사업과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 사업은 많은 산림 및 

초지 지역을 도로, 공동 주거시설, 상업 업무시설, 또는 나지로 변경하여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선 결과의 비교하였을 때, 전라남도는 개발 압력이 적었기 때문에 식생 질의 개선이 이뤄

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경기도는 개발 압력이 크고 인구수의 증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지역은 도시숲, 공원, 그린벨트 조성 등의 자연 자원 관리에 충실하면서 식생의 질이 개선된 것

으로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는 자연 자원 중 산림자원에 대한 양과 질의 변화 추세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개발 지역은 식생의 양적 손실과 질적 손실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보전 정책으로 식생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이는 생물다양성

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발 지역은 양적으로 감소하지만, 적절한 식생 관리를 통해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양적 및 질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개발 지역과, 양적 손실은 발생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개선이 가능한 생태계보전지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

발 지역에서는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 손실을 최소화

하고 복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식생의 양적 및 질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자연보전 정책은 식생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

례는 국가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확장하는 등 생태계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

공한다. 이러한 자연보전 정책을 다른 지역과 생태계에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더욱 확

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적 및 질적 자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자연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개발 및 자연보전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자원총량제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자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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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계획’은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까?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지영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 과잉·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과 환

경계획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물로 1̀8년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 제정

- 1̀9년 최초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이 반영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

종합계획」과「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 

- 이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환경계획 수립 시, 국가 단위에서 구축한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을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반영해야 하며 지역 현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사항

을 중심으로 개선전략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공간정보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순환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부문을 통합하여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발제에서는 현행 환경계획 부문별 전략의 공간화(도면화)를 ‘공간환경계획’으로 칭함 

2. 본론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계획 간 연계

2) 부문별 공간환경계획 예시 

<그림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체계

<그림 2> 부문별 전략의 공간화 예시(출처: 제5차 충남 환경계획 최종 보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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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계획 수립 절차상 시민 참여 범위 

(1) 통합관리를 반영한 환경계획 수립 절차상의 특징  

①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② 승인 절차

(2) 환경계획 수립 절차상의 시민 참여 

①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

② 공청회

③ 주민공람

④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 

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단 운영 

(1) 목적

지자체 차원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를 위하여 지원단 구성, 지자체 환경계획 수

립 시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통합관리 사항 등 지원 추진

(2) 구성 및 운영

국토·환경계획 수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국토·환경계획 전문가 등

으로 지원단 구성*(15∼30명), 한국환경연구원(KEI)을 ‘지정연구기관’으로 운영

(3) 기능과 역할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연구 사업 등

3. 결론

- 환경계획의 위상 강화

- 공간환경계획의 내실화 

-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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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 및 도시생태현황도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과 과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1. 서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2005년 지속 가능한 국토 및 자연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법령 개정과 공동훈령 제정, 그리고 관련 수립 지침

이 제정되면서 2021년 7월 본격화되었다. 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

경계획의 연계를 시작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종합계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새로운 환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었더라도 도

시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둘을 연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해야 한다. 다만, 

아직 환경정책수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두 위원

회가 상호보완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론

지자체는 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생태현황

지도는 독일의 비오톱지도를 모티브로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의 환경종합계획이 개념적인 계획이었

다면 환경계획은 도시생태현황도 즉 공간 생태정보를 기반으로 대기, 물, 폐기물, 열 정보, 산사태, 

홍수 등의 방재 정보, 탄소배출 및 탄소흡수원 정보 등 모든 환경정보를 공간 단위로 재구축하고, 

이를 도시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도시생태현황지도와 환경계

획의 활용과 시민 참여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RE100 플랫폼 사업 사례

경기도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한 환경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지

자체이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구의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비용의 30%를 지원하였고, 

더 나아가 경기 RE100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근간은 도시생태현황지도와 환경계획의 

수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신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 탄소 중립을 반영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의 저장 형태인 바이오매스 지도 작성, 도시

생태현황지도 구축, 열 쾌적성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계획 수립을 통해 공간정보로 통합되고, 이 정보가 건물정보와 인구정보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영

향권 내의 인구분석이 가능한 정보로 재구축되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내용이 경기 RE100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며,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총량제 등이 핵

심 정책이 될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써의 도시생태현황도의 역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의 생태 공간정보이다. 지

금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려고 해도 국토 환경성 평가

나, 생태자연도는 도시계획과 축척(스케일)이 달라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즉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불가하고 개발 이슈가 있을 때 비로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개발되기 일쑤였다. 또한 생태 훼손에 따른 대체지 선정 시에도 지역 내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보가 미흡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시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체지 

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 영향평

가단계에서 은폐된 상태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거짓 부실 논란과 이에 대한 책임 논란도 끊이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특별자치도법 추진 지역이 확대되면서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 권한이 이양되거나, 상당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현장조사 없이 기존의 환경정보

와 간이 평가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가 추진 중이다. 또한 각 대학은 물론, 엔지니어

링 업계에서도 자연생태조사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단체 역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이를 기반

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

다. 한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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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물론 경기도 사례처럼 고도화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중

요하다. 

3. 결론

최근 과천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범적 작성은 물론, 지침상의 환경계획수립위원회를 통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천시 환

경계획시민참여단을 구성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매우 유의미하다. 과천

시는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참여 시민을 모집하였으며,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20명을 선정, 환

경계획에 대한 인식 증진과 과천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논의, 그리고 환경계획의 비전, 목표, 지

표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과거 하향식 계획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

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운영과 관리를 원하며, 인구의 증가를 원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보호지역 지정 등을 희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도시생태

현황지도나 환경계획 수립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통

해 지자체가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과천시 내부자료 (2023년)

•	 경기 RE100 플랫폼사업 발표자료. 유튜브 동영상 (2023.8.16.)

•	 환경부, 도시생태현황도 수립지침. 환경계획수립지침(2021.7 개정 )

40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기획세션 1. 더많은자연  41



• 한반도청년환경포럼 및 프로그램 소개

•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오삼언

• 기후 위기 시대 북한의 탄소 감축 기술 연구 동향

- 남북 기후기술 협력에의 함의

이경수

• 한반도 보건 협력

-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함의

문예찬

기획세션 2
한반도청년환경포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환경 협력

42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기획세션 2. 한반도청년환경포럼  43



한반도청년환경포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환경 협력

1. 한반도청년환경포럼 소개

한반도청년환경포럼은 한반도 환경 협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년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해 한반도 환경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환

경 협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

고자 합니다.

2. 프로그램 소개

한반도청년환경포럼에서는 한반도 환경 협력 전반(산림, 하천, 에너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북한 자연·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관련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회: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00~14:25 기조연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환경 협력

이종석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14:25~15:10 발제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오삼언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원

기후 위기 시대 북한의 탄소감축 기술 연구 동향

- 남북 기후기술협력에의 함의

이경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한반도 보건 협력

-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함의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5:10~15:40 지정토론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김은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김수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기획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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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오삼언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원

1. 서론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생태환경은 통치의 대상으로 전면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를 특

징짓는 ‘생태환경정치’가 출현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생태환경을 통치에 활용하는 정치방식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정치의 출현 과정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과 전개 양

상을 분석한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개조하여 생산력을 증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발 담론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황폐화된 자연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태환경의 회복에 관심을 집중하는 양상으로 전환

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생태환경정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벌거숭이산과 회색빛 거

대한 건물이 아니라, 이른바 ‘황금산’과 가로수가 들어선 도시의 이미지화를 의도한다.

2. 본론 

1)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 발명 과정

(1) 위기에서 상상된 복원·개조 

북한에서 생태환경-정치가 발명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산림 황폐화가 경제난으로 이어지는 악순

환의 지속과 기후변화로 심각해진 자연재해가 있다. 산림 황폐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가중시키며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또한 산림 황폐화에 더해진 기후변화는 북한이 자연재해에 더

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자연재해가 이른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 지속된 이유다. 경제난→ 산림 황폐화→ 자연재해→ 경제난’의 악순환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명된 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의 생태환경정치다. 

(2) 통치 대상으로 부각된 생태환경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변화는 생태환경이 통치의 대상으로 분명해졌

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북한에서 생태환경은 인간에 의한 자연개조의 대상으로 설명돼왔으나 생태

환경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생태환경은 통치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3) 동식물의 국가상징화와 이데올로기

동물과 식물의 국가상징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의 특징이다. 국가상징이 된 

동식물은 국수(國樹) 소나무, 국견(國犬) 풍산개, 국조(國鳥) 까치, 국화(國花) 목란이다. 생태환경

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 등 김

정은 시대 통치 담론을 표상하는 데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2) 생태환경정치의 전개 양상 

(1) 생태환경 관련 법·정책의 확대 

북한의 생태환경 관련 법안을 환경보호, 산림, 에너지, 자연재해, 기타 등의 분야로 나누어 관련 

법규를 정리해 보면 모두 37개 법안이 해당된다. 

(2) 사회주의 경쟁운동 결합	

생태환경정치를 지속 및 확산시키는 주요 동력은 사회주의경쟁이 결합되는 대중운동, 즉 사회주

의 경쟁운동이다. 

(3)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는 생태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협력 등에 관심을 적극 표명하면서 

자체 고유한 논리로 대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3. 결론

생태환경정치는 생태환경에 대한 세밀하고 정교한 통치 장치들을 부단히 고안해 내면서 김정은 

시대 통치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를 특징짓는 고유한 정치전략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환경정치는 향후에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교류 및 협력 방향을 검토하는 데서도 생태환경정치와 관련된 북한의 지향을 고려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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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장기적, 분야별·통합적 구상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생태환경정치가 한반도에 서식하는 동식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공통의 정서와 감각을 확인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

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북한의 생태환경정치는 기후 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생태적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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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삼언·박소영,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현대북한연구』, 제25권 3호, 2022.

•	 오창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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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운,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6권 3호, 2014.

기후 위기 시대 북한의 탄소 감축 기술 연구 동향
남북 기후기술 협력에의 함의   

이경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기후 위기는 전 세계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자 전 세계 모두가 협력해 대응하는 문제다. 북한 또

한 예외가 아니다. 1994년 UNFCCC에 가입한 이래 2005년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

정을 비준했으며 2019년 INDC 제출 시 배출전망치 대비 16.4%, 국제 지원 시 52.0% 온실가스 감

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남북한 환경 협력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산림 분야를 유망 분야로 꼽는다. 본 연구는 기

존 연구성과에 기초해 북한의 감축 기술 연구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유망 기술을 도출함

으로써 향후 남북 기후기술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북한의 자체 탄소 감축 기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에서 제공하

는 북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논문 서지정보를 추출해 연도별 추이와 연구 주제를 파악했다. 학술지 

35종을 대상으로 전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데이터를 정제해 명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 주

제를 파악했다. 크롤링 작업에는 파이썬(python) selenium 라이브러리를, 명사 추출에는 한글 띄

어쓰기 분석기 pykospacing과 형태소 분석기 konlpy를 사용했다. 

이어 국가기후기술분류체계를 적용해 어느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가장 많은 

서지정보가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세부 분야와 산림 분야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핵

심어 명사 간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를 추출해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etworks 시

각화 도구를 사용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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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와 토의  

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는 2009년부터 급증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 관련 연구가 증가세에 영향

을 미쳤다. 풍력과 관련해서는 영구자석, 레일웨이, 웨이블, 뽐프, 풍차, 날개, 터빈 등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품 생산과 관련한 키워드가 두드러진다. 다만 아직까지는 소형 위주로 100kW가 가장 큰 

용량이다. 적지, 지구, 조건 등 적지 선정과 관련된 그룹도 등장해 실질적인 풍력발전 설치가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태양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태양전지에 관한 연구가 다수로 나노, 규소, 페로브스

카이트, 무정형, 완전체, 탄소 등 태양전지 생산 효율화 키워드가 한 그룹을 이룬다. 그러나 태양빛

발전체계에 대한 연구는 202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해 전력 그리드에 연결된 발전망보다는 개별 태

양전지 이용이 중심이 되어 왔다. 같은 시기 태양빛-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에 대한 연구가 등장해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2) 산림 

산림 분야에서는 과일, 열매, 펄프, 수확, 다수확 등 수유림과 관련한 키워드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 조직 배양, 접그루, 사름률, 처리, 시험관 등 수종 개발과 관련된 그룹, 임농복합경영, 모형 등 

생산 방식과 관련된 그룹, 병해충, 마름병, 구제 등 산림 피해 방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파악된다. 기

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종 개발과 선정, 피해 방지, 수확에 이

르는 전체 과정을 아울러 산림업 일반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다만 수유림 일반과 사과나무, 

밤나무, 비타민나무 등 열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종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산림 자원 확보에 보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산림 복구의 일차적 목표는 자원 확보이며, 간접적으로 탄소 감축 효과

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남북 기후기술 협력에 대신하여 

북한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남북 협력은 남한의 탄소 국외감축분을 확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한반도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북한의 자

체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남북한 기후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환경 협력과 과학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남북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감축기술 수요를 추정한 것이나, 학계

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적용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북

한이 자체적으로 기술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후기술 협력이 각국의 기술수요분석

(TNA)에 기초하는 바, 국제기구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북한의 TNA 실

행을 지원할 사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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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보건협력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함의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빈곤, 분쟁, 보건 위기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왔다

(Bywater 2017; Richey 2018; Fraser & Murakami 2021; Quinton-Brown 2021). 최근 코로

나19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에 대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

도를 통해 백신 공급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

합(GAVI) 등을 중심으로 COVAX facility(코백스 퍼실리티, 이하 COVAX)를 운영하여 백신의 균

등한 공급을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백신 공급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COVAX는 미국, 독

일, 영국, 유럽연합,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공여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COVAX의 

백신 공급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거나, 일부 국가를 배제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경우, 백신 수혜의 차이나 제한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와 경제제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서

로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논의한다. 경제제재는 인도주의 지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로 

고려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인도주의 메커니즘 안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도 있다. 즉, 제재를 받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혜택받는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COVAX의 백신 배분 결정을 분석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있

는지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

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인도주의 원칙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한반도 보건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

다. 나아가 대북 제재의 완화 혹은 철회 가능성이 낮은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한 태도는 남

북 협력의 방향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본론

1) 보편적인 지원과 이례적인 반응: 백신 공급의 예외적 조치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은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과 다른 국가를 비

교했을 때, 백신 공급의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2021년 COVAX는 아스트라제네카 백

신 811만 1,100회분과 시노백(Sinovac) 백신 297만 회분 제공을 할당하였다. 2022년에는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 130만 회분과 노바백스(Novavax) 백신 25만 회분을 북한에 할당하였다. 다만 북

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은 기존 조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외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대외무역, 경제원조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백신 지원은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COVAX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백신을 지속적

으로 거부하고 있는가? 

2) 백신의 역설

북한이 백신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은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백신 제공이 오히려 국경을 개방하고 방역 조

치를 방해할 수 있다. 백신 제공을 위해서는 백신을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인 콜드 체인(cold chain)이 

필요하며,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콜드 체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백신의 역설이란,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백신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례에서 백신 제공은 오히려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

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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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 및 취약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는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

였다. 북한은 제재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하였지만, 백신을 거부하였

다. 이는 북한이 백신의 역설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수용하는 것은 국경을 개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는, 백신의 역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백신 거부

를 끌어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로동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국의 방역 수준을 세

계 최고 수준이라 홍보하였다. 즉,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받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 방역을 선전

한 북한의 기존 행태와 모순된다. 또한, 북한 내에서 존재하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북한의 백신 거부와 연결될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백신 접종에 대한 의지

를 밝혔고, 일부 군인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였다. 즉, 백신 거부를 견지하던 북한의 태

도 변화의 원인 및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백신을 어떻게 수급하고 진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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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및 프로그램 소개

기획세션 3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aLON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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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3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aLONE TOGETHER

1.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소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40%대에 달하며 기존의 3~4인 가구 중심에서 1~2인 가구로, 가

구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문화, 복지, 안전, 개인의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1인 가구가 고령층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연

령대와 지역, 직업 및 교육 등 여러 이유로 1인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에 숲과나눔은 동시대 공동 화두인 1인 가구 관련 상황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 아카이빙

한다.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혹은 현황, 1인 가구 보건, 위생, 안전, 1인 

가구 정책 현황, 또 다른 가족, 솔로 예찬, 1인 가구를 ‘상상하고 예측한 창작품’ 등 1인 가구의 현

재를 집대성한 프로젝트이다. 이 사진들은 ‘에코포토아카이브’에 탑재되고, 2024년 3월에 전시와 

출판으로 이어진다.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	 포트폴리오 내용 :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과 일상생활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

고 1인 가구 관련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독창성과 주제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1장의 사진으로 표현

•	 내용(주제어) :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혹은 현황 / 1인 가구를 상상한 작품 / 1인 가

구 환경, 보건, 안전 /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의 1인 가구 실태 / 또 다른 가족 / 솔로 예찬 / 1인 가구 정책 현황 / 

그 외 1인 가구 관련, 새로운 시각이 반영된 작품

•	 출품자격 : 누구나 

•	 출품수 : 1인 한개의 포트폴리오(10컷) 

•	 접수 기간 : 2023년 9월 25일(월)~10월 10일(화) 

* 심사후, 선정된 결과물은 전시와 책으로 엮음(2024년 예정).

2. 프로그램 소개

사회: 강희영 숲과나눔 협동처장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00~14:20 발제
1인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및 선정작 소개

최연하 큐레이터, 사진 평론가

14:20~15:20 토론

작가와 1인 가구 사진 이야기

윤정미 사진가, 홍익대 사진디자인과 교수

<그 자체의 빛들(동강사진박물관, 2023년)> 외 30여 회 개인전 개최. 서

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 후,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사진과 영상 미디어 전공. 제21회 동강국

제사진상(2023년), 제9회 일우사진상(2018년), <Photography Now: 

One hundred Portfolio (DVD), 데이턴, 미국>(2006년) 홍콩 소버린 예

술재단 아시아 작가상(2012년), 다음작가상(2006년), <Paula Rhodes 

Memorial Award, 뉴욕, 미국>(2006년) 등 수상

15:20~15:40 마무리 질의응답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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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씨연구회 및 프로그램 소개, 풀씨연구회 3기 명단

기획세션 4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OO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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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

1. 풀씨연구회 소개

풀씨연구회는 젊은 연구자들 사이의 학술정보와 인적 교류를 돕기 위한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풀씨연구회 3기는 환경교육, 커뮤니케이션, 노동, 안전, 보건, 복지, 국제 등 다

양한 분야의 연구모임 30개가 선발되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씨가 꽃을 피우고 숲

으로 우거지듯, 다양한 소규모 연구모임을 통해 대안 담론과 의제를 개발 및 확산하여 풍성한 지식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소개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사회: 최영주 숲과나눔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00~14:10 개회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14:10~14:20 소개 풀씨연구회 3기 분야별 모임 소개

14:20~15:40 워크숍 1부 분야별 토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

15:40~16:00 휴식 시간

16:00~17:00 워크숍 2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다’ 토론 결과 공유

17:00~17:30 전체 토론 전체 토론 및 제언

3. 풀씨연구회 3기 명단

No. 연구모임 명 연구모임 목적

1
CJT

(Climate Justice Trackers)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확산방안 모색

2 ESC
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의 미디어 콘텐츠 사례 분
석

3
FW. LAB

(Flexible Work. Life and 
Balance Lab)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할 방안 연구

4 Health Demo
네팔 이주노동자 가정의 건강 실태를 분석하여 저출산·고령
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보
건 전략 연구

5
Health Socialist Club

(H.S.C)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인구집단 건강을 연구하는 연
구자들이 지식 전환을 위한 공동 학습과 훈련을 목표로 하
는 연구모임

6
MZ(문제제기)가

장애인 건강권을 구한다
장애인 당사자적 관점과 전문가적 관점 교류를 통한 새로운 
담론 생산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7
S.E.S 연구모임

(Safety Education in Social 
welfare)

보건 복지분야 종사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고찰을 통
한 안전역량 강화 연구

8 SWIFT
여성 청년 연구자이자 환경 위기 당사자의 시각에서 ‘녹색 
복지(Green Social Work)’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정책, 실천 
현장 리뷰를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 제시

9 公明E林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클 사람들을 위한 연
구.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모색

10 글로벌 남반구 대안 연구회
글로벌 남반구 지역의 대안적 삶에 대한 논의를 공간, 종족, 
젠더, 사회적 경제, 문화, ESG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

11 기업 산업보건의 네트워크
기업의 산업보건 관리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의사의 다양
한 역할과 필요한 자원에 대한 논의

12
기후변화 취약성과
건강형평 연구회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의 건강 불형평 완화를 위해 특히 
중저소득국가 맥락에 초점을 두고 적응 방안 모색

기획세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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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위기 커뮤니케이터s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연구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

14 모비딕
비거니즘 가치 확산을 위해 기존의 교육서와 자료를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 대상 비거니즘 교육서 제작

15 모.지.학교 연구회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의 모델을 연구 
및 확산시키고 ESG 경영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할 방안 모색

16 미세먼지와 시민행동 연구회
고농도일의 예방 행동과 평상시의 미세먼지 저감 행동의 진
작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17
서울씨,

RE100 하실래요? 
서울시의 에너지자립 실현 가능성 분석 및 국내 에너지 전
환의 현황 진단

18 수달수달
도시하천에서 수달의 서식 여부를 환경 DNA 조사방법을 평
가함과 동시에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수달에게 적합한 서식
지 연구

19 숨탄것들
국내 생물종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쓰인 종들을 직
접 조사, 탐구하고 관련 이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민 인
식 증진

20 슬기로운 자원생활 의료폐기물 처리의 지속 가능한 방안 연구 및 정책 제언

21 시민과학 가치탐구 모임 국내 주요 사례를 통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 연구

22 언론과환경포럼 
환경·보건·기후변화·에너지 분야 난제들을 다루는 언론 보
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솔루션 저널리즘 사례 모색

23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전국 7개 광역 지자체별 기후 위기 예산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지자체별 환경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 규
모, 흐름 등 파악

24 인터퓨즈(Inter-fuge) 관계 플랫폼 구축으로 난민/이주와 사회적 건강 도모 

25 전환사회포럼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논의

26 평화나무
접경 국가의 협력 등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환
경 및 보건 분야 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

27 홀로그램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방안을 연구

28 환경(Milieu)-되기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책을 읽고 
학습하는 연구모임

29
환경계획과

도시계획 통합 연구모임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제도의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
안을 활동가 눈높이에 맞춰 제시하는 연구

30 환경불평등 연구회 정치행위자 중심의 시각으로 환경불평등 이슈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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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소개 및 취지문, 프로그램 소개

기획세션 5
자전거시민포럼
2030 탄소중립 수송정책의 한계와 대안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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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시민포럼
2030 탄소중립 수송정책의 한계와 대안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를 중심으로

1.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소개

1) 배경

2022년 (재)숲과나눔은 세 차례의 연속 「탄소중립과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

으며,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이슈페이퍼를 작

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도시와 자전거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

고,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개최된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시민포럼 예비모임에 모인 

자전거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대·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 정책과 자전거 문화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재)숲과

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설립에 합의하고, 포럼 운영을 위한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 목적 및 활동방향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친화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전제 조건임을 인지하고,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

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시민들의 자전거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문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기획운영위원회 명단

No.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1

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2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3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

기획위원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

5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7 최준호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장

8
사무국

정현미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

9 정예름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2.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취지문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대다수 인구가 집중해 있는 도시는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석연

료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

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와 보행,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무탄소’ 또는 ‘저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취미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며, 

관광업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자전거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이동 수단이어서,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기획세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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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전거 레저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접근성 면에서 여

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수송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가진 잠재력

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개발과 정부 지원 및 예산 

확보, 그리고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타기와 보행이 자유로운 ‘자전거 친화도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의 전제 조건임을 인지하고, 자전거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

해 자전거 이용자와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

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자전거 이용 촉진을 실천하려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과 함

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

고자 합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소개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9,81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합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37.1%)과 산업 부분(35.8%)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양으로, 

특히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 중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96.5%에 달함에 따라,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차가 수송부문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자전거를 적

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통의 단일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

책 의제를 모으고 통합할 수 있는 정량적 목표로 자전거 수단분담률 설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11월 발간 예정인 이슈페이퍼 내용을 토대로 수송부

문 탄소중립 정책과 자전거 정책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정책목표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회: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시간 프로그램 내용

16:00~16:10 소개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활동 소개

윤제용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6:10~16:30 발제

2030 탄소중립 수송 정책의 한계와 대안

-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현황, 자전거 정책 현황, 자전거 수단분담률 의

미와 정책적 기대효과

정현미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

정예름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16:30~17:00 지정토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17:00~17:40 전체토론 전체토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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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녹지 공간과 인간 너머의 커먼즈

최명애

• 커먼즈의 눈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구도완

• 기후중립도시로의 전환에서 에너지커먼즈 개념의 비판적 검토

김수진

기획세션 6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커먼즈, 그 가능성과 현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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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 공간과 인간 너머의 커먼즈 

최명애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최근의 ‘인간 너머의 커먼즈’ 논의를 도시 재야생화 담론 및 실천과 결합해 살펴본다. 

도시 재야생화는 비인간 자연의 활력과 행위성을 이용해 도시 내에 버려진 브라운 필드를 녹지 공

간으로 새롭게 생산하고자 하는 자연 복원 이니셔티브로, 인간과 비인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

해 도시 내 공공 녹지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커먼즈 논의의 자연/공동

자원이 인간의 이용을 통해 감소성을 갖는 자원인데 비해, 도시 재야생화는 인간과 비인간의 커머

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자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글은 최근 커먼즈 논의에서 ‘인

간 너머 커먼즈’ 및 ‘인간 너머 커머닝’ 논의를 살펴보고, 도시 재야생화가 인간 너머 커먼즈로서 갖

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1. 인간 너머의 커먼즈

최근의 커먼즈 논의는 공동자원을 (수동적) 이용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의 상호 연결과 공동 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적 결과물로 보는 ‘인간 너머 커먼즈’의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있다(Bresnihan, 2015; García-López et al., 2021; Lang, 2014; Walsh, 2018). 인간 

너머 커먼즈 논의는 커먼즈를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정영신, 2016: 339), 즉 

‘커머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커머닝 과정에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존재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인간 너머 커먼즈 접근은 (기존 커먼즈 논의와 발맞춰) 국가

와 자본의 통제와 생산 외부에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자연/공동자원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는 한

편, 커머닝 과정의 비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강조함으로써 인간-비인간 이분법을 넘어 자연/공동자

원의 생산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듯하다. 기존의 인간 너머 커먼즈 논의가 비인간 존재가 커머닝 과

정에 결합돼 있음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 왔다면(Bresnihan, 2015, Lang, 2014, 정영신, 2021), 이 

글에서는 커머닝에 결합한 비인간 존재의 역할, 커머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자연 관계, 인간-

자연 관계가 포스트-자본주의, 포스트-인간중심주의 맥락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본다. 

2. 도시 재야생화

재야생화는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자연 보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폐기된 산업 단지와 주거 

지역과 같은 버려진 땅을 자연의 활력을 이용해 복원하고자 한다. 도시 재야생화는 특히 도시 내에

서 옛 산업 지역이나 슬럼, 자투리 땅과 같은 ‘브라운 필드(brownfield)’를 자연의 활력을 이용해 녹

지 공간으로 바꿔내는 일련의 실천을 가리킨다. 도시 재야생화는 도시 브라운 필드를 ‘공원화’하는 

대신 ‘야생적인’ 녹지 공간이 되도록 방치/관리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투리 녹지 공간을 통해 도

시 생태계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블린, 뉴욕, 노팅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

시 재야생화 이니셔티브를 실험적으로 도입했으며, 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국제 회의에서도 도시에

서의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흡수원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야생화를 통한 (손쉬운) 녹지 생산은 탄소중립 등

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논의된다. 개입 주체와 방식은 다양한데,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데서부터, 곤충 호텔을 만들어 야생동물을 유인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쇼핑몰을 부수고 습지로 복원하는 방식까지 ‘도시 재야생화’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3. 인간 너머의 커먼즈로서 도시 재야생화

도시 재야생화는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공의(public) 녹지 공간으로 만

들어낸다는 점에서 ‘커머닝’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기존의 도시 녹지 조성 사업과 달리 (재야생화

가 그렇듯) ‘비인간’의 행위성과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인간 너머 커머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는 예시적 공간을 제공하는 듯하다. 인간 너머 커머닝의 렌즈로 도시 재야생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도시 재야생화를 통해 생성되는 비인간 및 인간-비인간 관계, 도시 재야생화로 만들어지는 녹

지 공간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재야생화 실천의 주체 (지자체, 자본, 공동체, 비

인간), 인간-비인간의 정치적 속성 (다종적 돌봄, 비인간 노동의 활용), 재야생화로 생성된 도시 녹

지 공간의 성격 (공공/사유 공간, 배제, 규약 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도시 재야생화 및 인간 너머의 커먼즈가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재야생화

는 국가와 자본이 (‘야생화된 도시’에 대한 낭만주의를 이용해) 값싸게 도시 자연을 생산해내는 새

로운 방법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에서 상호 의존과 돌봄에 기반한 인간-비인간 관계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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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의 눈으로 보는 한살림 운동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1. 서론

커먼즈(commons)론은 시장과 국가를 보완하거나 이들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커먼즈는 공유자원, 공통장, 공동(성), 공통 등 여러 용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다양하게 토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흐름 가운데 이 글

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거나 이것의 폐해를 줄이는 실천들을 커먼즈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 주목

한다. 또한 이 글은 커먼즈를 자원과 제도의 결합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커머닝, 공동체 등을 강

조하는 관점,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커먼즈에 대한 관점에도 주목한다. 이런 관점들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커먼즈를 지키고, 만들어 가는 커먼즈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한살림 사례를 분석

한다. 

커먼즈 논의가 활발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넘어 생명, 자연, 생태와 같은 담론으

로 세계를 관찰하고 시장과 국가를 넘어 대안적인 담론과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흐

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살림이다. 한살림은 사람들의 협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문명

을 만들어가는 실천운동으로서 1980년대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생명운동, 협동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한살림 운동을 커먼즈 또는 커먼즈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

공과 한계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질문은 ‘커먼즈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살림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하

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살림 운동과 관련된 문헌 연구, 한살림 운동 참여자들 등에 대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한다.

2. 커먼즈 정치와 전환 정치

정영신은 오스트롬 등의 연구가 공동자원에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고 ‘커먼즈의 정치’론을 제

안했다. 그의 논의를 따르면 커먼즈는 한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자치와 협력,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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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의 확장과 창안이라는 모순적인 정치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다른 한편으

로 이 글은 생태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한살림 운동을 분석한다. 생태전환 정치는 ‘생태전환 또는 생

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 세력들이 권력 또는 영향력을 둘러싸고 벌이는 사회적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먼즈 정치와 생태전환 정치에서 ‘우리’와 ‘모두’를 가로지르는 개념은 여러 차원에 걸쳐있다. 첫

째 스케일 면에서 보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행성 등이 커먼즈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간 중심 또는 비인간 중심의 커먼즈 정치를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전환 정치에서 전환의 대상으

로 자본주의, 성장주의, 인간중심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주의, 위계, 추출주의, 산업문명, 기계문

명 등 다양한 제도, 구조, 문화가 논의되고 있다. 넷째, 전환 정치의 전략은 틈새에서 대안 만들기, 

지배구조에 저항하기, 제도 개선하기, 지배구조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급진적으로 혁명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운동 또는 생명협동운동으로 시작한 한살림 운동을 커먼즈 관점에서 보면 그 특성을 분석

하는 데 유용하다. 한살림 운동이 지향하는 생명살림이라는 이상과 실천은 커먼즈의 스케일, 종, 

전환의 대상, 전환 전략 등 여러 면에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서 그 이론과 분석틀로 분석하기에 적

합한 분석대상이다. 

3. 한살림 운동

한살림 운동은 사람들의 협동을 조직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활,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운동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 협동, 그리고 살림 등이다. 이 운동의 가치는 한살림 선

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가 한살림 생협이다. 

한살림 생협의 주된 목표는 밥상 살림, 농업 살림, 생명 살림, 지역 살림 등이다. 밥상 살림은 

환경오염이나 지구환경문제로부터 먹거리를 살리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농업 살림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된 토양과 농작물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 살림은 지구의 모

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지역 살림은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지역의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살림 생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의 ‘우리’를 만

들고 우리들 사이의 협동으로 커먼즈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를 살리는 운동을 지향하고 이

런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넘어서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만드는 운동을 해왔다.

이 운동을 커먼즈의 네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일 측면에서 보면 한

살림 운동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돕는 우리’를 만들고 그 힘으로 국가, 지구의 문명을 변화

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의 경계 안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충

족하는 일과 ‘모두’를 살리는 사회운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살림 사람들은 이를 좁히

기 위해 여러 가지 토론과 실험을 해왔다.

둘째, 종(species) 측면에서 보면 한살림 운동은 커먼즈의 경계를 인간 종에 국한하지 않고, 비

인간으로 확장한다. 한살림 운동에서 강조하는 생명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개체 생명을 넘어서서 

우주로 확장된다.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 동학 등의 종교적 상징과 결합되어 있다. 

셋째, 전환의 대상 측면에서 보면 한살림 운동의 전환 대상은 죽임의 기계문명, 산업문명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기계를 바탕에 둔 죽임의 문명이기 때문에 전환의 대상이

다. 한살림선언은 이러한 거대한 문명전환의 담론을 주창하지만 한살림 생협은 자본주의 제도 안

에서 그 작동의 규칙에 따라 상품을 화폐로 거래하여 협동조합을 유지, 보수, 확장하는 전략을 추

진했다. 문명전환이라는 운동의 가치는 한살림 생협의 사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헌법 규칙과 

같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 생협은 GMO 반대운동, 탈핵운동, 태양광발전소 설립 등의 사

회운동에 참여하면서 ‘문명전환’의 가치를 활동 속에서 실현하는 일도 해왔다. 그런데 거대한 비전

과 실제 운동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또한 전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환 전략 측면에서 보면 한살림 운동은 틈새에서 대안 만들기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 운동을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독일 녹색당 등의 사례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생태적이고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한살림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생명민회운동이

라는 대안적인 정치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살림 운동의 주류는 유기농 직거래운동으로 

모아졌고 이는 한살림 생협으로 발전했다. 한살림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틀을 크

게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대안적인 문화와 교환 양식

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 

한살림 운동은 생명 살리기라는 가치, 목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우리 (공동체) 만들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한살림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

한 사람들의 네트워크(공동체)를 유지, 관리,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수, 매출액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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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나의 협동조합으로서 기업이나 다른 협동조합과 경쟁해야 하고, 조합원의 필요에 대응하

기 위해 사업의 경영에 많은 자원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생명살림, 지역 살림, 농업살림 

등 모두를 살린다는 운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조직의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4. 공동체(community)를 넘어서는 커먼즈

한살림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를 살려서 모두를 살리는 전환을 지향했다. 그 운동의 중심은 

한살림 생협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모두를 살리는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거대한 목표와 생협이라

는 조직의 운영 원리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좁히기 위해 한살림 생협, 모심과 

살림연구소 등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배구조 안에서 대안적 가치를 

소통하고 이를 생명을 살리는 생협이라는 조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지배구조를 해체

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산업, 기계문명을 바탕에 둔 근대성을 넘어서려는 비전과 담론

은 있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전략은 없었거나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 운동은 인간 중심을 넘어 우주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만들고 이를 모두와 접합하려는 

운동이다. 이런 거대한 전환 비전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 가치가 소통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영향력이 구성원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는 근대, 국가, 인간 중심의 커먼즈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실천적, 이론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기후중립도시로의 전환에서
에너지커먼즈 개념의 비판적 검토

김수진 충북대학교

1. 기후중립도시와 시민 참여

도시는 지구 표면의 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60% 이상을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 대응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은 2021년 9월 2030년까지 유럽 100개의 기후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을 EU의 새로운 임무(mission)로 수립하고 2022년 4월 100개의 도시를 선정했다. EU의 

100개의 기후중립도시를 위한 지침이나 보고서에서는 기후중립도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치적 

행위자이자 생산자, 소비자, 사용자이며 건물이나 운송수단의 소유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다. 시민 참여가 기후중립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후 친화적인 스마트한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주체의 역량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에

서 기인한다. 기후중립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거버넌스는 상향식 모델을 지향한다. 시민들이 참여

함으로써 과학, 시장 및 사회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

해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더불어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수용을 전제한다.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 결정의 정

당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시민들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는 정책 결정의 질과 사회적 타당성

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EC, 2020). 유럽

의 기후중립도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고 시민들의 상향식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차원(tockenism)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진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EU, 2021).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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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법」으로 규정되었는데, 이전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달리 파리협약에 따른 감축 목

표치(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가 법에 명시되었고 무엇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2023년 4월 제1

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광역지자체, 그

리고 광역지자체의 계획 수립 이후 6개월 이내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상응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계획 달성에 부합하는 지자체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에 감축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여되면서 시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감축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 단위 계획이 거시적 차원에서 부문별 감축에 역점을 

둔다면 지자체 계획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과 시민의 직접적 행동 변화에 기초

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이 중요해졌다. 지역 계획에서 시민은 이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자로 부

각된다. 가령, 노원구는 지역사회에서 탄소중립 공론화를 유도하고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주민자치기구, 시민사회단체, 종교·교육 기관, 지역상공인단체, 주요 사업

장, 탄소중립시민실천단, 에너지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원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를 구성했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중 시민 참여가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은 에너지전환 분야

이다. 우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중앙집중적인 화석연료발전이나 원자력과 달리 동

일한 발전용량을 실현하는 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공간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을 둘

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재생

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거나 조정하고 해결하는 주된 기제이다. 둘째, 시민 참여는 재

생에너지 확산 메커니즘의 주된 요소이다. 2000년대 초반 독일에서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기의 높은 매입 단가를 보장한다. 이 제도에 힘입어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정도는 개별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2022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45%

에 달한다. 셋째, 에너지시티즌십의 논의에서 강조하듯, 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에 참여하여 재생에

너지설비를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방법을 자

발적으로 모색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민들은 기후 위기 대응의 다른 실천영역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 에너지커먼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에너지커먼즈, 에너지 민주주의, 공동체에너지, 시민에너지, 

에너지시티즌십, 에너지공동체, 에너지협동조합, 프로슈머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러한 개념들은 시민들이 에너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전환의 규범

적 성격을 지시하고 있다. 필자는 에너지커먼즈가 커먼즈의 정의(definition)에 부합하는 개념인지

를 검토한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모델을 에너지커먼즈 개념이 아닌 ‘지구 대

기 커머닝’을 위한 제도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커먼즈는 공유재, 공유지, 공유자원 또는 자원-제도-공동체의 결합이나 우리 모두의 것을 만

드는 과정으로서의 커머닝으로 정의된다. 공유재, 공유지, 공유자원이라고 정의할 때 커먼즈는 시

장에 속한 사유재가 아니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재도 아니다. 자원-제도-공동체의 결

합으로 이해할 때의 자원도 마찬가지로 사유재나 공공재가 아닌 공유자원을 사용자 공동체가 만

든 규칙과 규범을 통해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Daivd Bollier에 따르면, 공동체가 시장이나 국가에 

최소한으로 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관리하는 자체 조직 시스템이 커먼즈이다. Araya는 

커먼즈를 물질/비물질, 그리고 생산된 것/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커먼즈를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Niaros, 2017). 물질이면서 물려받은 것의 대표적인 커먼즈는 이른바 글로

벌 커먼즈로서 해양, 대기, 숲 등이며 물질이면서 생산된 커먼즈는 사회적 커먼즈로서 누구나 공유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나 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물질이면서 물려받은 커먼즈로는 언

어, 문화유산 등이 있으며 비물질이면서 생산된 커먼즈 유형에는 오픈소스 등 디지털 커먼즈가 해

당된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커먼즈는 모두 일차적으로 사적 소유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사적 소유권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커먼즈 영역의 도덕적 딜레마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등장한

다. 게릿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주장하며 사적 소유권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다. 

<그림 1> 커먼즈의 4가지 유형(출처: Niaros, 2017, p.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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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을 

에너지커먼즈로 정의할 수 있는가? 시민들이 만들거나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공동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체가 만든 규칙과 규범을 통해 

해당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면, 자원-공동체-제도라는 커먼즈 개념에 부합하는가? 재생에너지 

설비는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이런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 사적 재화(private goods)와 본질적으로 그 특성이 동일하다. 이러한 본질적 특

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커먼즈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후 위기에 대응이라는 규범적 목표 지향, 민주적 자치 규약을 통한 공동체 조직 운영 

등이 일반적인 사적 재화의 특성과 구별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에너지커먼즈

를 정의한다면, 커먼즈는 박순열·안새롬(2023)의 주장대로 하나의 가치(주장)가 된다. 

일반적으로 커먼즈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게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자원의 관리 문제, <그림 1>의 4가지 커먼즈 유형에 나타난 커먼즈의 공통된 특성은 사적 소

유와 공적 소유로 규정되지 않는 영역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접근이 열려 있는 공유자원이

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 조직이 공유하며 해당 공유가 조직 내의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고 비용을 

대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에너지전환의 규범적 가치 지향이 덧붙여진다고 해서 간단

히 커먼즈로 개념화될 수 없다. 유사한 사례로, 공유경제도 Araya의 4가지 유형에서 나온 오픈소

스처럼 모두에게 그 사용이 개방된 것이 아닌 경우, 커먼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령, 서울시

의 따릉이는 커먼즈가 아니다. 사용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적 재

화다. 만약 서울시 따릉이를 시민들이 모여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커먼즈 또는 퍼

블릭-커먼즈(public-commons)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공공버스도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순간 커먼즈가 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 참여라는 특성이 커먼즈를 규정하게 되며 모두에게 열려 있

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커먼즈의 실체적 정의는 소멸된다. 

둘째, 재생에너지 설비를 시민들이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을 에너지커먼즈라고 규정하게 

되면 논리 구조상 자연스럽게 커먼즈와 대척점에 서 있는 시장화를 배제하거나 시장화에 저항하게 

된다(홍덕화, 2019). 그러나 많은 경우 재생에너지 확산은 시장에 의존하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산된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수요자원 등을 모아서 가상발전소(VPP)를 만들고 재

생에너지 공급자와 사용자 간 거래를 촉진하는 PPA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시키

는 것이다. 이것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시스템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커먼즈 개념은 시장화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경계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메커니즘은 오히려 시민

들이 전력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재

생에너지 확산의 기술적 조건은 기존에 없던 다양한 시장의 출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커먼즈의 규범적 주장은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셋째,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커먼즈라고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주된 제

도적 기반과 기업의 역할 등 전환의 주요 동인을 직시하는 데 실패한다. 공유자원으로서의 커먼즈

의 관리는 사용자 공동체의 자치규약에 의존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의 조건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한 공동체 조직의 자치규약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시장에서의 재생에

너지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공적인 제도적 기반에 의존한다. 또 RE100처럼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인 재생에너지 사용도 최근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커먼즈는 그 

정의상 커먼즈의 본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의 재생에너지 확산 메커니즘을 설명하

지 못한다. 에너지커먼즈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확산 조건을 위한 다양한 시

장화 현상과 기업과 공적인 제도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다.   

3. 기후중립도시와 ‘지구 대기 커머닝’

전통사회가 아닌 기능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적 소유가 아니면 공적 소유가 거의 지배적인 도

시 공간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개념 중 하나로 커먼즈가 소환되고 있다. 이것은 마

치 커먼즈가 없는 곳에서 커먼즈 만들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에 기

반한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의 원인이라는 진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장, 기업, 경제적 이익 등을 

배제하는 커먼즈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적 통치(거

버넌스)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

다. 에너지커먼즈 개념은 에너지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동체 조직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를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동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규범적 지향성으로서 가

치 주장을 넘어 실체적 개념으로서의 커먼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는 시민 참여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커먼즈라는 개념 대신 기후중립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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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구 대기는 누구나 알고 있듯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글로벌 커먼즈다. 하지만 자원-제도-공동

체의 결합으로서, 공동자원을 공동체가 관리한다는 관점에서의 커먼즈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

다.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이행,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이행 과정 등은 글로벌 공유 자원인 지구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 즉 커머닝의 일환이다. 도

시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글로벌 공유자원)하기 위해 기

후중립 정책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제도) 등에 참여하고 기후중립 조치를 실천하는 것은 

‘지구 대기 커머닝’에 다름 아니다. 비록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이 매우 제한적이

라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공동자원 관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지만, 커먼즈의 일반적 정의에는 부합한다. 

‘지구 대기 커머닝’의 일환으로서 기후중립도시는 도시커먼즈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구 대기 커

머닝’에서 커머닝의 대상 자원은 지구 대기인 반면, 도시커먼즈에서 공동체가 공동관리하는 자원은 

도시의 집합적 자원이다. 도시커먼즈는 도시의 집합적 자원의 상품화에 반대하며 모든 시민이 도

시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커먼즈는 시민 참여에 기

반한 에너지전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구 대기 커머닝’의 한 제도적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시장화를 배제하는 에너지커먼즈 대신 ‘지구 대기 커머닝’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에너

지전환 과정을 기술한다면, 에너지커먼즈, 에너지민주주의, 공동체에너지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에

너지전환의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전력 체계 통합을 위한 가상발전

소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RE100, 민-관의 파트너십 모델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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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 10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
우리가 더 나은 (     )을 만들 수 있다면

1.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소개

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팀을 발굴하고 시민 

사회의 역량을 키우고자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3단계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 소규모 지원사업 <풀씨>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들이 사회에 진

입하도록 그 시작을 돕습니다. 지난 5년간 풀씨 1기부터 10기까지 429팀을 지원했으며, 문제 해결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서로에게 배움과 지지기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네

트워킹을 장려했습니다.

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풀씨

1) 활동팀 및 인원: 총 429팀/1,762명

2) 지원 금액: 총 1,166,612,620원

기획세션 7

1기

180,000,000

135,000,000

90,000,000

45,000,000

0

4기 7기2기 5기 8기3기 6기 9기 10기

1기

200

활동팀(개) 인원(명)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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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기 7기2기 5기 8기3기 6기 9기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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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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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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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6

50

96

29

212

58

109,061,378

135,653,144

117,355,253

91,071,847

102,361,638 

125,719,382 

93,543,009 

138,488,018

80,811,265 

172,547,686

3단계 풀숲
전국화 지원

난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실험해보도록
장려합니다.

1단계의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스타트업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단계의 사업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합니다.

2단계 풀꽃
사업화 지원

1단계 풀씨
아이디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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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연령대(1~10기 누적)

5) 활동 분야(1~10기 누적)    

3. 프로그램 소개

풀씨 10기 결과공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풀씨잔치’ 세션은 올해 6개월간 활동한 풀씨 

10기 58팀이 어떤 아이디어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 만나봅니다. 1부에서는 분야별, 

지역별 성과를 나누며 자랑 배틀을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톡톡 튀는 10기의 아이디어를 직접 체

험해 보고, 풀씨 활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서로의 활동을 엮고,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더

욱 가까워질 수 있을지 논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회: 김혜승 숲과나눔

시간 프로그램 내용

13:40~15:20 1부 오프닝 및 활동성과 자랑 겨루기

15:20~15:40 휴식 시간

15:40~17:10 2부
풀씨 활동 체험 속으로

더 나은 (    )을 위한 연대

4. 풀씨 10기 명단

No. 팀명 활동명 지역

1 가치쓰제이 밀양에서 땅과 먹거리의 생태전환 문화 일구기 경상도

2 강정친구들 강정 연산호 군락 수중 모니터링 및 해양 쓰레기 줍기 제주도

3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자 트라우마 관리 전국

4 금곡작은도서관 따다타(따르릉 자전거 다시 타기) 경기도

5 기후유권자 발굴단 녹색 유권자 발굴 프로젝트 서울

6 기흥두레박 골목식당에서 생수 허용-상생프로젝트 경기도

7 나무에게 이름을 가로수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업사이클 이름표 달아주기 경기도

8 내일상회 애물단지 멸균팩의 보물단지 변신 프로젝트 강원도

9 내일을위한오늘 도시생활자를 위한 2촌5도 실험서 서울

10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아파트 단지에 논이 있다고? 서울

11 느와르네로 패션소재가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탐구&가이드 배포 부산

12 늘픔가치 지역친화적 의약품 전문가 양성 ‘마을약사 아카데미’ 서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6%

27%

25%

8%

1%
3%

활동
연령대

생태 85 팀

공동체 36 팀

쓰레기 줄이기 145 팀

기후변화 42 팀

환경교육 84 팀

안전보건 37 팀

단체

개인

단체

151팀

35%

개인

278팀

35%

176팀

20팀 56팀

17팀

11팀

13팀

전국 46팀

총 429팀

24팀

21팀

20팀

5팀

8팀

4팀

8팀

강원도

서울
인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광주
부산

제주

대구

울산

대전

충청도

4) 개인/단체(1~10기 누적)

6) 지역별 활동팀(1~10기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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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생기후행동 기후 위기 어렵지 않아! 함께 즐기는 기후페스티벌 서울

14 댄스위드비 토종벌통 분양 프로젝트 ‘댄비 허니팟’ 전국

15 더폴락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자전거 탐험대! 대구

16 더피커 순환형 생애주기 제로웨이스트, 생활기술 가이드북 제작 서울

17 동곡버딩 새들이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경기도

18 라이더유니온 마서은지회 배달라이더 응급구조대원 양성 및 배달노동자 안전 캠페인 서울

19 망고프렌즈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위한 스리랑카어 산업안전책자 제작 전국

20 문화비행 공존을 찾아서 - 야생동물편 서울

21 밀크로드 원정대 수거된 우유팩을 종이로 만드는 자원화 과정 실험 전라도

22 방구석 개발협력 방구석 개발협력/환경 관련 오디오 콘텐츠(팟캐스트) 제작 서울

23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어게인탈핵학교_탈.꽃피다 부산

24 북스인터내셔널 모두가 함께 만들고 읽는 환경주제 점자촉각그림책 전국

25 사계절흰여울 영도 내 환경보호 지역 커뮤니티 형성 부산

26 수리수리다수리 쉽게 버리는 세상, 다르게 살 수 없을까? 수리수리다수리 서울

27 수원뚫어뻥 시민들은 하천을 어떻게 생각할까? 경기도

28 식물특별시 식물특별시의 특별한 식물놀이터 서울

29 싸이클러블코리아 자전거친화도시 전시와 따릉이세미나로 자전거이용률 높이기 서울

30 아이디셋
노인 우울증 예방 및 치료와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청년과의 만남

경기도

31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안양천 담수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 경기도

32 에너지반딧불 시니어 에코히어로즈와 함께하는 원더플 프로젝트 서울

33 에코 깨비깨비 시민과 함께 도림천 생태 모니터링 및 유해 식물 제거 서울

34 연세로 자전거 대행진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대행진! 서울

35 요란한 고사리 생태적 삶을 고민하는 음악가들의 릴레이 토크 콘서트 서울

36 우리 모두의 기후 예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호등 서울

37 인베랩(InvaLab) 생태계교란식물을 퇴치할 수 있는 경쟁 씨드볼 제작 서울

38 잠자는 하천의 보를 찾아라! 시민과 함께 잠자고 있는 하천의 콘크리트 보를 찾아라! 전라도

39 저스트 액션 환경정책 툴킷: 생태시민, 사회를 디자인하다 강원도

40
제로웨이스트 협동조합

세바퀴
올바른 리필문화 확산과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캠페인 대구

41 제비누리 제로웨이스트·비건 상품권 도입을 위한 공론장 마련 서울

42 제주자연의벗 취약계층 자녀와 함께하는 마을 생태환경 기자단 제주도

43 지구인 페미니스트 클럽 불평등한 기후 위기, 페미니스트가 제안하는 기후정의 액션 서울

44 지키로드 지구는 지키는데 외로운 환경 대표들의 모임 콘텐츠 서울

45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모두를 위한 공공생리대(공공생리대 비치 실험) 충청도

46 초록지구로 식물전문가와 함께 초곡지구를 탐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경상도

47 코드포코리아 기후위기팀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전국

48 토종과일나무 살리기 나와 자연을 살리는 토종과일나무 학교 전라도

49 포레스트 키퍼 시민 참여 숲 지킴이 프로젝트 경기도

50 풀, 나무, 사람 호남지역 인문 식물 연구와 현장조사 전라도

51 풀러브 자연친화교육 프로젝트 <Full Luv (풀러브)> 경상도

52 한다(HandA) 지구지킴이 특공대 안내서 - 유아 환경교육 가이드라인 경기도

53 함께그린협동조합 탄중일기: 아산시민이 만드는 아산시 자원순환조례 충청도

54 환경연합생태 인공 생물 서식 공간, 비오톱을 주시하라 전국

55 EJ현장연구모임 환경정보 리터러시 강화 [입문편] 안내서 제작 서울

56 Flowup 업사이클 상품 판매, 전시를 통한 화훼폐기물 인식 제고 서울

57 Greenfingers 포항 마을옷장 프로젝트 (TNA) 경상도

58 MZ네 농활 도시 여성 청년들과 여성농민공동체를 연결하는 농촌활동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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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복지 관점에서 분석한 시민안전보험의 방향성

- 기후 위기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권하늬, 선승아, 남윤재, 강민영, 문수영, 이정민, 정윤정

• 기후 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김효정

• 2030 여성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본 환경정의

서연화

• 팬덤의 문화 실천, 소비에서 운동으로

- K-POP 팬덤의 친환경 액티비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현

•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 평화운동과 강정지킴이

-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최혜영

구두발표 세션 1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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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복지 관점에서 분석한 시민안전보험의 방향성
기후 위기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권하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선승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남윤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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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정윤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여성주의 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뿐

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위기로 인해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공동체에 대한 보호라는 과

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팬데믹 상황, 2022

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일가족 사망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를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식하고 활발

히 논의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극히 드물었다. 사회안전망을 설계하여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피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크게 일시적 현금 지원, 주거 지원 등의 

현물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험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그중 현금 지원, 현

물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사정과 개입이 진행되는 일시적·단기적·사

후적 특성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적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

명주&김수영, 2020; 이영욱 외, 2021; 장훈&김윤정, 2019). 그중에서도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인한 피해를 포괄하여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특정 위험에 대하여 사전적 대비를 하는 보험형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후 위기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

측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회보험의 시민 연대적 가치와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에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앞으

로의 사회복지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기후 위기 시대의 사회보장망으로서의 시민안전보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 녹

색 복지(Green social work)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개입의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녹색 복지’는 ‘환경재난과 생태 위기로부터 인간의 삶의 질을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거시적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고

(Dominelli, 2012), 재난복지, 환경복지, 생태복지 등의 유사한 개념 가운데 포함하는 범위가 가장 

넓고 최신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어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본 논문은 

녹색복지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녹색사회복지의 핵심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이정표 삼아 기후 위기 시대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의 분석틀: 녹색복지의 7가지 특성

‘녹색복지’, ‘녹색주의 복지’, ‘생태적 관점의 복지’, ‘환경정의’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국내·해외의 

문헌 총 16개를 분석한 결과, 녹색복지의 7가지 특성을 공공성, 민주성, 지역성, 평등성/반억압성, 

연결성, 지속성, 윤리성으로 도출하였다. 이 7가지 특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녹색복

지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구성한다.

각각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성이란 각 주체(특히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익

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성이란 공동체 내 모든 주체들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성이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자립을 도모하며 지역의 문화 

등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성/반억압성이란 권력관계(성별·계층별 차이 등)를 민감하게 인

지하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결성이란 인간들끼리의 초국적 영향에

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종과 환경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성이

란 자본주의 한계 인식, 탈성장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지구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의

미한다. 끝으로, 윤리성이란 인간 종으로서 돌봄의 윤리, 책임의 윤리 등을 다 해야 하며 또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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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 성찰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2) 연구 결과

연구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주민이며, 별도의 등록 절

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 보험사고,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납부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보장항목의 종류가 상이하고 보험사에 따라 동일한 보장항목이

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차이가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 설계에 관한 

대부분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평등하지만, 정책을 결정 및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

다. 특히, 보험의 보장항목을 결정하거나, 운영체계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진행 과정에 공동

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및 시민안전보험약

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인 주민 참여와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였으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비롯한 

모든 보험 운영 관련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회사의 사업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를 핵심 운영 주체로 두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특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재난 피해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계층

별 차이보다 지자체별 보상 범위와 금액에 따라 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성/반억압

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순환성, 제도적 체계뿐 아니라 시

민들의 상호책임, 생태적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연결성, 제도 운영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성 등

은 제도 내에서 소화하는 데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사회복지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방안으로서 시민안전보험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전반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녹색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여, 공공성, 민주성, 지역성, 평등성/반억압성, 연결성, 지속성, 윤리성

을 7가지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이는 녹색복지라는 개념조차 낯선 국내

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

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민안전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자체 간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주관부처 설립, 

지자체-지역주민 거버넌스, 공공·사회보험의 특성 강화 등을 검토하였다. 기후 위기 시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찾고자 할 때, 이 연구의 내용이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주&김수영, 2020, 사회보험을 통한 재난지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68, 7-43.

•	 Lee, Youngwook, KWON, Junghyun, Han, Joseph & Park, Yoonsoo, 2021, 새로운 위험
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KDI Research Monograph,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
abstract=4162589

•	 장훈&김윤정, (2019). 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방안 연구: 공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을 통한 기후변화 사회
안전망 확대. 한국환경연구원, 5(01)

•	 Dominelli, L., 2012, Green social work: from environmental crises to environmental justice, 
Cambridge, UK ; Malden, MA, Polity.

102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구두발표 세션 1. 환경운동  103



기후 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

김효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서론

현재의 행성적 기후 위기는 젠더, 인종, 계급, 민족, 장애, 연령 등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다중 

교차되어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큰 취약성을 발생시킨다(Sultana, 2021). 본 연구는 기후 위기로 인해 직접

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들, 특히 여성농민의 위치성에 대해 지금, 여

기, 여성주의 담론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질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인구학적으로 소수자인 여성농민들이 기후 위기라는 이중의 차별과 억압의 문제에 어

떻게 새로운 행위성을 발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포스트휴먼페미니즘이 교차하는 비판적 에코페미니즘(critical 

ecofeminism)을 통해 살아나는 땅, 토종 종자의 재생산, 작물의 다양성과 같은 대안농업의 실천

에 있어서 농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적극적 행위자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동시에 인간도 하나의 물질-되기(becoming)로서 어떠한 다종 간 얽힘과 엮임의 과정을 통해 

여성농민운동의 새로운 의미와 경계를 만드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의 세계화된 농식품 체계와 

생태 위기라는 자연의 행위성은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먹거리 체계의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구조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역시 하나의 물질로서 다른 물질들의 양식, 

규범, 행동을 바꾸고 있다. 결국 인간과 생태가 물질로 얽히는 다종 간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의 지구적 생태 위기에 응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모색하게 한다.

2. 본론 

1) 이론적 자원 

(1) 기후 위기의 문제와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가드(Gaard, 2017)는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논의를 통해서 여성과 자연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문

화적 에코페미니즘의 젠더 본질주의에 대한 백래쉬(Backlash)로 인해 에코페미니즘의 논의가 여성

과 자연의 억압을 밝히려는 물질주의 논의로 전환하게 되었고, 특히 후기 근대 페미니즘은 인간의 

범주만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인간중심주의 페미니즘이 지배적이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가드(2017)

는 자연의 여성화와 여성의 자연화 논의가 비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종차별주의를 통해 

억압적 구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억압들을 연결시켜왔다고 설명한다. 즉 자연에 대한 차별

의 억압적 구조가 종차별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종(species)이자 자연과 문화 모두

에 속하는 존재로 다종 간 윤리를 통해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설명하

는 종은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드의 

논의는 포스트휴먼페미니즘의 논의로서 해러웨이(2021:26)의 복수종 함께-되기(becoming-with)

와 연결된다. 인간과 비인간의 개별 존재들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서로 함께 되어가

는 존재로서 촉수적으로 함께 연결되는 함께-되기의 존재인 것이다(김애령, 2020; 이현재, 2022; 

정연보, 2022).

(2)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횡단신체성

앨러이모(2018)는 인간과 생태라는 물질이 서로 연결 및 교환되고 이동함으로써 인간과 물질 모

두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하는데,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개념을 통해 물질이 인간의 몸을 

횡단하면서 물질과 인간의 몸이 둘 다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힌다. 이에 횡단신체성 개념

은 주체와 타자가 서로 넘나들면서 경계 짓지 않고 인간의 신체가 상호작용하는 장소와 물질, 제도

를 통해 결합하고 통과하고 변형되고 있음을 규명한다. 따라서 여성농민이 대안농업 실천 과정에

서 살갗과 부딪히고 얽히는 생태와의 다종 간 관계성은 여성 개인과 땅, 종자, 작물과의 개별적 관

계성이 아니라 이들과 연결된 농업의 시스템, 제도, 이를 둘러싼 국가적이면서도 초국적인 권력 및 

지식과 같은 연결망 속에서 인간도 하나의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횡단신체성이란 인간

과 물질의 행위성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성을 둘러싼 다중의 권력구조와 이해관

104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구두발표 세션 1. 환경운동  105



계의 과정과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농민들이 어떻게 흙, 땅, 종자, 작물, 퇴비, 물, 탄소, 공기, 오염원 등의 물질을 체

현(embodiment)하는 동시에 살로 맞대고 부딪히며 얽히고 엮이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

성농민 스스로가 물질-되기와 함께-되기의 다종 간 관계성을 변화시키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급진적 여성농민운동 조직인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유기농, 로컬푸드, 농생태학에 이르는 대안농업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경북 상주 지역 여성농민 공

동체 Y에 주목한다(Y에 소속된 여성농민 생산자들은 매주 제철먹거리 꾸러미를 발송할 뿐만 아니

라 상주시내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인 목요장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매장에도 제철에 생산한 친환

경 농산물과 먹거리를 납품하면서 상주 지역 내에서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함께 여성주의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했

다. 연구자는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 두 차례 상주시 B마을을 방문하여 Y의 작업장에 머물

면서 Y에서 활동하는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Y에 참

여하는 16명의 전체 여성농민 회원 중 11명과 지금은 Y 활동을 중단한 여성농민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3) 대안농업운동으로의 전환과 다종 간 관계성 변화

(1) 흙-되기, 땅-되기

Y의 여성농민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대안농업을 실천해온 사례로 생태와의 다종 간 관계성 변

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농민들 간 대안농업 경력의 시간성에 따라서 다양한 생

태적 감각과 노동,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논과 밭에서 다종적 행위성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과정에서 물질의 

변형을 이해하고 작물의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자기 노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동시에 흙-

되기, 땅-되기의 행위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성들의 구체적인 분석은 기존의 성별화된 

여성과 생태의 친화성, 연결성, 영성의 문제를 실제적인 물질적 규명을 통해 새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2) 미생물과 벌레와의 관계적 역동성

순환농법은 작물들이 각자의 내부 작용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는 관계적 역동성을 통해서 공동 생성(해러웨이, 2021)이자 공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순환농법

은 결국 다종 간 물질들의 다양한 관계적 역동성을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인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의 순환농법이란 기술과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흙과 땅, 미생물과 벌레와 

같은 다종 간 관계적 역동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하나의 물질로서 행위하고 있었다. 반면에 Y의 모

든 여성 회원들이 이러한 생태와의 다종 간 행위성과 관계성 변화를 통해 대안농업의 실천과 운동

을 추동하고 지속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Y 활동을 통해 대안농업을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었다. 예

를 들어 자신의 노동 가치가 시장이나 화폐라는 물질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여성농민 스스로 물질-

되기를 중단하는 경우이다. 이는 여성들이 여성농민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땅

의 소유와 생계적 기반이라는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4) 기후 위기, 생태 돌봄, 횡단신체성

(1) 기후 위기와 다종 간 함께-되기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여성농민의 대안농업운동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

이다. 기후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과 노력, 물질-되기에도 불구하고 

작물은 성장을 멈추거나 기형으로 자라고 벌레의 공격에 손을 쓰지 못하는 등 생태계의 교란과 반

란이 일어나고 있다. Y의 여성농민들은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안농업운동을 중단하기보다 자연과 

생태의 행위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생태적 농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

태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결국 생태적 농법은 인간의 노동이 하나의 물질

로서 다종 간 관계성을 통해 작용하면서 작물이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위성을 발현하게 하는 함

께-되기의 과정인 것이다.

(2) 본질주의를 넘어서: 생태 돌봄의 물질성

실제 대안농업의 실천 과정은 노동량과 강도가 관행농업보다 높고 특히 성별분업으로 인해 남성

보다 여성에게 노동이 더 과중된다고 분석된다(허미영, 2004). 그러나 여성농민에게 대안농업은 고

된 노동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와의 돌봄 과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생태라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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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성별뿐만 아니라 상호적 행위자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스스로 내부 작용을 하거나 

특정한 물리화학 반응을 통해 관계적 역동성을 발현한다. 이러한 생태의 관계적 역동성은 촉매자

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떠한 성별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의 물질로서 다른 물질들의 요

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생태라는 물질을 둘러싼 자연과 문화, 몸과 마음, 대

상과 주체,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화된 이원론, 특히 여성을 자연화하거나 자연을 여성화하는 기

존의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돌봄을 잘하

고 돌봄에 맞는 성별이라는 돌봄의 여성화와 여성의 돌봄화와 같은 본질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사

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이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간성과 체현의 물질성을 따라

서 돌봄의 관계성과 기술이 달라지는 것이다. 

(3) 땅과 몸을 가로지르는 횡단신체성 

Y의 여성농민들은 비아 깜페시나와의 초국적 연대 아래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안농업을 실천해왔다.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 실천 과정에서 흙, 땅, 

종자, 작물과 같은 물질들과 다종 간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관계성을 다시 여성

농민운동의 외연 확장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Y의 여성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민회를 통해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실천하고 권리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지역 내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과정과 제도는 여성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지역 내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Y의 활동은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지만,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직매장 

운영과 조직에 있어서 여성농민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 또한 여전히 남성농민 중심의 

의사결정권과 리더십 구조의 문제가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내재된 가부장적 문

화와 관습에 대항하여 Y의 여성농민들은 지역 내 먹거리 체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대표

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여성농민들

의 행위성 확장은 대안농업운동의 실천 과정을 통해서 흙이라는 물질의 실질적인 변화에서부터 시

작되고 있었다. 여성농민들은 땅과 몸을 가로질러 마을과 지역에서 생산자이자 지역 내 먹거리 체

계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에 균열을 내고 새로

운 틈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기후 위기와 생태 재앙에 더욱 취약한 여성들, 특히 땅에 의지하여 생존과 생

계를 유지하는 여성농민운동의 힘은 결국 땅을 비롯한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농민들이 대안농업운동을 통해 흙, 땅, 종자, 작물, 유기물 

및 무기물이라는 생태와의 다종 간 관계성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스스로 물질-되기와 함께-되기

로 전회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회는 땅과 몸을 가로질러서 공동체와 지역의 먹거리 체

계와 규범, 제도의 변화를 비롯해 초국적 식량주권운동과 농생태학 실천 담론과도 연결되어 새로

운 여성농민운동의 의미와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들에게 덧씌워졌던 자

연과의 친연성, 돌봄의 여성화와 같은 본질주의 문제를 돌봄의 물질성과 시간성을 통해서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 과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문제에 있어

서 현재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

향성을 제공한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국가를 넘어선 초국적 연대와 더불어 새로

운 시민사회운동의 출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성은 인간 중심 패러다

임의 전환을 통해 환경문제에서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종 간 관계성에 기반한 취약성과 구조적 불

평등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응답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인간 너머의 세계가 고려된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시민성의 출현과 생태시

민권(김효정, 2022)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 확장이 요청된다. 한편으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상

기후를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농업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데,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

과 권리 보장은 기후 위기 완화의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완화에 있어서 생태계 보존

에 기여하는 여성농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보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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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	 본 연구는 한국여성학 제39권 2호에 수록된 김효정의 논문 ‘기후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
과 다종 간 관계성의 변화’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30 여성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본 환경정의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팀장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이들이 만들어가

는 환경정의가 무엇인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쓰레기 처리 

책임은 가사노동의 일환으로서 주부의 책임으로 할당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장마 등의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하는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세대 여성들이 대안 실천 중 하나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미 대다수의 생필품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소비행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

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손수건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들고 다니거나 포장 음식을 구매할 때 음식 용기를 들고 

가는 등의 실천들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가 급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흐름의 판도가 바뀌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

산 예방을 위해 직접 접촉을 방지하고자 1회용품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 비

닐 장갑을 권장했으며, 텀블러나 음식 용기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

행되었던 “매장 내 1회용품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에 따라 1

회용품 사용 무상제공은 금지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 또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1회용 컵 사용

이 금지)”조항은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또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 간의 

이동 제한, 학교 휴교, 모임 금지, 모임의 규모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온라

인 쇼핑과 배달 음식 소비가 급증하였고, 이는 또다시 쓰레기 소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전염병 확

산 예방이라는 목적하에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은 정당화되었으나, 그로 인해 쓰레기 폭증이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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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문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다는 것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일상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장

하여 자신의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는 2030 여성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경험에 주목한다. 이들이 

환경문제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기존의 여성환경운동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2030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제로 웨이스

트 실천을 의미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방법론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는다. 

제일 먼저 참여자를 모집한 곳은 제로 웨이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제로웨이스트홈>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상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 팁을 공유하거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인증하는 등, 문

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하는 곳이다. 두 번째로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오픈 채팅방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스타그램

에서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온라인으

로 활발하게 게시글을 올리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층 면접을 요청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자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참

여자는 총 18명이었고, 이들 중 6명은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총 24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소요됐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을 들여다보고,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와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 실천은 가정 내의 “주부”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으나, 기후 위기와 쓰레기 대란을 

이후로 쓰레기 저감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2030 여성들은 “제로 웨이스

트”라는 대안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대안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소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늘려가고, 만들어가고 있었다. 

둘째, 쓰레기 처리 책임을 사적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는 제도 안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재구축하고 있었다. 대안 용품 소비하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소비 줄이기, 외식 줄이기, 농사짓기 등, 자신의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

천이 지속 가능하도록 생활양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사회제도의 미흡함과 인프라

의 부족함은 개인의 책임과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가사노동화된 실천이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

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제로 웨

이스트 실천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실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고립감, 분

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자신에게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실천의 범위를 커뮤니티, 마을, 지역 등 사회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

작한다. 이들은 “쓰레기”를 매개로, 환경문제를 나와는 무관한, 혹은 누군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서 규정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정의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혼여성 중심의 여성환경운동에서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여성환경운동의 

주체로서 2030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운동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반면, 이들의 

실천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쓰레기 처

리의 책임을 개인의 사적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는 사회구조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서 실천의 가중이 달라진다.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비양육자 여성”이라는 점은 제로 웨이스

트 실천이 전일제 임금노동은 물론이고, 돌봄노동과는 병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쓰레기 

처리 책임이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 보다 엄격하

게 개입하는 공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배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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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의 문화 실천, 소비에서 운동으로
K-POP 팬덤의 친환경 액티비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한국 대중문화 팬덤은 문화산업의 주요한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생태계 안에서 적극

적이고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주요한 행위 주체다. 특히 최근 문화연구에서는 누가 무엇을 소비하

고, 어떻게 소비하는가, 즉 직접적인 소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 팬덤 또한 적극적인 문화소비를 하는 집단

으로서 그들의 소비행동에 주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팬덤이 자신들의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문제

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것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해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후 위

기 속 팬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자신들의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해 생산자인 기업과 정부도 변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팬덤의 문화 실천이 ‘소비’에서 ‘친환경 

액티비즘’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본 연구는 한국 K-POP 팬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는 환경운동의 사례를 살펴보며 소비사회에서의 환경운동이 문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를 문

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2. 본론 

1)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문화 실천, 소비와 행동

현대의 대중문화는 수용자인 대중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한다. 특히 우리는 소비를 학습하고 소비에 대해 사회적 훈련을 하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어서(Baudrillard, 2016), 개인의 소비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

한 단면이 된다. 또 소비자들은 소득·선호(기호)·관련되는 재화의 가격과 같은 요인뿐 아니라 각자

의 체험과 감성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소비를 결정한다(정미경, 2003). 따라서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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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많이, 또 자주 소비했는가 하는 차원만 아니라 소비자가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 소비의 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원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이수현, 2015).

(2) 한국 아이돌 팬덤과 문화 실천

한국 대중문화의 팬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자(이동연 2001; 김현정·원용

진 2002) 집합적인 실천을 보이는 집단으로(Fiske 1992; 정민우·이나영 2009), 특히 문화산업의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주체적인 소비집단이다. 이러한 팬덤의 문화를 이해하

는 데 있어 이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팬덤은 스타에 관한 기호들과 수많은 담론

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자생성(spontaneity)’을 보유하고 있다. 재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유의 규칙과 체제, 관습 등을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집단을 형성한

다(정민우·이나영, 2009).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해오던 것들에서 촉발되는 환

경문제에 주목하고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운동의 주체로 변모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

롭다.

2) 연구 방법 및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한국 K-POP 팬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의 사례를 정리하며, 한국 

K-POP 팬덤으로 정체성을 가진 연구참여자 및 K-POP 팬덤 기반 친환경 액티비즘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K-POP 팬덤 집단에서 인지

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관련한 팬덤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행동 특성을 살펴본다.

3) 한국 아이돌 팬덤의 친환경 액티비즘 활동 사례 

최근 K-POP 팬덤에서는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이 촉발하는 온실가스 배출(Brennan&Devine, 

2020), 필요 이상으로 생산되는 실물 앨범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조선비즈, 2022.6.28.) 등 기후 위

기 속 팬덤의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

내외 K-POP 팬들은 기부를 통해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실제 연대를 통해 엔터업계와 플랫폼 

기업들에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벌이는 등 팬덤 중심의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4) 한국 아이돌 팬덤은 왜 액티비스트가 되었나?

연구 참여자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현재 팬덤 활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streaming), 과다 생산되는 실물 앨범,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화약 사용 등

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환경

이 오염된다는 죄책감을 느낀 경험, 일상의 익숙한 부분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지속가능성’

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의지들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는 직접 환경운동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3. 결론

한국 아이돌 팬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운동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기후 위기에 대

한 인식이 일상적이고 소비적인 생활영역에서도 체감되는 문제로 위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체감하

게 된다. 또 이러한 상황 속, 대중문화 팬덤이 문화를 소비하는 집단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반응하

고 대안적 행동을 이끄는 문화 실천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운동의 주체로서 팬덤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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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 평화운동과 강정지킴이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최혜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서론

2007년부터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은 주민들의 결사 투쟁과 ‘강정지킴이’들의 자발적 

평화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反) 기지운동이며 일방적인 국책사업과 비민주적인 절차에 저

항한 투쟁이고 비인간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생명평화운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강정지킴이는 

강정마을을 연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여전히 강정지킴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지킴이들 내부에서도 어떤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정영신, 2017: 166).

본 연구는 해군기지 이후에도 지속되는 강정지킴이의 활동에 초점을 둔다. 강정지킴이의 활동은 

소위 ‘운동이 끝났다’고 대중이 이해하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이후에도 새로운 모습의 평화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강정마을에만 머물

지 않고, 제주 지역 이슈로, 또 군사기지와 싸우는 사람들과의 연대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 연구는 다양한 강정지킴이의 활동 가운데,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에 주목한다. 연산호 모

니터링은 기지 공사 전후에 강정 바닷속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전장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전장이 된 강정마을에서의 ‘활동’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강정마을에서

는 활동과 일상의 경계가 흐릿할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에서의 활동은 이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과도 경계를 넘나든다. 이 논문에서는 강정지킴이 활동의 이러한 성격을 ‘아티비즘적 특성’이라 

보고,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연대, 활동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예술가(artist)와 활동가(activist)를 

합친 단어인 ‘아티비스트(artivist)’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활동가이자 작가인 개개인이 

하는 예술 작업과 강정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 사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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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군사주의와 생태: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연산호는 영어로 ‘soft coral’ 즉 ‘부드러운 산호’로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 구조를 갖춘 산

호를 통틀어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보고된 산호류는 약 160종이며, 제주도 해역에는 

전체 산호 무리의 79% 정도인 126종의 산호가 분포하고 있다(제주연산호조사TFT, 2017: 9). 강정

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전국대책회의, 범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제주연산호TFT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입지가 확정될 당시부터 기지 예정지 주변의 산호충류 변화상을 기록하였다. 처음 2007

년 녹색연합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조사를 진행

했다. 이후 강정마을 평화 활동가들 중에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여 해군기지 해상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2015년 8월 당시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강정 연산호 군락의 집단 폐사와 훼손을 고발할 수 있었다.

2) 운동적 효과: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항로(항로법선 교

각30°) 추가 지정 고시를 추진했다. 기존 77도 항로로는 안전성의 문제로 15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

즈선과 항공모함(CVN급)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팀이 2018년 

11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는 저수심 

‘암초’ 지역이 국내외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집단 서식지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문화재청에서 제주도

정에게 현상 변경 허가를 ‘불허’하게 된 근거가 된다. 이 성과가 전시로 이어졌다. 해군기지로 대표되

는 국책사업이 의외의 곳에서 작동되지 않는 허술함을 사진을 통해 고발할 수 있었다.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는 바닷속의 풍경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려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연산호를 통해 해군기

지 준공 이후 상황을 접근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또 연산호 스스로 정치적, 생태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구럼비 

바위가 발파될 때 구럼비는 신성한 자연물로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됐다면, 2019년 연산호

는 존재 자체로 새로운 항로를 막아서는 자연물이 된 것이다. 연산호 자체가 직접적인 저항의 수단

이자 운동의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의 순간이 되었다. 비인간 존재는 인간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안타깝기만 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저항하고 인간과 연산호 사이의 정치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된 것이다. 비록 국가 권력과 군사주의가 겉으로는 자연스럽고, 도

전할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국가를 막아선 연산호의 존재는 국가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3. 결론

기지 감시 중 하나인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은 꾸준한 기록의 중요함과 비인간 존재들을 가시적

으로 보여주며 군사주의, 국가 권력을 고발하는 기지 준공 이후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강

정의 다이버들은 개발과 국가 안보라는 논리와 폭력적인 흐름 앞에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비인

간 행위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준다. 그들의 기록은 당장 어떤 결과를 내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바다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일은 중요하며 연산호와 새로운 관계 맺

기를 통해 드러나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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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강전정 실태와 대안 
지역사회 이용자를 중심으로

김지운 한국조경신문 기자

1. 서론

가로수는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숲이다. 탄소중립과 넷제로를 위해 도시숲과 가

로수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로수는 미세먼지와 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여름

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로 마르

고 비틀어진 가로수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체 가지의 80% 이상을 잘라내는 것을 ‘강전정’이라고 한다. ‘강전정’ 된 나무는 닭발처

럼 보여 ‘닭발 나무’라는 오명이 붙여졌다. 수도권은 ‘닭발 나무’ 가로수가 더 많다. 상권이 발달할수

록 가로수가 조망을 해치거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더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홍대 어울마

당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가 논란이 됐다.

‘강전정’ 된 가로수는 미관을 해치고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니 시민의 비판

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강전정’을 비난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매

년 되풀이되는 ‘강전정’ 논란은 왜 일어나는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 지자체와 시민

의 소통, 민간 참여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해외의 경우 미국 국가표준협회의 ‘수목 관리 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에 의하면, 가

지치기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제수목관리학회도 ‘수목관

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에서 가지의 25% 이내에서 가지치기하도

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자원국이 제작한 포스터에서는 ‘강전정은 안전하지 않다(Topping 

trees is not safe.)’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청은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만들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수행 업체 

또한 교육받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가로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도 연

다. 이런데도 닭발 가로수 논란은 매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다.

산림청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가지치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

면 ‘과도한 전지는 수세를 약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 간판 가

림 등 민원 해소와 지역 도시의 관광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대형 성장목을 제외한 중형 수종은 가지치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목이라도 전선 등 특별

한 일이 없는 경우 가지치기는 지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는 고속도를 제외한 도로구

역 안 또 그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지자체가 관리 주체이다. 홍대 ‘닭발 가로수’는 

마포구 공공재로 마포구가 관리 주체다. 마포구 녹지보전 조례에는 나뭇가지의 1/3 이상을 제거하

는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다. 

1) 가로수 강전정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강전정’ 시 나무의 굵은 가지가 줄어들면 여름철 잎의 성장을 늦춰 녹음의 면적이 감소한다. 또

한 절단된 굵은 가지 끝에서 잔가지들이 여럿 자라나는데 잔가지가 바람 등에 의해 떨어질 수 있

다. 굵은 가지가 잘린 면에는 세균이 침투해 나무가 속까지 썩어 들어 가로수가 전복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속이 텅 빈 나무가 속출하면서, 강풍이나 폭우, 폭설에 

쓰러져 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 중구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살펴보면 ‘닭발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작년 4월 말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서는 썩은 나무가 쓰

러져 인근을 지나던 4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쓰러진 나무는 

밑동이 썩고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이때 전문가들은 나무가 썩은 원인으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꼽

았다.

2) 가로수 강전정의 원인 분석

가로수의 관리 주체인 담당 지자체가 ‘강전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수가 

위치한 주변 상가에서 간판을 가리는 경우, 둘째 양버즘나무나 느티나무처럼 활엽 가로수의 경우, 

셋째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옥상 배수로를 막거나 도로를 뒤덮는 경우, 넷째 폭우나 폭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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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미리 대비는 경우, 다섯째 신호등과 전깃줄에 닿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이

런 이유로 ‘강전정’은 빈번하게 행해진다.

3) 가로수 이해관계자 조사

가지치기는 주로 점주와 건물주가 요청한다. 민원에 의해 지자체는 산림청 매뉴얼을 참고해 가

이드하고, 조경 업체는 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걸 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환경단체들은 문

제를 제기한다. 점주, 건물주, 시민, 지자체 담당자, 조경 업체, 산림청, 환경단체 등 가로수에는 이

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4) 수목관리 민간 참여 실태 조사

수원그린트러스트는 2014년부터 약 9년간 실시한 시민 참여 활동 단체로 100여 명의 시민 참여

로 시작해 현재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가로수정원봉사단, 수원팔색길 활성화 

해설사 양성 및 운영, 도시공원 행복나눔 커뮤니티가든,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 공원사

랑시민참여단, 원스톱공원모니터링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수원가로수정원 봉사단은 가로

수 가지치기와 수목에 대한 이해를 시민에게 교육하고 시민이 직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한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공원의 친구들’은 지역사회와 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공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

성해 공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드닝, 시설물 관리, 공원정리, 캠페인 봉사와 도시정원가학교 

아카데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3. 결론

가로수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행정은 인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매년 나무는 높이 자라고, 잎이 무성해진다. 비난과 비판보다는 소통과 참여로 대

안을 찾아야 한다.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의 해결 방법을 지자체와 지자체의 소통, 지역사회의 시민 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지자체 담당자와 시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둘째로 상가 밀집 지역에는 가로수와 타 시설물 간의 적정 이격 거리를 측정해 식재하도록 하고 높

이 자라는 수목은 지양한다. 또한 타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부적당한 위치에 식재된 나무를 교

환하거나 기부해 적정한 수목으로 다시 식재한다. 셋째로 상인회와 지자체의 소통을 통해 상가나 

점포 앞 수목을 상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교육과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로 민간 참여의 

좋은 사례를 찾아 시민 가로수 가드너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한다.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과 환경단체는 그만큼 도시의 가로수를 사랑한다. 지자체가 

이러한 의견과 함께 소통한다면 가로수 관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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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방개발공사의
증가, 위기, 대응에 대한 연구 
제주개발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례 분석

이태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개발공사(開發公社)는 한국 발전국가의 주요한 행위자로 지목된다(홍성태, 2005; 2013, 우석

훈, 2005; 변창흠, 2005; 2013, 강진연, 2022). 재정이 취약한 한국의 발전국가는 농지와 같은 저

렴한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도시용지로 매각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건

설하였는데(이태영, 2022), 개발공사는 이 같은 개발행위를 담당한 공기업이다. 개발주의를 재생산

하는 개발공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접근은 존재하지만 개발공사를 지배하는 가치나 작동 논리를 

소개하는 작업은 드물다(최지훈, 2006). 이 연구는 제주와 성남에 설립된 개발공사의 개발행위 분

석을 통해 기존 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단위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가 LH한국토

지주택공사라면, 1980년대 이후 개발공사는 본격적으로 지방화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00년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개발공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여영현·이상철, 2008). 

지방공기업,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공사(公社)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적 필요 때문이다(여영현·이상철, 2008; 김정렬·안병철, 2002; Cohen, 2001). 재정이 취약한 지

방정부는 재정수입 다각화를 위해 자치경영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

다. 그중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주택 건설 등을 시행하는 지방공영개발 사업은 

지방공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흑자경영 사업으로, 도입 초기에는 높은 경영수익을 창출하였다

(김정렬·안병철, 2002).

그러나 지방공영개발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침체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은 용지를 미리 매수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정렬·안병철, 

2002). 또한, 토지의 매입비용보다 분양가격이 커서 그 차액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립 가능한 것(황의진, 1999)이라는 내재적 한계 역시 존재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방공기업의 증가와 공영개발의 지방화로 지방개발공사가 다수 설립

된 맥락에 주목하면서,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공영개발에 내재된 한계

가 야기한 지방개발공사의 변화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제주와 성남의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한다.

2. 본론 

1) 지방공기업의 증가와 공영개발 지방화 

한국에서 공기업의 성장은 국가 공기업보다 지방공기업 영역에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뤄졌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인가 승인권과 정관변경 승인권 등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지방공기업의 증가는 가속화되었고,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단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여영현·이상철, 2008). 

1989년 시작된 지방공영개발사업은 도입 초기 높은 경영수익을 창출하였으며(김정렬·안병철, 

2002), 이는 지방개발공사 설립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특히,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에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었다. 1989년 시작된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은 사업의 분

담과 더불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유화를 명분으로 지방공영개발사업을 확장시켰다(유

훈·배용수·이원희, 2011: 440). 즉, 부동산 개발이익은 지방개발공사가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새

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김정렬·안병철, 2002). 

그러나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공영개발 방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취약성을 

드러내며, 이는 결국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야기하

는 요소로 발전한다. 이같은 조건은 지방개발공사의 변화를 야기한다.

2) 제주 사례: 부존자원 상품화한 제주개발공사  

지방개발공사의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전략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개발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은 1990년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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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도지구, 이도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및 분양, 노형지구 공공주택 건립 등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1993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개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들

이 난항을 겪자, 당시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 지

침을 내리고, 제주도는 이에 대응해 지하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 설립된 제주개

발공사는 2002년 제주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21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등 경영적인 성과

를 냈다고 평가된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2).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

하수 개발 및 판매 중심의 일관적인 전략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감귤가공사업, 호접란 사업 등 

부수적인 수익 모델의 개발도 모색하였으나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지하수 사업의 안정성은 

제주개발공사를 지탱하는 강력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개발공사가 다른 개발공사들과 달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존자원 판매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라는 국가에 의한 특수한 공간 전략이 제주도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는 제주에서 공공개발을 담당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뒷받침하는 국제자유도

시 구상이 실효성을 잃고 있고, 지하수 개발과 판매 중심의 제주개발공사의 경영전략 역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성남 사례: 민관합동개발   

2013년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지방개발공사의 경영적 불안정

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0년대 초반은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이 위축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는 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했다. 반면, 당시 성남

시장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및 자주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했다(가

평군, 2020). 이는 지역 내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지역 간 균

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이기도 했다(성남시, 2011). 또한, LH가 주도하는 개발과는 달리 개발

이익이 온전히 성남시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으로 작동하였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은 개발공사 설립을 우려하는 근거에 대응하는 성남

시의 전략이었다(성남시, 2011). 공공부문이 SPC를 통해 민간 금융을 동원하여 도시개발을 추진

하는 방식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SH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합동 PF(Project Financing)을 추진했고, 이후 지방도시개발공사들도 

민관합동 PF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남도시개발공사의 SPC 추진 경험은 성남도시개

발공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당시 성남시 집행부는 시의회를 상대로 SPC를 통해 민간 자본

을 투입해 성남시의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설득했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및 자주적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수행은 성남도

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020년 성남도시개

발공사가 SPC를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는 민관합동 PF 

사업의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안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

로 이익배분 조건을 정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이는 직전에 추진한 위례지구 개발 사업에서 기

대한 배당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확정이익 조건부 사업을 구상하게 된 맥락이 

작동하였다(윤정수, 2022: 152; 232). 따라서 이 같은 쟁점은 민관합동 PF 개발 방식에 내재된 구

조적 한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제주와 성남 사례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방개발공사의 증가와 

위기, 그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변화 양상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자주 재원 마련을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삼아 설립된 지방개발공사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다

각화를 위해 부존자원 상품화(제주)를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민관합동개발 추진(성남)을 통

해 공영개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부존자원 상품화의 생태

적 한계, 민관합동개발의 분배정의 문제를 야기했고, 지방개발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

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개발공사의 설립과 그 변화는 지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

유주의적 금융화는 기업을 그 자체로 상품화했는데, 이는 공기업의 성격 변화를 촉진했다. 따라서 

지방개발공사를 지방 공간에서 개발주의라는 기존의 흐름과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만나 야기하

는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주목해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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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앞서 확인한 시사점을 

보다 정교하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개발공사가 작동하는 양상과 그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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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정류소 모니터링을 통한
녹지 전환의 가능성 분석 

조혜련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한정호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1. 서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도로 중

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 처리, 전용 차량, 관제 

시스템 등이 구성된 형태이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는 주요 수단으

로 선택되었고, 특히 서울시가 2004년 대중교통 대개편을 시행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하지만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한 BRT 정류소는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용자 

수에 비해 정류소가 넓어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 선형으로 남겨져 있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도시 가로경관의 중심에 있는 BRT 정류소에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개선되는 도시경

관과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미기후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녹지축으로서의 전환 가능

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시열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권용석(2017)의 연구에 따르면 녹

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영아 외(2011)는 도시의 녹지지역과 도심부의 

기온을 비교하였을 때 최대 7.3°C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고, Roth(2007)는 녹지 면적이 증가하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도시열섬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부산의 BRT 정류소 전체 12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류소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여 녹지 전환이 가능한 면적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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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연구범위

부산의 BRT 정류소 전체 12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1구간은 총연장이 가장 길어 조사의 편

의를 위해 1-1구간(20개), 1-2구간(26개)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표 1> 연구범위(자료: 부산시 제공)

구간 구간명 정류소 개소 총 연장

1 내성교차로~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46 10.4km

2 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 23 5.9km

3 서면 광무교~서구청 36 7.9km

4 서면교차로~주례교차로 22 5.4km

2) 현장 모니터링 

예비조사는 2023년 7월 16, 22일에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정류소의 물리적 현황 

조사항목은 정류소 내 승차대 개수, 정류소의 평균 길이와 폭, 녹지 전환 가능 공간의 길이로 설정

하였다. 녹지 전환 가능 공간의 길이는 <그림 1>과 같이 정류소의 양쪽 끝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공

간의 길이로 설정하였다. 

현장 모니터링 요원은 총 20명으로, 모니터링 전 사전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방법을 숙지하였다. 

모니터링은 총 2회 실시하였고, 1차 모니터링은 2023년 7월 26일, 2차 모니터링은 2023년 8월 18

일에 진행되었다. 

<표 2> 구간별 BRT 정류소의 물리적 현황

구간
정류소 

개소

승차대

개소

정류소의

평균 길이(m)

정류소의 평균 

폭(m)

정류소의 평균 넓이 

(길이*폭)㎡

녹지전환가능

공간의 평균 길이(m)

1-1 26 41 86 3 246 53

1-2 20 48 47 3 127 26

2 23 51 73 3 226 32

3 36 74 77 3 120 41

4 22 63 99 5 253 51

3) 녹지 전환 가능한 면적 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녹지 전환이 가능한 공간의 폭이 대부분 버스승차대의 폭과 동일한 정도

로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녹지 전환 가능 공간의 길이’ 값에 승차대의 폭(1.5m)을 곱한 값을 녹지 

전환 가능한 면적으로 추정하였다.

<표 3> 구간별 BRT 정류소의 녹지 전환 가능한 면적

구간
총 면적

(㎡)

정류소 1개소에 대한 대푯값 (㎡)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평균값

1-1 1592 158 27 81 80 

1-2 1002 63 0 33 39 

2 1113 98 0 45 48 

3 2196 120 0 61 61

4 1601 153 33 69 76

3. 결론

부산의 BRT 정류소 전체 12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녹지 전환 

가능한 면적은 7504㎡(약 2300평)로 분석되어 BRT 정류소의 녹지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 및 생물다양성의 도입과 실현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자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도시 가로의 중심에 위치한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도시경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BRT 정류소를 활용한 녹지 확충에 대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후속 연구를 도

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녹지 전환 가능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으로 인해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줄자만을 이용한 측정값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림 1> BRT 정류소의 조사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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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사수료생

Dr. Natalia Gerodetti 영국 Leeds Beckett 대학 사회학과 교수

1. 서론

서울 시민은 도심 빌딩 숲 사이 도로변이나 상점 앞을 걷다가, 또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다 건물 

옥상 사이로 무심코 스치듯 곳곳에서 초록 식물들(농작물)을 보게 된다. 도시인들은 이 짧은 순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

는 이런 순간이 주는 이면에는 어떤 활동과 정책들이 있고 또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이미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도시화의 추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

러므로 도시 인구가 직면한 사회적, 생태학적, 정치적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위험과 불안(생

활 위기 비용, 세계 식량 공급, 기후 및 생태 변화, 사회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주제 및 접근 

방식의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역 정책 프레임워크(예: 영국의 리즈 그린 인프라 계획)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라 도시의 농작물 재배에 대해 다양한 성장, 소비 및 처분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 지역사회 및 개인 차원의 농작물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식량 주권 

또는 농작물 재배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들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구조 및 문화 정서적 측면과 같은 다

양한 의미의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주

제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이에 대한 양적 질적 노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와 자료들은 

양적 연구에 근거한 프로젝트 분석 및 집행과 성과에 관한 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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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근거하여, 이들과의 현장 대면 인

터뷰를 통해,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가치 개념을 도출하고 아울러 정책적인 기여도 도모하고자 한다. 

2. 본론 

전체 프로젝트는 영국 리즈 지역의 농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영국인 및 이민자들의 농작물 재배)

가 이미 실시되었고 이후 세계의 다양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확장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서

울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영국 리즈 지역과 한국 서울시 거주자로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가로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6~7월 서울시에서 본 

연구를 위한 필드 리서치를 실시하였고, 이는 또한 한국의 맥락과 함께 국제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프로젝트는 씨앗에서 화분 및 텃밭으로의 식량 재배, 식량 소비,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관리(퇴

비)와 관련된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조사하고, 또한 이러한 관행을 통해 가족/가정/사회의 지식과 문

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전달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이 프로젝트는 식품 생산과 

관련된 생태 및 환경학적 측면인 농작물 생산, 관리 및 음식물 폐기물 관리 관행 등의 주제와 사회 

문화적 측면인 개인 및 가족과 사회의 행복, 의미, 공유, 향락, 세대 관계, 커뮤니티 활동 등의 주제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식량 주권 및 확보, 농작물 관리의 측면(생태학, 경제학, 정책학적 측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육성 기술이 전달되고 있는가? 식품 재배 및 폐기물 관행

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사회 문화 및 정서적 측면(문화, 정서 등 사회학적 측면)

서울에서는 지역사회 및 개인과 가정 차원의 농작물 재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활동이 개인/가구/커뮤니티 측면으로 얼마나 어떻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가? 

<표 1> 항목별 질문 문항 예시

<농작물 재배 및 농작물> 

당신은 어떤 농작물을 왜 재배하시나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국 채소는 무엇입니까? 

씨앗은 어디서 구하나요? 당신은 물을 어떻게 공급하시나요? 

<낭비 - 가치 및 관행>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정원(주방)에서 발생합니까? 음식 찌꺼기 처리와 관련된 문화는 무엇인가요? 

<자기 만족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량 재배 및 농사는 어떤 기분입니까? 

(특정: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당신은 당신의 음식을 누구와 나누나요? 농작물 재배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시켜 주나요? 

무엇을 공유하시나요? (예, 대화, 사교, 지식, 씨앗 등) 

2)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프로젝트는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연구자와 참여자의 대면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며 시

각적 민족학적 방법(사진, 현장 일지 및 관찰 노트)으로 구성된 민족학적 접근 방식을 따른다. 서울

시 내의 농작물 생산자 중,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농작물 재배 프로젝트 참여자 및 거주지 

주변 등 소규모의 개인 농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30여 개의 질문 항목들에 대해 50-60분 정

도가 소요되는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 음성 녹음, 재배에 관한 사진 자료들을 

추가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성하며 총 21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지역 공동 참여자(공적 활동): 지역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자

(2) 개인 소규모 활동가(사적 활동): 소규모의 자발적 개인 활동가  

3) 연구 결과 분석 및 평가 방법

이 프로젝트는 정성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다양한 형태와 지역의 농작물 재배 

참여자(및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설문지와 녹음 내용 스크립트에 대한 

연역적 및 귀납적 주제 코딩은 결과 데이터에서 근거 이론(Glaser and Strauss, 1997)의 요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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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전에 식별된 주제(Mason, 2019)와 새로운 주제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예시이다. 

- 연구자: “농작물을 키우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 참여자: “마음의 치유, 힐링, 그리고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키운 농작물을 직접 이렇게 버리는 거 별로 없이 섭취해 먹는 거. 그 

과정이 좋았어요. 작은 씨앗이 있고, 관심과 집중이 있을 때 잘 자라고 이렇게 크는구나 그 과정을 볼 수 있었

고, 함께 하고 또 생명의 중요성 뭐 이런 존중감도 느끼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보람도 느껴서 같이 이렇게 먹

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죠.” 

이와 같은 내용에서, ‘만족, 기쁨, 보람, 연결, 생명력’ 등의 사회 문화적 의미 코드를 도출하였다.

<표 2>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 21명의 기본 사항 및 핵심의미 코드표 

참여자 날짜 활동유형 소속, 인터뷰 장소 핵심 의미 코드

참여자 0 여 6/16 공동체 양천구 텃밭 1, 이화여대
조부모 세대와 공간 (시골 지역)에 

대한 추억

참여자 1 여 & 

참여자 2 남
6/17 공동체 양천구 텃밭 1, 신정동

생명력, 기쁨, 음식물 폐기물 관리법, 

지속적인 기회 제공의 불확실성, 

농작물 재배 지식의 한계

참여자 3 여 & 

참여자 4 남
6/17 공동체 양천구 텃밭 1, 신정동 가족 대화, 유대감

참여자 5 남 6/17 공동체 양천구 텃밭 1, 신정동
반려식물, 젊은 세대 대상 소통 및 

홍보 방법

참여자 6 여 & 

참여자 7 여
6/17 개인 양천구 텃밭 2, 신정동 가족 유대, 옛 추억에 대한 회상

참여자 8 여 6/20 개인 마포구 연남동 옥상텃밭 식재료 확보

참여자 9 남 6/23 개인 양천구 유치원 텃밭, 목동 
유아학습 인성교육, 수확 및 생산의 

성취감, 친환경 생산법(빗물 활용)

참여자 10 여 6/23 개인
양천구 유치원 텃밭, 목동

양천구 신트리 공원텃밭, 목동
체험적 교육 기회, 교사 교육의 어려움 

참여자 11 여 

(외 2명)
6/24 공동체 서초구 주말농장, 산원동

노인층 휴식 힐링 공간 확보, 

한국의 녹지정책(그린벨트) 효과

참여자 12 여 6/27 개인
마포구 집 앞 담과 화분,

노고산동

지역을 아름답게, 친환경 공간 공유, 

재배지의 안전 문제(차량)

참여자 13 여 6/27 개인 마포구 집 주면 작은 텃밭과 화분 식재료 확보, 삶의 활력

참여자 14 여 6/30 개인 중구, 북촌 옥상 텃밭, 가회동
식재료 확보, 주민들과 공유, 

소통의 기회, 식물과의 관계

참여자 15 남 6/30 개인 종로구, 북촌, 주차장 텃밭, 가회동 어린 시절(시골)의 추억

참여자 16 여 6/30 개인
종로구, 북촌, 집 앞 대형 화분. 

가회동
하루의 시작, 생동감

참여자 17 남 7/1 개인 종로구, 주차장 관리인, 인사동
시민들과 공유, 교감, 소통, 식재료 확보, 

생산력과 성장의 기쁨

참여자 18 여 7/5 공동체
양천구 신트리 공원 텃밭, 

목동(교육 및 관리자)

일자리, 보람과 경제적 기회, 

소통의 기쁨, 씨앗(생물다양성) 

보존 교육 활동, 세대별 미션 수행

참여자 19 여 8/10 공동체
서초구, 양재동 초등학교 

텃밭(교육 및 관리자)
일자리, 보람과 경제적 기회, 식재료 확보

참여자 20 여 8/10 개인 천안시, 민영 텃밭
식재료 확보, 공유의 기쁨, 성취감, 

소통, 자녀 교육 및 유대관계

< 추가 참여자 (대화식 세미 인터뷰)>

참여자 A 7/1 공동체
주한 프랑스인 공동체 

텃밭 모임 리더

공동체 연결, 여가 시간과 공간 및 음식 

공유, 문화 및 생활정보 공유

참여자 B 여 

참여자 C 남 

참여자 D 남

7/5 개인 연구자 거주지 인근 재배자들
소소한 시간 활용, 주거지 또는 

근무지 주변 짜투리 땅 활용, 취미 활동

3. 결론

한국은 비교적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수도 서울은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의 양상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세계의 다른 도시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변화

들을 거치며 혁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들로 고심하고 있다. 즉, 스마트 시티(Smart City)

와 함께 그린 시티(Green City)를 추구하는 정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농업(Urban 

Farming)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서울은 최첨단의 시스템과 함께 과거 전통의 맥락이 함께 공

존하는 양면성을 상당히 포괄하고 있으며,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 메가시티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다른 지역, 즉 이전의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세대들이 

고향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추억과 기억들이 도시 곳곳에서 마치 가쁜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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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듯 생존 또는 생명을 향한 사인과도 같이 도시 농작물 재배의 형태로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의 도심 거리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분들 속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인 고추, 오이, 깻잎 

등과 같은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모습이지만, 세계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눈에 띄는 다소 독특한 문화유산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시 농작물 재배자들의 활동들은 어떤 목적, 특성, 방법, 의미들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재배 현장을 살펴보고 그들과 대

면 인터뷰를 통해 실제적인 정보 및 그 이면의 사회, 문화, 정서적인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고 분석하

였다.

첫 번째, 농작물 재배에 관한 실제적인 방법들과 정책적인 측면들 중, 가장 주요한 사항들은 농

작물 재배방법(친환경 방법)의 교육 및 교류 전수에 대한 필요와 보다 충분한 공간 수요(재배지 확

보) 그리고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유 방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내에 노령인구를 위한 여가 공간이나 무료 급식소 주변에 농작물 재배 공간 확보와 이용자 참여 활

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유의미한, 지속 가능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

회, 문화, 정서적인 측면들 중에서 공통되며 가장 의미 있는 특성은 ‘연결성(Connectivity)과 생동감

(Vitality, 또는 생산성 Productivity)’이다. 도시 농작물 재배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기쁨’과 ‘만족’

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특징은 과거와 현

재, 도시와 시골, 세대와 가족, 개인과 이웃 그리고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

결성을 통해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생동감, 생명력, 생산성’이다. 이는 자연의 본질이며 자연

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 복잡하고 바쁘고 지치는 도시 생활에서 말 그대로, 작은 공간, 자투리, 

텃밭을 통해 작지만, 매우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였고 다양한 측면의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확보된 최대 수의 대상자들을 통해 파악한 자료들이며, 앞으로 보다 더 체계

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 농작물 재배 활동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킬지 

또 이웃과 주변 및 나아가 세계와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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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문제 심각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 

신혜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 

대응 여론을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response skepticism; Capstick & Pidgeon, 2014)

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거대한 대응회의라는 철의 장벽,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 또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이해

가, 기후 대응을 위한 참여적 전환의 과정에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선행 또는 동기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60대 이상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두어진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출현한 태극기집회는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 극단에 있다고 여겨진다. 출현 초기 일

각에서는 ‘비상식적’인 집합으로 인지되었던 이들 집회는 분화와 생성을 거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집회는 성장주의와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의 성향을 드러내는 보수 일

반으로부터도 특히 강한 국가·권위주의, 반공주의를 드러내며 가치 지향이 박정희 시대로부터 비롯

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분화된다(양웅석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전상진(2018)의 정의를 빌어, 

한국 국가·성장주의의 모태가 형성된 박정희 체제기인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는 하나의 정치

세대 단위로 태극기집회를 바라본다.

경제와 성장에 대한 고려는 선행연구에서 기후회의론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Ashe, T., 

& Poberezhskaya, M., 2022; Gifford, R., 2011; Jacques, P., 2006; Liu, J. C. E., 2015) 본 연구

에서는 한국 대응회의론 배경의 한 축에 성장에 대한 열망과 압박이 있음을 추론하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한국 대응회의의 한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본론

연구자는 눈덩이 표집과 집회 현장 섭외를 통해 모집한 60-70대의 태극기집회 참가자 4인 A, B, 

C, D와 2022년 8-11월에 걸쳐 주제 중심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

의 생애사와 기후·환경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참여자들의 생애사  

1940-1950년대 태어난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는 ‘가난’이다. 한국전쟁으로 초토

화된 사회에서 빈곤은 일반적인 양상으로, B는 1960-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살았”다고 회고한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의 꿈을 묻는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D는 “그

때까지도 뭐 좋은 거, 여기 나와서 뭘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의식 이런 게 없었”다며, “우선 당장 하

루 먹고사는 그게” 중요했다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전쟁 전·후의 혼란과 

빈곤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생존 욕망이 참여자들의 청소년기를 거쳐 청장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국

가의 총동원적 경제성장 전략 아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되고 부각되며 ‘생존주의’라는 마음

의 레짐(김홍중, 2017), 즉 마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치에 부합해 나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존

주의의 마음에서는 생존의 목표에 정향되지 않는 존재나 가치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뿐 아니라 타

자화되고 적대화되기 쉽다. 참여자들과 국가의 생존이자 경제성장의 역사, 생존주의의 마음에서 환

경은 성장을 위한 자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밀려났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건들을 기

존의 해석 도식에 맞추는 ‘동화’ 차원에서의 학습(Inhelder & Piaget, 1958)을 통하여 현재에도 생

존주의의 마음을 재생성,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내러티브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 대응 담론

시간 공간 주체 주요 목표 세계관 내러티브

단기
대한

민국

- 정부

- 전문가

- 인간/국가의 번영  

- 이념경쟁과 세계

경쟁에서의 생존

- 선형적 시간관

- 인간·국가 중심

위계관 (선진국>

국가>인간>환경)

-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성장은 계속해야 되는 거야

- 기후변화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

- 중국을 봐

-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 하겠어

- 이기적인 인간들은 결국 지구를 망칠 거야

-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니 발전은 영원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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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참여자들에게 주요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위협, 동시에 세계와

의 경쟁이었다. 이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성장은 정언명령이다.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경제성

장의 선형적 시간대에는 종료점이 없고 생존경쟁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참여자들에게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쌀밥 먹을 거 보리밥 먹게 되”(B)는, “60년대 농경사회”(A)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진

화론적인 역사관과 국가적 위계관에서, 성장은 후퇴하거나 추락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수영

이다.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뭘 하긴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을 위한 경제성장이므로, 기후 위기는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 담론의 영역에 머문다. 이

때 해결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 내지 국가의 엘리트로 꼽혔다. 그러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면, 참여자

들의 이 ‘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치고 한국의 책임성은 순식간에 희석됐다. 참여자들은 “중국을 봐”

와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 하겠어”의 수사를 공유했다. A는 “어차피 뭐~든 간에 미국이 앞서 나와

야 돼”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부

분의 참여자들(A, C, D)의 전망은 썩 좋지 않다. 인간은 “더 잘 살려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

적인 게 내 정서적으로 내 몸에 본능적으로 딱 박혀 있”(C)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들로 인해 지구는 

“끝내는 망가질”(C)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당장의 생존을 선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참여자들이 기본 전제하는 시

간 범위는 <표 1>에서 보듯 단기에, 공간 범위는 국가에 제한된다. 끊임없는 성장의 선형적 시간관과 

인간과 국가와 선진국 중심의 위계관을 기반으로 번영과 생존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 시

공간의 범위에서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주의의 합리성은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시공간 범

위의 상황이자 국가 단위로는 해결되지 않는 기후변화를 맞닥뜨릴 때, 순식간에 무력해진다. 국가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개인의 이기성과 경쟁심은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시공간에서는 파국

을 향해 멈추지 못하는 엔진이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쬐끄만 나라’의 ‘개인’인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편 B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 B는 인간과 과학

기술의 힘으로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었다.

선형적인 진화론적 역사관과 위계관에 기반한 생존주의 마음의 도식에서 국민, 혹은 인류의 다

음 목표는 언제나 상승이자 끊임없는 발전이다. 그로 인해 인류는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거나, 혹은 

파멸한 지구를 두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날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내지 상상의 도식에서 인류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A, C와 D는 지구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한계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B 또한 기본적으로는 지구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지구

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이 연구에서는 ‘체념

적 생존주의’라고 이름한다.

3. 결론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한국 사회·집단·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대응회의론을 고

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알면 행동할 것’이라는 계몽적 교육은 유효할 확률이 낮다. 한국전쟁

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있으나, 분단 체제와 생존주의의 작동은 한국 사회에

서 여전히 유효하다. ‘동화’ 차원에서 생존과 성장의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비단 참여자들뿐만이 아

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모습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환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회의론 인식과 내러티브는 참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다른 집단과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회의가 형성되며 어떤 논

리로 뒷받침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에도 대응회의와 생존주의의 다양한 결에 대한 연구

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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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학습 공동체의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화진 서울대학교 환경교육 박사

1. 서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의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전환교육을 도입하는 등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혜경(2013)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

한 교육이 대부분 읽을거리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절차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3명의 초등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월 2회 이상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가졌다. 5

월에는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조사 및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에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토의하였다. 7월에는 환경교육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통하여 프

로그램을 보완하였다. 8월에는 자문위원이 피드백해 준 것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초안)을 구성

하였다. 9월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1차 시범학교에 이를 적용하였다. 10월

에는 1차 시범 적용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 수정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시범학교에 적용하였다. 11월에는 2차 시범학교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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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시범 운영은 3학급, 2차 시범 운영은 3

학급으로 총 1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검사 도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문성채 외(2014)에서 사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을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시범 운영이 끝날 때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QR코드를 통해 구글 설문지에 한 응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번은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기 

위해 역 배점으로 물어보았다. 불성실 응답의 기준은 모두 같은 번호로 응답하거나, 자유서술식 문

항에 적힌 것과 반대로 적혀있는 것으로 하였다. 7, 8번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

견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전문 학습 공동체의 공동 수업 설계와 실행

(1) 프로그램 초안 개발

3명의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구성하고 2인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한 구체적인 활동들은 다

음과 같다. [활동 1]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활동들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퀴즈를 풀어볼 

수 있다. [활동 2]는 학교 내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교내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장

면을 찾아 패널에 공유하여 함께 볼 수 있다. [활동 3]은 생태계와 관련하여 주제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둠별로 운동장에서 신체표현할 수 있다. [활동 4]는 식판을 구성하고 식판의 탄소발자국 

수만큼 운동장에서 직접 걸어보았다. [활동 5]는 일상생활에서 행동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교사의 설명을 최소화하고 대신

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2) 프로그램 1차 수정

프로그램 초안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1차 시범 운영으로 적용해 보고 시범 운영 교사

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활동 1]의 경우 학생들이 오답을 할 경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설명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활동 2]는 똑

같은 장면이 겹칠 경우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안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활동 4]의 경우 한 가지 음식(설렁탕)이 다른 음식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탄소발자국에 해

당되어 게임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이 음식을 고른 학생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활동 4]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지만 소고기가 탄소발자국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음식(갈비탕)으로 변경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는 5개 문항에 대해 M=3.68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2차 수정

1차 시범 운영에서 [활동 3]의 주제어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과 괜찮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지만, 2

차 시범 운영에서는 [활동 3]의 주제어 난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없었다. 또한, 학생들이 신체

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활

동 5]에서는 교사가 캠페인 문구를 제시하는 대신, 학생들이 직접 문구를 만들어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활동 전체에 대해 자유롭게 피켓을 제작할 수 있

도록 수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 2차 시범 운영 모두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기존의 80분에서 120분으로 변

경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는 5개 문항에 대해 M=3.53으로 나타났다.

(4) 최종 프로그램

활동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및 방법

1 방탈출게임 활동들과 관련하여 간단한 기후변화 퀴즈 풀기

2 에너지 탐정 활동 학교 곳곳을 다니며 에너지와 관련된 장면 사진 찍기

3 몸으로 말하기 생태계를 몸으로 표현해 보기(생명존중/복원/균형/지속가능/상생)

4 탄소 발자국 게임 모둠별 급식 식판을 구성해 보고 탄소 발자국 수만큼 걷는 게임하기

5 캠페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극복 캠페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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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교육현장 경험과 환경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3명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

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학습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학생 주도적인 임무 수행 방식, 상

호 간의 소통, 협동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모둠별 활동, 학교의 모든 공간을 학습장으로 구성하여 

교내에서 체험형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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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교육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 탐구
환경교육 발전과정과 베를린 시민대학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주현정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학술연구교수

1. 서론

최근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사

회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환경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와 생활양식의 전환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시민들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환경과 지속가능성 관련 학술

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며 개인과 사회, 경제 및 

생태적 관계에서 시민들이 환경과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역량과 태도 및 기술 습득

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Overwien, 2022: 384).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통합되어 실천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일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

의 방향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평생교육 영역에 환경교육이 통합될 수 있는가. 둘째, 독일 환경교육의 발전과정과 

평생교육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셋째, 독일의 평생교육기관인 시민대학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프로

그램은 무엇인가. 본 연구 결과는 환경위기 시대에 평생교육 분야에서 환경이라는 주제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어떤 영역/범주 안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생 교육학적 수

용 가능성과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해석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내용분석 방법과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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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접근으로 독일 환경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문헌을 수집하여 환경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었는지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실천적 접근으로 현장 이해를 위해 환경교육 장소로서 베를린 지역 시민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독일에서 시민대학은 1901년부터 현재까지 100년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 국가 주도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다른 도시와 달리 베를린은 12개 시민대학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교육 영역에 환경교육 영역을 통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어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곳이다. 현재 베를린 지역 12개 시민대학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주

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2) 독일 환경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 시기별 특징

독일 환경교육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목표 제시적 단계: 1960년대와 1970년대 환경 인식 및 환경운동 

독일에서 환경 인식은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관

심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의 환경정책과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일어났으며, 교

육학계에서도 생태 교육학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환경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었다.

(2) 실제적 단계: 1980년대와 1970년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모든 교수안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1970년대 말 다양한 NGO 조직인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3) 반성 및 미래지향적 단계: 1990년 이후 글로벌 학습과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1990년대 독일의 환경교육은 기존의 국가적, 지역적 사회 발전과 연계한 환경교육 범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국제적 공생을 위한 교육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환경교육으로 확장하였

다. 환경교육의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환경과 발전에 필요한 가치, 행

동, 삶의 방식, 역량을 습득하여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변화를 추구

하게 되었다.

3) 베를린 지역 시민대학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영역

베를린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대학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환경교육 프

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영역(자연과 자연보호, 자연과학과 기술, 건강, 지속가능성)에서 운영되고 있

었다. 2022년 가을학기(2022.10.-2023.03.) 베를린 지역 12개 시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

육 프로그램 영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베를린 지역 시민대학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영역(2022년 12월 기준)

구분
베를린 지역 

시민대학

자연과 자연보호 자연과학과기술 건강 지속가능성

자연

보호

자원

재생

도보

여행

대체

에너지

생활

지식

자연

식

건강

지식

생활

실천

미래

환경

소비

생활

1
샤를로텐부르크

-빌머스도르프
○

2
프리드리히샤인

-크로이츠베르크
○ ○ ○

3 리히텐베르크 ○ ○

4
마아찬 

-헬러스도르프
○ ○ ○ ○

5 미테 ○ ○ ○ ○ ○

6 노이쾰른 ○ ○

7 판코우 ○ ○ ○ ○ ○

8 라이니켄도르프 ○ ○ ○

9 슈판다우 ○

10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
○ ○ ○ ○

11
템펠호프

-쇠네베르크
○ ○

12 트렙토프-쾨페니크 ○ ○

4) 베를린 지역 12개 시민대학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특징: 주제 및 내용

(1) 자연과 자연보호

자연과 자연보호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보호와 자원 재생에 관련된 주제로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숲, 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이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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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

로 재탄생시키는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다.

(2)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포괄하는 생활 실천, 미래 

환경, 소비생활에 관련된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삶에 더 많은 지속가

능성을 추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활용, 교통, 투자 및 소비활동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건강

건강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연식 만들기 및 건강 지식에 관련된 주제

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가정에서 직접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 자연식을 만

드는 실용적인 요리법, 음식 저장 및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방법, 건강한 삶을 위한 식습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식품을 선택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건강식을 만드는 활동은 

환경보호를 위한 인식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연과학과 기술

자연과학과 기술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 에너지 및 생활지식

에 관련된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가정과 베를린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에 대한 강연과 탐방/ 견학을 병행하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독일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교육 사례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여 우리나

라 평생교육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은 환경 시민교육에 기반한 평생학습도시 가능성을 위

해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 대응에 기초한 환경 어젠다와 사회환경교육을 연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적 전 영역과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환

경 인식 및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여러 공간을 평생학습 및 환경학습을 위한 학습장

으로 거점화하는 시도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은 인간과 교육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사회적 공존에 기

초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 상호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베를린 시민대학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평생교육 프

로그램 영역에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내용 영역을 포함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민대학의 운

영체계와 같이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소통,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학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은 환경교육이 추구하는 생활 세계 지향, 자연보

호 지향, 건강 지향, 자연과학과 기술 지향, 세계 지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환경 위기 시대에 대

비하기 위해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시민 개인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영역을 넘어 환경보호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교육

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66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구두발표 세션 3. 환경교육  167



참고문헌

•	 Arnold, R., Nuissl, E. & Rohs, M. (2017). Erwachsenenbildung. Eine Einführung in Grundlagen, 
Probleme und Perspektiven.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	 Apel, H. (1991). Integration von Umweltbildung in der Erwachsenenbildung. Frankfurt: 
Pädagogische Arbeitsstelle Deutscher Volkshochschul Verband.

•	 Apel, H. (1993). Orientierungen zur Umweltbildung. Bad Heilbrunn: Klinkhardt Verlag, 14-19.

•	 Overwien, B. (2022).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Umweltbildung und globales Lernen. 
In: Sander, W. & Pohl, K.(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5., völlständig überarbeitete Auflage. 
Frankfurt am Main: Wochenschau Verlag, 382-390.

•	 Kahlert, J. (2005). Umweltbildung.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3., völlig 
überarbeitete Auflage. Schwalbach/Ts.: Wochenschau Verlag, 430-441.

•	 Lude, A., Scha, S., Bullinger, M. & Bleck, S. (2013). Mobiles, ortsbezogenes Lernen in der 
Umweltbildung und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Hohengehren: Schneider Verlag, 4-7. 

•	 Oppermann, D. & Röhrig, P. (1995). 75 Jahre Volkshochschule: Vom schwierigen Weg zur 
Humanität, Demokratie und sozialen Verantwortung. Bad Heibrunn: Klinkhardt Verlag.

•	 Overwien, B. (2022).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Umweltbildung und globales Lernen. 
In: Sander, W. & Pohl, K.(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5., völlständig überarbeitete Auflage. 
Frankfurt am Main: Wochenschau Verlag, 382-390.

•	 Berliner Volkshochschule (2022). https://www.berlin.de/vhs/volkshochschulen/, 2022년 12월 30일

사사

•	 본 연구논문은 주현정(2023). 독일 환경교육(Umweltbildung)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성 탐구: 환경교육 발전과
정과 베를린 시민대학(Volkshochschule)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1), 47-70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혜성 서울대학교 환경교육전공 박사과정

서은정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1. 서론

1) 연구 배경

기후변화 교육이 필수로 요구되는 오늘날, 농촌에서 발견되는 커먼즈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 이변에 영향을 많

이 받기에 기후변화로부터 특히 취약한 특성이 있다.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커먼즈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농촌 커먼즈는 경제 가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왔고, 서양의 과학 지식에 비해 농촌의 토착 

지식이 경시되어 온 까닭에 농촌 커먼즈의 교육적 가치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농촌 커먼즈의 

기후변화 교육에 활용할 자원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서 농촌 커먼즈의 교육, 생태·문화, 장소 가

치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농촌 

커먼즈의 주요한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가? 농촌 커먼즈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에의 시사점은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가져오는 시사점을 다양하게 탐색하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커먼즈의 이론적 기반을 살피고 하딘과 오스트롬이 주장하는 커먼즈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여 최신 논의되는 커먼즈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조명한 커먼즈

의 특징을 분석 틀로 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발견하고 농촌 커먼즈에 내재한 

기후변화 교육의 함의를 제시해본다. 이 연구를 통해 농촌 커먼즈를 통한 기후변화 교육이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커먼즈를 둘러싼 담론

공유지 비극은 인간이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기에 발생한다(Hardin, 1968).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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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자연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Ostrom(1990)은 이를 반박하

면서 인간이 이타심,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존재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 등 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요소

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① ‘농촌’과 ‘커먼즈’를 동시에 다룬 연구물을 검색하여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를 제안하였

고, 커먼즈 특징의 키워드로 ‘관리 가능’, ‘가치 창출’, ‘무형의 체제’를 선정하였다.

② 커먼즈의 특징을 다룬 농촌 관련 연구물을 검색하고,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농

촌 커먼즈 특징의 키워드로는 ‘책임 관리’, ‘생태·문화 가치’, ‘지역 정체성’ 등이 해당하였다. 

③ 이러한 농촌 커먼즈의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농촌 커먼즈 

연구물을 대상으로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④ 분석 대상은 2010년 이후의 해외 연구물 50편, 국내 연구물 6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연구 결과

(1)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와 특징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는 농경지뿐 아니라 숲, 하천, 바다와 같은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농촌 커먼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먼즈는 인간의 계획과 협의를 통해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촌 커먼즈는 지역민의 ‘책임 관리’가 강조된다. 둘째, 커먼즈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촌 커먼즈는 경제 가치뿐 아니라 ‘생태·문화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커먼즈는 유형의 자원뿐 아니라 무형의 체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농촌 커먼즈는 ‘지역 정체성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① 토착 지식을 이용한 농촌 커먼즈 관리

농민은 그들이 지닌 토착 지식을 바탕으로 ‘커먼즈 관리’를 위한 지혜를 산출할 수 있다. 

농민의 적극적 지식 공유는 농촌 커먼즈 관리 성공의 열쇠가 된다. 농촌이 환경적으로 지

속 가능하려면 커먼즈 책임 관리를 위한 지식 습득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후변화 교육이 

토착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공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② 농촌 커먼즈를 매개한 기후변화 대응

농촌 커먼즈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자연 자원이다. 농촌 커먼즈는 ‘생태 가치’

를 창출할 수 있고, 기후 행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가치’를 가져온다. 농촌 커

먼즈는 기후 적응을 위해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농촌 커먼즈를 기반으로 자연의 

기후 조절 기능을 학습하여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농촌 커먼즈 보호 활

동은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문화를 형성하여 주므로 기후변화교육에 농촌 커먼즈를 매

개할 필요가 있다. 

③ 농촌 커먼즈는 장소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해외 문헌에서는 장

소감이 기후변화 시대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장소감과 지역 정

체성은 지역 보호를 유도하고, 기후 행동에 동기를 준다. 기후변화 교육은 장소감을 중요

한 가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농촌 커먼즈를 활용할 수 있다.

<표 1>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도출 과정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Ⅰ. 커먼즈 특징 Ⅱ. 농촌 커먼즈 특징
Ⅲ. 농촌 커먼즈의  

핵심적인 교육적 특징

Ⅵ. 농촌 커먼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

관리 가능 책임 있는 관리의 필요 책임 관리에 토착 지식을 활용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토착 지식이 필요한 이유 및

이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가치 창출 생태문화 가치 창출

자연자원으로서의

생태 가치 창출, 환경시민

행동으로서의 문화 가치 창출

농촌 커먼즈는 기후 위기

시대에 교육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님 

무형의 체제 포함 지역정체성 확립
장소감 형성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농촌 커먼즈는 장소감, 지역

애착을 발달시키고,

기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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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커먼즈의 의미와 특징, 농촌 커먼즈의 지역적 범위와 특성을 탐색하고, 농촌 커먼

즈가 기후변화 교육에 가져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농촌 커먼즈는 책임 관리, 가치 창출, 

지역 정체성 확립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토착 지식을 유

용한 지식으로 인정하고 참여와 공유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치 창출 측면에서 농촌 커먼즈

는 생태·문화 가치를 창출하므로 기후변화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역 정체성 확립 측면

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장소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후 행동 참여로 연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경시된 토착 지식을 책임 관리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기후변화 교육에서도 이것을 다룰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농촌 커먼즈는 기후변화 완

화나 적응에 적절히 기능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시민행동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문

화를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기후변화교육은 국외의 기후 관련 학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소

감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문제는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이었던 농촌 커먼즈

에 관심을 가져 이것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조명한다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기후변화 교육에 농촌 커먼즈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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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1. 서론

외래생물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생물로 신속한 서식 현황 평가 및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8년 2,160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 생태계에 정

착 및 확산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총 35종(동물 19종, 식물 16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확산 차단 및 퇴치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이나 생물의 생태적 특성 등

의 고려가 부족한 일률적인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모니터

링 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환경 DNA 조사는 자연환경 내 미량의 유전물질로도 생물을 검출할 수 있어 서식 밀도가 낮은 

멸종위기종 또는 외래생물 조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다수의 종을 검출하는 NGS 기반 메타바

코딩(metabarcoding) 기술 및 단일종을 검출하는 표적 PCR(qPCR 또는 일반 PCR)은 외래생물 검

출과 동시에 외래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서의 생물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속히 방대한 

지점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외래생물의 빠른 확산 여부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 DNA 조사 방법론을 통한 침입 외래생물 조사 가능성 및 결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 DNA 메타바코딩 및 표적 PCR을 통한 외래생물 검출 가능성을 평가하

고 이후 종 출현 데이터를 시계열적 모니터링 및 종 분포 모델링(SDM, species distribution model)

에 적용하여 외래생물의 분포와 대상지 내 서식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2. 본론 

1) NGS-메타바코딩을 통한 외래생물 분포 확인

메타바코딩을 통한 외래생물 분포 확인은 4개의 범용프라이머(MiFish, MiMammal, MiBird, 

Amp16S)를 활용하여 큰입배스(M.salmoides), 대만꽃사슴(C.nippon), 붉은귀거북(T.scripta), 

황소개구리(R.catesbeiana)를 대상으로 각각 안양천, 굴업도, 충청남도 논 습지, 여의도 샛강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메타바코딩을 통한 종 검출 결과 3개 지점(3/9 지점), 7개 지점(7/15 지점), 5개 

지점(5/19 지점), 3개 지점(3/14 지점)에서 검출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범용프라이머를 적용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시료와 굴업도 시료를 통해 범용프라이머별 검출 외래종을 비교한 결과 적용한 프라

이머에 따라 검출 외래종에 차이를 나타냈다. 생활사가 모두 수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큰입배스는 프

라이머의 종류에 상관없이 검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낮은 서식 밀도 혹은 일시적으로 수체

에 접근하는 대상 종은 분석 샘플 및 적용 프라이머에 따라 검출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연구 대상 종에 따라 적절한 범용프라이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의 프라이머 또는 샘

플로 반복 분석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2) 표적 PCR을 통한 외래생물 분포 확인

리버쿠터 검출을 위해 Pseudemys속 8종 NCBI 데이터 내 Cytb 염기서열(P.alabamensis, 

P.concinna concinna, P.concinna floridana, P.concinna suwanniensis, P.gorzugi, 

P.nelsoni, P.peninsularis, P.rubriventris, P.texana)을 비교하여 프라이머 디자인하였다. 

이후 리버쿠터 꼬리 조직 gDNA를 활용하여 프라이머가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5월, 8월, 

10월 안산갈대습지 내 26개 지점에서 채취된 환경 DNA 샘플을 이용하여 서식 여부를 평가하였다. 

26개 지점 중 5월 4개 지점, 8월 18개 지점, 10월 17개 지점으로 5월에 비해 8월과 10월 리버쿠터가 

높은 검출률을 나타내며 하절기 이후 서식 면적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거북이 검출된 

지점은 수온이 높게 나타났으나, 용존산소량, pH, 전기전도도, 염도 등의 항목은 외래거북이 검출되

지 않은 지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환경 DNA 검출 결과 활용 방안

환경 DNA 검출 결과의 활용방안으로서 외래생물의 잠재적 서식처 도출을 목적으로 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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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Ent 종 분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안양천 수계 총 31개 지점에서 7월과 10월 큰입배스 출현 지

점을 확인한 결과 각각 13개 지점과 16개 지점에서 검출이 확인되었다. 큰입배스의 검출 위치를 기

반으로 종 분포 모델링 결과, 여름철(89.1%, 12,110,675m²)에 비해 가을철(99.3%, 13,625,525m²)에 

잠재적인 서식 가능 면적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30℃의 수온에서 번식 및 성장하며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선호하는 큰입배스의 생

태적 특성과 유사하게 여름철 수온의 증가와 큰입배스의 서식 가능성이 음의 상관을 나타냈지만 가

을철 수온의 증가가 서식 가능성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경사도와 서식 가능성은 음의 상

관을 보였는데 이는 유속의 증가가 큰입배스의 서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본 연구 결과 환경 DNA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종의 생활사를 반영한 검출 결과를 확인하고 종 

분포 모델 및 시계열적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외래생물에 대

한 선제 대응을 위해 환경 DNA 조사의 잠재성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 DNA는 생물에서 방출된 유기물질로 이동, 침전, 확산에 의한 위

양성, 위음성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 종의 생활사 및 생태 특성에 따라 검출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목표 종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 샘플링 전략 수립 등 환경 DN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론 최적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사사

•	 본 연구는 2023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회로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원시 자연환경 취약성 분석지도 도출

김도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참여연구원

송영근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1. 서론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도시 내외부에 위치한 녹지 역시 위협받으며 도시를 둘러

싼 서식지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도시공원, 시설녹지와 같은 녹지 패치는 도시 내에서 생태 네트

워크를 지지할 수 있는 징검다리 돌(stepping-stone)로써 작용한다. 한편, 생태계획에 있어 제한적

인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복원 및 조성을 위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원시는 도심 속에 다수의 도시녹지를 보유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2019년

에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17년부터 시 이상 지자체에서 

제작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지역만의 서식지적 가치가 반영된 고해상도의 지도이다. 한편 옴니

스케이프(Omniscape) 프로그램은 회로이론을 기반으로 경관적 관점에서 적용되어 서식지 간 연결

성 및 연계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

여 시 전체의 생태적 연결성을 옴니스케이프를 통해 분석하여 자연환경 취약성을 띠는 유형을 도출

하고, 생태계획 수립 시 우선시되어야 할 유형을 제시하였다. 

2. 본론 

1) 옴니스케이프를 통한 수원시 연결성 지도 도출

수원시를 대상지로 하여, 시 전체의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근 산림을 포함하는 반경 5km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서식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저항(resistance)과 소스(source) 값을 도시생태현

황지도에 각각 매핑하여 2개의 10m×10m 해상도의 입력값 지도를 생성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입력값은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범위를 설정한 후 수원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Julia 언어 

기반으로 작동되는 옴니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Cumulative curr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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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potential, Normalized current flow 지도를 형성하였고 앞선 두 지도를 조합한 Normalized 

current flow 지도가 결과 해석에 사용되었다. 이는 해당 구역이 예상치에 비해 도시 내의 서식지 

간 연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수원시 내 자연환경적 취약성을 가지는 지역을 지도

상에 표시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 유형별로 나타나는 자연환경 취약성 

Normalized current flow 결과에서 나타나는 네 등급 중 가장 높은 Channelized 지역(>1.6)은 

기대보다 높은 연결성을 가지는 곳을 나타내고 수원시 전체의 2.05%를 차지하였다. 도시생태현황지

도의 소분류 유형별로 도출한 면적 대비 Channelized 지역의 비율은 주로 하천, 시설녹지, 도시공

원에 속하는 유형들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하천 수변의 경우 긴 녹지의 형태로 수원시

를 통과하면서 주요 자연환경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의 주요 지방하천 네 개에 이러한 현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공원,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패치는 주로 구도심에 위치

하여 시가화지역 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자연환경 취약성을 띠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Channelized

와 같은 의미지만 그보다 낮은 연결성을 가지는 Intensified 지역(1.3~1.6) 중에서 Channelized 지

역이 밀집된 곳과 접해 있는 곳은 주로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이었으며, 이는 시설녹지

가 가지는 연결성 기여도와 그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Diffused 지역(0.7~1.3)은 예상했

던 것과 비슷한 값이 도출된 지역이며, 주로 산림 및 호소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회로이론 기반의 도시 내 녹지 간 연결성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내에서 연결성 변화 및 도시화에 취약한 지역을 지도화하고 그중 특히 

높은 자연환경 취약성을 보이는 비오톱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중심이 

없는(coreless) 결과를 도출하는 모델이므로 핵심축보다는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연계성을 유지하

는 데 필수적인 지역을 모니터링하였고, 따라서 소공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녹지 패치들

이 시가화지역 내에서 가지는 자연환경 취약성을 정량화하여 지도상에 나타내었다. 한편 도시생태현

황지도를 결과 해석에 사용함으로써, 세분화된 비오톱 유형 분류를 앞선 자연환경 취약성 지도와 연

계하여 시 단위의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결성 모델은 입력값의 범위 설정 및 

공간 구획의 영향을 받으므로, 유사한 경관적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를 참고하고 대상지의 특성을 경

험적으로 파악하는 등 최적화된 값의 설정이 요구되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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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트래핑을 활용한
도시 습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박지윤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강유진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송영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

1. 서론

산업 혁명 이후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자연 생태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도시 생태계가 형성되

었다. 도시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와 인근 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는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

심이 되었다. 인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생물다양성은 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기에 환경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전통적인 채집 및 현장 관찰 기반의 생물 모니터링은 시공간적인 제한과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카메라 트래핑, 시민과학, 환경 DNA 등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의 도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의 진관동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경작지였으나 습

지 식물이 유입되며 형성된 진관동 습지는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가 혼합되어 다양한 생물들의 서

식이 보고되는 지역이다. 진관동 습지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근거로 2002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육화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환경이 변화하는 진관동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카메라 트래핑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한다. 

2) 문헌조사

진관동 습지의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5개의 문헌(황보연 외., 2014; 김지

석 외., 2016; 서울시. 2014; 국립공원연구원. 2019; 서울시. 2022)을 통하여 진관동 습지의 현장조

사 결과를 취합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취득하였고 조사가 여러 번 

진행된 연도는 해당 결과 중 더 많은 개체 수를 기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3) 카메라 트래핑

카메라 트래핑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 및 이미지 촬영을 통하여 생물 데이

터를 확보하는 모니터링 방법이다. 진관동 습지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6

월 16일까지 총 121일 동안 카메라 트래핑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분류군의 생물종을 촬영하기 위하

여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환경을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하였고, 대상지 내부의 수환경 유형에 

따라 습지 및 습지화 구역의 정수환경과 육화구역의 유수 환경으로 구분하여 총 6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BTC-6PXD, Browning)를 설치하였다.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10초간의 동영상을 촬영하였

으며 촬영 이후 지체되는 시간 없이 24시간 구동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문헌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진관동 습지에서 관찰된 조류는 33과 90종, 포유류는 5과 6종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조류는 2011년에 29과 74종, 2013년 21과 59종, 2016년 26과 52종, 2019년 16과 

23종, 2021년 18과 30종이 관찰되었으며, 포유류는 2019년에 4과 5종, 2021년 3과 3종이 관찰되었

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진관동 습지의 생물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생물

다양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관동 습지에서 121일 동안 카메라 트래핑을 진행하여 총 14,742개의 영상이 취득되었으며 그중 

생물종이 촬영된 영상은 8,728개로 59.2%의 데이터 취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과 47종의 조류와 7과 8종의 포유류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계절에 따라 2월에는 조류 12과 21종, 

포유류 5과 5종이 확인되었으며 3월에는 12과 23종의 조류와 5과 5종의 포유류, 4월에는 13과 26

종의 조류와 7과 8종의 포유류, 5월에는 17과 26종의 조류와 6과 6종의 포유류가 관찰되었다. 계절

에 따라 도래 현황이 바뀌는 조류는 14과 24종의 텃새와 6과 9종의 겨울철새, 6과 8종의 여름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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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 7종의 나그네새로 파악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문헌조사와 카메라 트래핑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카메라 트래핑을 통하여 53%의 

조류와 100%의 포유류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트래핑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현장조사 

관찰 기록이 없었던 4과 4종의 조류(청둥오리, 진홍가슴, 흰등밭종다리, 칡때까치)와 2과 2종의 포

유류(청설모, 등줄쥐)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모니터링 방법 대비 카메라 트래핑을 

통한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트래핑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도시 내

의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과 47종의 조류와 7과 8종의 포유류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

존 현장조사 결과 관찰되지 않았던 생물종을 관찰하고 시간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등 전통적인 모니

터링 방법 대비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한 번의 촬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류군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

어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적인 한계를 보완하여 확장된 모니터링이 가능

하다. 카메라 트래핑을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은 적절한 설치 전략과 공간적인 한계 보완 등을 통하

여 생물다양성 관리 및 환경복원계획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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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 현황 분석

조민경 GEYK ESG팀

이지혜 GEYK 임원진

1. 서론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WEF, 2023)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간 세

계 경제를 위협할 이슈 중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손실은 민간 부문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멸종 위기종과 서식지 

보존에 점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기업의 생물다양

성 관리 방향과 공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

스(TNFD)가 출범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국내 147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생물다양성 경영 현

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책임 있는 실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한국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공시 및 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2) 어떤 생물다양성 관련 지표를 공시 혹은 관리하고 있는가?

2. 본론

1)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는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한 코스피 상장 기업 147개 사를 표본으로 분석하

였다. 2023년 8월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기업 

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The sample companies by KSIC

Code Industry #

C Manufacturing 75

D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2

F Construction 5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14

H Transportation & Warehousing 5

J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13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26

L Real estate activities 1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

N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 Renting and leasing
2

R Arts, sports and recreation-related services 1

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1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론은 Fondevila(2023)에 설명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연구 질문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공시 및 관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참여도’를 

조사하였으며, 활용되는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검토하였다. 변수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첨부하였다. 

<표 2> Variables

RQ Concept Variable

1 Engagement

Presence of the topic Explicit references and mentions

Relevance given to the topic

CEO / president / top institutional message

Strategic / Main corporate lines

Specific programs / projects

Minor activities / initiatives

2

Specific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Materiality & Reporting
Materiality is tested / analyzed

Biodiversity is considered to be material

Performance Indicators

Indicators with quantitative data are reported

GRI 304 Indicators are reported

TNFD analysis was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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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연구 질문- 1. 참여도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147개 기업 중, 112개 기업이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을 공시하였다. 12개 산업군 중 제조업이 전체의 약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 및 보

험업이 16%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한 기업 중 가장 낮은 관리 수준인 ‘소극적 활동’이 71%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소극적 활동은 주로 플로깅, 하천 정화 봉사활동 등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둔 활동

으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로 보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변수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시 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단계인 ‘CEO/회장/기업의 주요 메시지’에 생물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

목에 대해서는 약 9%의 기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2) 연구 질문- 2. 구체적 및 정량적 정보 관리 

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군 147개의 기업 중 약 9%만이 생물다양성

을 중대 이슈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정량적 데이터 혹은 이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 기준을 공개하

고 있는 기업은 22.6%에 그쳤다. 생물다양성 관리 표준에 해당하는 GRI 304 또한 공시하고 있는 기

업이 38.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NFD의 경우, 전체 산업군을 통틀어 8.22%의 기업이 해

당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3) 산업군별 특징

금융 및 보험업은 생물다양성 공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산업군 데이터를 상회했으며, 

특히 ‘CEO/회장/기업 주요 메시지’에서 22%나 생물다양성을 언급하여 전체 산업군 수치인 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 기관의 주요 메시지는 모든 산업의 어젠다를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전체 산업군에서 생물다양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할 것임

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은 소극적 활동보다 데이터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관리하고 있었다. 생물다양성 관련 정량 데이터의 관리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GRI 304의 

경우도 건설업계 공시 기업 중 무려 80%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공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점에서 건설업이 경영 관리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을 가장 잘 통합하고 있는 산업군이

라 할 수 있다.

3. 결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의 생물다양성 공시율은 약 75%로, 비교적 높은 편이

었다. 그러나 현재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으로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리 수준을 분

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ESG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이 공개한 데이터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ESG 평가 기관은 생물다양성 관리 

수준 평가 시 생물다양성 이슈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만 의존하여 평가하게 될 수 있

다. 깊이 있는 공시 품질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CSR과 GRI의 차이점을 둘러싼 모

호성에서 비롯된다. 

둘째, 기업 내 ESG 관리자는 정량적 데이터를 공개하는 비율이 22.6%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하며, 사후 조치와 일회성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등의 사전 

예방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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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 시대 속 의약품의 영향과 근거 마련의 필요성

서은솔

• 보건 위기 상황의 정책 딜레마와 정부 대응에 관한 연구 

- 마스크와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윤새별

• 우리는 왜 라벨을 읽지 않는가?

- 생활화학제품 라벨 문해력의 부재

황숙영

구두발표 세션 5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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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 속 의약품의 영향과
근거 마련의 필요성

서은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한 해 약 13만 명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망한다. 기후 위기가 범지구적, 범분야적 영향력을 보이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 분야 역시도 기후 위기의 영향권에 있으며, 기후 위기는 건강에 영향을 미

친다(WHO&UN, 2021). 지구적 기후 위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꽤 복잡하다. 기후 

위기로 먼저 지역에서 극한기후(extreme weather), 열풍(heatwave), 온도 등의 형태로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 날씨의 변화는 공기의 질, 오염물질 등과 같이 여러 중간 단계들을 거치고 마침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기후 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 요인들에는 온열질환, 수질, 음

식, 강제 이주 등이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원인과 메커니즘이 복잡하지만 확실한 건강 악화 요인

이다(Paavola, 2017).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취약성과 관련하여 각 개인과 그룹의 노출,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집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더욱 취약한 

집단이 발생한다. 특히 더 많은 재정적, 사회적 자본을 가질수록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이 발생하여 

불평등은 악화된다(Friel, 2020).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 소득, 민주주의, 성별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기후 위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후 위기 역시 불평등한 건강의 결과를 가져오

는 개입이다. 

기후 위기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건강과 건강불평등 위기의 궁극적 해결은 현재의 산업, 

삶의 형태의 혁신적인 변화로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은 현재 진행형인 점에서 지금 당장 제시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체계를 기후-회복적인 체계(climate-resilience system)로 구축

해야 한다(WHO&UN., 2021; Barros et al.,2014; NHS., 2020).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에 따라 기후와 건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의약품은 보건 의료체계의 핵심 요소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

나 의약품을 개발, 생산, 이용하는 모든 과정은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의약품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 위기는 의약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의약품과 기후 위기 관련된 

연구는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질오염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적 맥락

에서 의약품의 이용 과정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틀부터 필요하다.

2. 본론

의약품의 이용은 의약품의 생산부터 복용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의약품의 개발과 이용

은 국가 규제의 영역으로, 의약품을 이용하고 싶은 수요자의 동기만으로 의약품의 공급은 불가능하

다. 보건의료기관에 의해 처방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제3자의 진단에 의한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

다. 이에 의약품 생애주기를 의약품 접근권의 핵심요소인 생산, 처방 및 투약, 복용 과정으로 과정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핵심 주체는 제약회사, 보건의료기관, 환자이다. 의약품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작성한 분석의 틀을 그림과 같이 제안하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1> 의약품 생애주기에 따른 의약품과 기후위기 분석 틀

의약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이 발생한다. 영국 NHS는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에 의

한 탄소발자국을 추정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일 대안을 제시한다(NHS,2020). 2020년 영국 NHS

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의 약 25%가 의약품과 관련이었다. 예를 들면 마취가스는 전체 방출의 

2%를 차지하는데 특히 전신마취제 Desflurane 1통 이용은 440kg 석탄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에 

NHS는 다른 계열의 전신마취제 이용을 제안한다. 흡입기는 전체 방출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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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I(metered-dose inhalers) 추진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체가 가능하다면, 같은 성분이지만 다

른 제형인 DPI(dry powder inhalers)를 이용함으로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감소를 기

대해볼 수 있다. 

의약품의 이용과 생산할 때 버려지는 의약품은 발생한다. 버려진 의약품들은 토양, 수질로 성분

이 흘러들어가 오염원이 된다. 오염원으로서 의약품은 주로 도시 폐수 배출, 제조, 병원, 축산 및 양

식 시설 등을 통해 수질을 오염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의약품 성분은 중복되는 편이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aus der Beek et al, 2016a; aus der Beek et al, 2016b). 특히 수질에서 의

약품 검출 문제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오염영향을 

완화하는 요소이지 완전한 해결원은 아니다. 또한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

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잉여 의약품 역시 분리배출 없이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 제네릭들을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내지만, 국내 처방형태로 상호 호환이 어

려운 점은 잉여 의약품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3. 결론

처리하는 기술보다도 결국은 적절한 생산량, 적절한 처방량, 적절한 의약품 이용이 의약품 환경 

문제의 핵심이다. 국내에는 잉여 의약품의 발생을 줄일 정책적 인센티브가 부재하다. 다만 해결방법

은 의약품이 덜 버려지도록 유인하는 장치들이다.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 과잉 처방을 막을 정책적 

대안과 적절 생산과 처방을 가능케할 정치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는 

대안 항목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의약품의 생애주기

(생산, 공급, 이용, 배출)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선행됨으로 근거를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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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위기 상황의 정책 딜레마와
정부 대응에 관한 연구 
마스크와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윤새별 에딘버러 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코로나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판데믹(Pandemic) 선언

이 있었던 2020년 3월 12일부터 해제 발표가 된 2023년 5월 5일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

나19는 사회 각 영역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주었다. 한국 정부 역시 5월 11일 엔데믹을 선언하며 

확진자 7일 격리,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코로나19는 감염병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이나 정부와 방역 당국

이 활용한 수단까지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기본권, 생활양식 등과 관련한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

켰다는 점이다(이은환 외, 2021; 권양섭 외, 2020; 전상현, 2020).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차

원의 개입이나 전통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사용되어온 검사, 격리 같은 방법은 태생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Starr 1984; Choi, 2016).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로 일컬어진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방역의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형태의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의 자유

와 권리 침해에 대한 고민은 물론, 통제 수단이 가져올 역효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 사회적 논의, 취

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나 방

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방역 성과나 정책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방역 정책

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딜레마 상

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균형점 모색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슷한 대응 방식이더라도 

국가별로 각기 다른 양상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발생했던 딜레마 상황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탐색하고 정부와 방역 당국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한다. 시기별 혹은 사안별 

결정이 딜레마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도적 대응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의사소

통을 이루어나갔는지 함께 살펴본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었던 마스크와 방

역패스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딜레마 상황을 탐색하고 정부 대응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을 낮추고 방역 정책의 균

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화 정책 중 마스크와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접종)는 건강을 위한 개인적 행위를 공중보건을 위해 강제했다는 쟁점 외에도 서구 국

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정책 수용 및 순응도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다. 나라별

로 마스크나 방역패스의 도입 시기, 의무화 여부가 달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는 2020년 10월이었고 방역패스는 2021년 12월 도입되었다. 대중교통 내에서

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9개월여 만인 2023년 3월에 해제되었고 2023년 5월에 동네 병원과 약국

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다. 방역패스의 경우 확진자가 62만여 명까지 폭증했던 

2022년 3월,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기간

과 방역패스 의무 사용 기간에 발생한 전문가 의견 충돌이나 윤리적 이슈 등을 탐색하며 우리 사회 

안에 어떠한 딜레마 상황이 있었는지 규명한다.

코로나 판데믹 기간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마스크와 방역패스를 둘러싼 딜레마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및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반구조화 인터뷰로 구성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 및 딜레마와 정부 대응의 

관계를 이해하고 마스크와 방역패스 관련하여 발생한 전문가 의견 충돌 및 윤리적 이슈를 탐색하였

다. 문헌 고찰을 위해 선행 연구, 정부 발행 문서, 정책 브리핑, 전문가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와 통계

자료가 수집·사용되었고 법령, 뉴스 기사 등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도 데이터로 수집되었다. 

반구조화 인터뷰는 인터뷰 대화의 구조와 유연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뷰 방법으로

(Flick, 2006)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되 인터뷰를 진행하며 필요시 유연하게 질문을 변경할 

수 있다. 마스크와 방역패스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적 이슈, 사회적 갈등, 딜레마 상황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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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 대응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법, 의료, 

예방의학, 윤리, 인권, 디지털 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3. 결론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마스크 및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효과성, 일관성, 타당성 

등과 관련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방역의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는 단

기적 대응에 집중하였다. 단기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대응책은 딜레마를 해결하기보다 전반적인 

방역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정부는 결정 과정을 공유하

기보다는 결정된 대응책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였다. 충돌과 딜레마를 해소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의무화 발표된 대응책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각 이해관계자

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나 처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로 코로나 기간 마스크 및 방역

패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딜레마 상황은 논의 단계로의 진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 보건정책, 디지털 기술, 인권, 윤리 등의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융합연구이

며 코로나 기간 마스크와 방역패스 사용 의무화 정책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기간을 분석한 연구

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코로나 대응 정책의 법적 쟁점과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 논문이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

건 위기 상황의 딜레마 이슈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코로나 판데믹 기간 마스크와 방역패스 외에도 의무화 발표가 된 다양한 정책들-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기 때문에 보건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 역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영미권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 대응 정책, 특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코로나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혹은 연구자 그룹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그에 비해 우

리나라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나 윤리적 지침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나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윤리 의식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

라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마주하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관련 정

책을 수립해나갈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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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라벨을 읽지 않는가?
생활화학제품 라벨 문해력의 부재

황숙영 환경정의 국장

1. 서론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을 마주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할 때는 샴

푸나 세안제를 사용하고 주말이 되면 밀린 빨래를 위해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한다. 카페에 

갈 때면 디퓨저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접하게 된다. 이처럼 생활화학제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큰 사고가 없다면 화학제품 사용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쉽지 않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흡입독성이 있

음에도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다가 참사가 일어났다. 본 연구자는 코로나19 발생 이

후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2022년에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반 사무실뿐만 아니라 환경 민감 계층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박물관 등에 자주는 매일, 적게는 매월 

소독이 이루어졌고 공기 소독방식으로 진행되어 살균제의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사회에 화학물질에 관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관련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① 질문 1: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질문 2: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관한 위험 인식이 어떻게 위험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 방법

① 제품군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인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유현정, 송유진, 2020; 송유진, 2019). 이러한 연구의 조사 방

식은 변인을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측정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변인별 관계나 영향은 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이나 실제적인 행동 방식이 정해지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한계

가 존재하여,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을 채택했다. 제품군별로 집단화하

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사전질문을 하였고, 인터뷰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회

피행동,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 관련 인식, 위험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개의 분류의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② 제품 범위와 제품군 선정 

이 연구에서 다루는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관리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이 중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위해성이 크면서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군을 선정하였다(1. 방향·탈취제품, 2. 살균제품, 3. 구제제품).

(3) 자료 분석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 파일을 이용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한글 파일에 기록하였다. 

기록된 자료가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기술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공통적

인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후 키워드를 선정하여 주제와 부제를 나누어 다시 정리하였다. 

2) 국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사례 

개인이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게 되거나 정책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후변화 위험 인식이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박이레 등(2021)에 의하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시민

들의 대응 행동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위험은 정책 지식을 매개로 대응 행동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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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대시킨다.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정보 충족도와 정보 신뢰도가 안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하고,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그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안전 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유현정, 송유진, 2020). 

이런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의 안전 관리 정책이나 국외 정책 사례를 알게 되면 위험회피행동 수

준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고, 국외 안전관리 정책 사례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제시하고 위험 인

식을 살펴보았다. 

① 국내의 안전기준과 제품 표시사항 규정 

국내 생활화학제품은 제품군별, 제형별, 용도별 함유 금지 물질, 함량 기준 등 기준에 따라 만들

어진다. 그다음 제품 정보가 라벨에 품목, 용도, 제형, 용법, 주의사항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법적으로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화학물질, 

사용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 뒷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미국의 Read the Label First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세제나 살충제

와 같은 관리 제품군의 라벨 내용에 인체와 환경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제품 성능을 위한 분명한 지시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라벨을 읽게 하기 위한 여

러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그것을 숙지하도록 “READ the LABEL FIRST” 스

티커를 제품에 부착한다든지 광고, 매장판매대, 진열장, 광고 전단이나 판매직원 등을 통해서 이 라

벨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도록 했다. 

③ 유럽연합의 유해화학물질 표기 방식과 소비자 교육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 단일물질 및 혼합물을 분류하고 표시, 그리고 포장에 관한 규정으로 

CLP 제도(Cl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를 시행하여 제품 내 물질 전체를 

평가하여 분류하고 표시하고 있다. 표시할 때는 픽토그램(GHS 그림문자)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

비자가 제품을 살 때 라벨을 보면 직관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림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민간에 의해서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진다. 

④ 캐나다의 살충제의 물리적, 비화학적 방제 정책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살충제에 관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개미, 진딧물, 박쥐, 진드

기, 바퀴벌레, 벼룩, 모기 등 다양한 해충의 종류별 생태, 모니터링 요령, 물리적 방제 방법,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의 종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도 방제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권고한다는 것이다.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1)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험 인식 

생활화학제품 사용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직접 몸에서 느끼는 부작용, 의도치 않은 

사고 발생, 성분에 대한 위험정보 취득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생활화학제품 사용이 안전하

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 ‘안심’, ‘자연 유래라서 안심’과 같은 제품 홍보문구의 영향에 있었다. 

(2)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험회피행동

기존 양적연구 방식의 선행연구는 변인 간 상관성 혹은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위험회피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유형별로 정리하였다<표 1>.

<표 1>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험회피행동 주요 내용

노출 줄이기

•	 무향 제품 사용

•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성분 확인하여 제품 구매

•	 호흡기 노출 성분 사용 안 하기 

•	 액체형 제품보다는 고체형 제품 선호, 사용

•	 문제가 된 제품은 아예 사용하지 않기 

주의 기울이기

•	 창문을 미리 열어두고 거리를 고려해서 사용

•	 장갑과 같은 보호구 착용

•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함

•	 스프레이형 제품 사용할 때 바람 방향을 먼저 생각하기 

대체제 사용
•	 물리적 방식의 대체제 사용

•	 덜 유해한 제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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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하여 함유 금지 물질을 사용한 제품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판매 행태, 주의사항에 다른 세제와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했음에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매일노동뉴스, 2020) 등을 

예시로 들어 이와 관련된 인식을 확인하고 국외 사례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라벨의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참여자들은 지금처럼 읽기 힘든 작은 글씨와 디자인이 아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유해

성 정도를 직관적이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내용이 잘 보이게 하는 등의 라벨 개선 

의견을 다수 제시했고, 사람들이 라벨 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교육, 캠페인 등

을 통한 위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화학물질, 혹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소비자

만이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닌 정부의 안전 관리 정책, 정부의 소통 노력, 생산자의 책임 있는 안전 관

리와 생산, 그리고 기능과 위험을 함께 말하는 판매자의 책임 있는 태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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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6개 시도별 가정 부문의
전력 기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대한
구조 분해 분석

김민규 한국과학기술원 녹색성장대학원 박사과정

김하나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

1. 서론

가정에서의 전력 소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주요 원

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Geng et al., 2017; Guo et al., 2018). 또한, 가정의 전력 소비는 가전

제품 수요의 증가(Cabeza et al., 2014; Sukarno et al., 2017), 가구의 소형화(Park & Yun, 2022), 

1인당 주거 면적의 확대(Goldstein et al., 2020; Nie & Kemp, 2014), 지구 온난화로 인한 냉방 수

요 증가(UNFCCC, 2021)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정 부문

의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전력 소비는 가정 내에서의 냉·난방, 가전기기 사용 등에서 기인하는 직접적 소비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서 기인하는 간접적 소비로 구분된다(Long et al., 2019). 많은 국가에서 가계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직접적 전력 소비뿐만 아니라 특히 간접적 전력 소비의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ong et al., 2019). 이에 따라 가정용 간접 전력 소비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변화의 주요 동인(Driving force)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Long 

et al., 2021; Z. Wang et al., 2015; Yuan et al., 2015).

본 연구는 환경산업연관분석(Environmentally-Extended Input-Output Analysis) 방법을 활

용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가정에서의 간접적 전력 소비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대한 주요 동인별 영향을 구조분해

분석(Structure Decomposition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역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주요 동인별 기여를 살펴보고 가정의 직접적 전력 소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구조분해분석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를 경제적, 환

경적, 사회-경제적 요인별로 분해하여 파악하는 기법으로(Wang et al., 2019), 분석 시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별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5, 2010, 2015년 생산자가격 통합 

소분류 지역산업연관표(BoK, 2009; 2016; 2020)를 16개 지역 12개 산업 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전력의 시군구별 전력 판매정보(KEPCO, 2022)를 활용해 연구 기간의 각 지역 및 산업 부

문별 전력 소비량을 수집하였다. 이후, 온실가스 인벤토리(GIR, 2022)의 각 연도에 해당하는 온실가

스 배출계수를 활용해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소비활동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환경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환경산

업연관표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구축하였다.

(2) 구조분해분석

구조분해분석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Zhu et al., 2012).

이때, 각 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

는 탄소집약도 효과, 는 중간수요 효과, 는 가구의 소비구조 효과, 

는 가구의 소비수준 효과, 는 가구 규모 효과, 는 가구원 수 효과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토의

<표 1>은 연구 기간 온실가스 배출 변화량을 동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05~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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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855.64kt CO2eq. 증가하였으며, 2010~2015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4,765.12kt CO2eq. 증가하였다. 각 기간의 지역 및 동인별로 온실가스 배출 증감에 대한 기

여도는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국내 16개 시도별 각 동인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변화(단위: kt CO2eq.)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0~2015 기간 동안 특히 가구의 소비 수준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산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탄소집약도 효과가 크게 개선되어 이러

한 증가분이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집약도에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1,111.79kt CO2eq) 나타났

다. 분석 기간, 가구당 구성원의 감소는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결국 

국내 가구의 소형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은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량을 산업 부문별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05년 대비 2015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전

체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비 수준 증가로 인

해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석유화

학 및 기타 제조업 부문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대비하여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울산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국내 16개 시도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대한 산업부문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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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번 연구는 16개 시도별 가정의 간접적 전력 소비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요인을 총 6

개의 동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간접 배출량이 평균 1.74배(2005), 1.99배(2010), 2.21배(2015) 높게 발생하

였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가정 부문의 직접적 전력소비 절감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의 소비 수준은 분석 기간 지

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내구재 수명 연장 등

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경제적·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특히 가

구의 소형화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로서, 소형 가전제품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소형 가구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도입을 통해 향후 국내 가구의 소형화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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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 및
수요 반응 정책의 효과 분석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을 올 3월 확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간

목표와 마찬가지인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

해야 하고, 이는 2050년까지 연 4.17%의 감축을 뜻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Hoegh-Guldberg et 

al., 2018)을 고려했을 때 더 강력한 탄소 절감 정책이 필요하겠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목표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관계부처합동, 2021)의 시나리오 총괄표에

서는 탄소의 주요 배출 부문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탈루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2050년까지 감축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탄소배출 감축 수단 및 정책제언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 반응 프로그램

은 핵심적이다. 최종에너지 수요의 전력화로 인해 전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 향상과 

수요 반응 자원의 활용을 통해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하고,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에

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양한 편익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Ryan et al., 201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1)에서도 이를 반영하

여 2036년까지 고효율기기 보급, 효율 관리, 스마트 에너지 관리, 행동 변화,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 전력소비량은 105.7Twh(기준수요의 15%) 절감이라는 목표를 제

시한 바 있다. IEA(IEA, 2021)도 에너지효율, 행동 변화, 전기화 정책 도입 없이는 2050년의 최종에

너지 수요가 Net-Zero 시나리오보다 90%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에너지효율 정책의 경우 단

기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여 2030년까지의 감축 비중이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장기 전망 시나리오 비교분석 결과(박년배, 2022) 2050년 발전량 전망은 기준연도와 비교하

여 최소 69%에서 최대 1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기타의 비율은 2020년 8%에서 

2050년 평균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비중을 2.7%p 올려야 한다. 기

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간헐성,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비용량 증설과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만 안정적이면

서 효율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전력소비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수요 반응 정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상향식 에너지시스템 모델을 에너지 서비스 단위로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및 수요 반응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관

통하는 연구 질문은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

책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이다. 에너지효율 및 수요 반응 프로그램별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에너지효율 및 수요 반응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도출한

다(CPUC, 2021).

2. 본론 

1) 방법론

(1) 에너지시스템 모델링

최근 에너지전환 관련 이슈와 정책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 모델들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에너지시스템 모델은 대상 지역 및 시계, 모델의 구조, 분석 플랫폼, 최적화 방법 등 매우 

다양해서 연구자가 연구 질문에 적절한 모델을 적절히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 부문은 

회계형 상향식으로 모델링하고, 발전 부문은 최적화로 풀이할 수 있는 LEAP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

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모델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에너

지 시스템 모델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온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상향식 모델은 상세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어

떻게 바뀔 수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적화란 일반적으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하고, 선형 최적화 혹은 혼합 정수 계획법을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행한

다. 최적화로 풀이된 시나리오는 일종의 수학적 정답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

너지시스템이 반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즉 설계상 규범적이다. GHG 배

출량, 연료 공급, 기술 발전, 발전용량, 이용률 등에 대한 제약식을 만들고, 입력한 전제들 하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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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도출할 수 있다.

(2) 시나리오 기법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준 시나리오의 가정에 정책 실행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도

록 한다. 즉 기준 시나리오가 A라고 한다면, 에너지효율 정책을 실행한 결과를 시나리오 A_EE, 수

요 반응 정책을 실행한 결과를 A_DR,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을 실행한 결과를 A_EE, DR 시나리

오로 설정한다. 즉 에너지효율 정책의 효과를 알고 싶다면 A와 A_EE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투입 비

용 대비 정책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A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어려

운 문제인데,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나리오의 가정은 무한히 열려 있

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부의 기본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미래상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준 전망 시나리오이다. 에너지기

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 전망을 반영하여 구축한 시나리오이다(Government Projection 

Reference, GPR). 즉 기획재정부, KDI, 산업연구원, 통계청, 국립기상과학원의 자료를 입력하여 도

출한 에너지 수요 전망과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는 우리

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즉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가정한 넷제로 시나리오이

다(Net Zero, NZ).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와 전력 공급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력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신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고,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NZ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산업에서 원료용으로 투

입되는 석탄과 유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축 가정을 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에

서 산업 원료용 수요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실정에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술적으로도 경제

적으로도 매우 큰 숙제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연료용 수요로 제한하였다.

<표 1> 시나리오 매트릭스

분석 시나리오 GPR NZ

정책

EE GPR_EE NZ_EE

DR GPR_DR NZ_DR

EE & DR GPR_EE,DR NZ_EE,DR

2) 데이터

시나리오의 구축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가정은 주요 국가기관의 전망치를 따르고, 가능한 경우 에

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전망의 수치를 반영하였다. 통계청(2021), 산업연구원(2018), 3차 에

너지기본계획(2019) 전제조건을 사용하여 인구, GDP 국제유가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 날씨

로 인한 미래 에너지 소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고, COVID로 인한 단기적 효과 및 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 등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다.

3) 연구 결과

<그림 1> 시나리오별 최종 에너지수요 <그림 2> 시나리오별 최종전력수요

<그림 3> 2050년 시나리오별 발전원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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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의 유무에 따라 에너지전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PR 시나리오에서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정책 

실행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에너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

하게 제공하면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편익이 발생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에 투자할 수 있다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제

쳐두더라도 정책 참여자 모두에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기회이다. 더불어 수요 반응 정책의 효과적

인 실행에 따라 피크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면 같은 양의 에너지 소비를 더 적은 발전용량으로 충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설계를 통해 실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GPR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NZ 시나리오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신설하게 된다. 관련 설비 비용이 전기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에너지효율과 수요 반응 정책을 통해 신설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낮출 수 있

음을 NZ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에너지전환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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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를 중심으로

임현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1. 서론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마련해 부문별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환 부문에서 가장 많은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0GW 이상 상당한 규모의 태양

광 및 풍력 보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한 인

허가 지연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다. 주민 수용성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강조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방안으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가,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

경영향평가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주민 참여 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주민 참여형 사업 제도

가 투자모델 상 주민들의 실제적인 투자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며, 둘째는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되기에는 절차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배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각각 개괄하였다. 다음으로는 영국과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풍력 개발 시 주민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를 분배 및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결론적으

로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의 문제점

1) 분배적 참여의 문제점

현행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

라, 일종의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업자(SPC)가 주민 참여 REC 가중

치 획득을 위해 주민협동조합에 일정 금액의 투자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해주고 사업에 

재투자하게 하는 대출형 채권 모델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출형 채권 모델에서 지역주민은 출자 없이 

투자 수익만을 얻게 되며, 주민 참여 대출금에 대한 보증도 SPC가 지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위험부

담도 전혀 없게 된다. 이는 금전적 편익 취득의 근거가 부족한 이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단순 현금 지

원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규모가 대

형화됨에 따라 일부 소수 주민에게 지나친 이익공유 편중화가 예상된다. 

2) 절차적 참여의 문제점

최근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해상풍력 개발 전 사업을 공고하고 어업인의 의견

조사를 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14일 혹은 20일간 주민 혹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할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일방향적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 혹은 

어업인 의견 수렴 결과가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실상 허가의 

사전 통보 역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나,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서야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시

작된다. 또한 주민 방해 등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가 어려울 시에는 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조

항이 있어, 주민 반대가 극심할수록 오히려 사업자가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덴마크, 영국의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의 검토

1) 주민 공동소유권 의무화 제도 및 이익공유

영국의 「사회기반 시설법」과 덴마크의 「재생에너지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소유권 의무화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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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기금 등 이익공유를 권고하고 있는 영국 해상풍력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과 더불어, 덴마크에서 지역주민 소유권 우선제도 폐지 이후에 도입한 보너스 제도를 검토하였다. 영

국과 덴마크 사례 검토 결과, 주민에게 발전사업 지분 투자 기회는 보장하나, 비용이나 위험 부담 등

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공동소유권보다는 지역 기금과 같은 이익

공유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2) 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협의 제도

영국의 「계획법」과 「전기법」, 「도시 및 국가 계획법」 등에 근거한 풍력 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지역주민 협의 제도, 덴마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풍력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개 

협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2~3기 이상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를 의무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공개 협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

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었다.

4. 결론

먼저 분배적 참여의 측면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의 투자 참여

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주민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

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이 현실적

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만큼 참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범위를 더 넓게 인

정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혜택을 나누도록 할 수 있다. 주민 참여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기금 형성, 주민 태양광 발전소 기부 등과 같은 다양한 이익공유 방식도 신재생에너지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사회에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공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한편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는 양방향적이고 실질적인 주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가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지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중 공표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시민단

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

가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참여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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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가격 탄력성과 반등 효과의 상호 관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타 분석 비교

조현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서론

우리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은 절실

한 이슈입니다.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의 복잡한 상호 연결성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명확하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반등 효과(direct rebound effect)’입니다. 이는 에너

지 효율성이 개선되면 그에 비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온전히 줄지 않고, 기존에 예상했던 감소량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등 효과의 정확한 이해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정책의 영향을 온전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절대적인 방법론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 중에서도 전기에 초점을 두며 중국, 일본, 한국의 주거용 전기에 대한 가

격 탄력성을 메타 분석하여, 이것이 반등 효과의 유효한 대리 지표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조사합

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있어 반등 효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식에 집중할 것

입니다. 수식의 좌변은 에너지의 효율 탄력성을 뜻하며 수식의 우변에 나타난 가격탄력성 값은 반등 

효과를 대신하여 사용된 값입니다.

2. 본론 

1) 메타 분석 모델 선택

메타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고정 효과 모델과 랜덤 효과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 탄력성 추정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랜덤 효과 모델을 선택했으며, 

REML(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방법과 DerSimonian-Laird(DL)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REML 방법은 표본 크기가 작고 편차가 큰 데이터셋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된 

모형으로 채택했습니다.

2) 결과

아래의 <표 1>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주거용 전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메타 분석을 통해 계산

한 값들이 나타나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표 1> 국가별 전기 가격탄력성

국가 장기 가격탄력성 단기 가격탄력성 전반적 가격탄력성

중국 -0.558 -0.478 -0.499

일본 -0.793 -0.392 -0.683

한국 -0.408 -0.244 -0.286

중국의 전기 가격 탄력성 값은 -0.5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값은 Wang et al.(2014) 그리

고 Meng and Li(2022)의 연구에서 나타난 74%와 75.21%의 반등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탄력성 값은 중국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반등 효과의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확한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기 가격 탄력성이 -0.68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값 역시 일본의 반등 효과의 추

정치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Mizobuchi와 Takeuchi(2019)는 약 60.69%로 반등 효과를 추정했

으며, 이로써 탄력성 추정치가 약 11%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Mizobuchi와 

Yamagami(2022)는 1.56%에서 2.58%까지 반등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메타 분석적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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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력성 추정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격 탄력성이 일본의 에너지 효율성을 과대평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 가격 탄력성 값은 -0.29로 도출됐습니다. Jin(2007)에서 보고된 단기 및 장기적 반

등 효과 크기인 30%와 38%와 비교하면, 메타분석적으로 도출된 탄력성과 반등 효과의 크기 차이

가 3.4%에서 31%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및 단기 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면 이 차이

가 더 좁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시 한국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반

등 효과의 효과적인 대리 지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Jin(2019)에서 보고되었듯이 반등 효

과가 0%까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 추정치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3. 결론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집중하여 주거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대표적인 수치를 메

타분석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이 최초이자 특별한 시도이며 이 결과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예측된 

가격 탄력성 값들에 대해 기준점 및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메타 분석 

결과는 반등 효과를 예측하는 대리 지표로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주거용 전기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메타 분석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반등 효과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가격탄력성이 실증적 반등 효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

다. 결과적으로, 반등 효과의 대리 지표로서의 효율성은 국가, 방법론, 시간 범위에 따라 상당한 편

차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전기의 반등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상대적으

로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분야에서 더 체계적인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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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후변화 사업에서 나타난
환경정의 문제 실증분석
REDD+ 사업을 중심으로

강미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성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기후변화는 인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사업이 부정의로 점철된다면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사업의 동력을 잃어

버리고 기후변화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공동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

아부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많은 지역, 특히 

개도국에서 원주민과 기후변화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서 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인권과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Godden & Tehan, 2016)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정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중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관점에서 환경정의가 실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사업에서 확보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REDD+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을 통해 산림의 탄소 축적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이며(산림청, 

2013).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가 6개국에서 수행

한 REDD+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1) 환경정의와 REDD+사업

(1)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환경정의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과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사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REDD+ 

사업과 같이 개도국의 원주민 마을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2) REDD+ 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REDD+ 사업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

축 수단(Smith et al., 2014)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REDD+ 사업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EDD+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사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사업 내 갈등 또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산림연구센터가 실시한 6개국 REDD+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가 REDD+ 사업이 시행된 후 삶의 질 개선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10%의 여성 응답자는 삶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변하였다(Larson et al., 2018). 탄자니아 린디(Lindi) 지역에서 실시된 

REDD+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모두 나타났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권력관계의 비대칭으로 인한 분배적 부정의, 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로 인한 절

차적 부정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eba & Rakotonaribo, 2016). 

2) 환경정의와 REDD+ 사업 실증 분석

(1) 분석 자료

국제산림연구센터에서 수집한 6개국(브라질, 페루, 카메룬,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REDD+ 사업 전(phase 1, 2010/2011)과 사업 후(phase 2, 2013/2014)의 데이터 중 phase 1의 총 

4,176가구와 phase 2의 총 3,976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에 세계은행(World Bank)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통제변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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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쟁점 분석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쟁점은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처치 효과(Treatment effect)를 보기 

위하여 이중차분석(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실시하였고, 처치집단 내부의 순자산 증가를 

보기 위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DID 분석 결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REDD+ 사업

으로 인해 참여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졌거나, 혹자의 주장처럼 REDD+ 사업으로 인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처치집

단 내부를 분석한 결과 산림 개간 면적과 순자산 증가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

다. REDD+ 사업이 산림을 보전하는 프로젝트임을 감안하면 내부의 비대칭적 권력관계 때문에 다

수의 참여 가구에게는 산림의 개간을 통제하고 권력이 있는 소수가 독점적으로 산림을 개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쟁점 분석

Scheba와 Rakotonarivo(2016)는 REDD+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강압에 의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요식적인 행위에 그쳤다면 사업 

계획서에서는 REDD+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고정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REDD+ 사업의 의사결정 참여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의사결정 참여 여부가 성과로 이어진

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의사결정 참여 여부는 사업의 성과(산림 개간 

면적)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의사결정 참여 과정이 피상적인 요식행위에 그쳤을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REDD+ 사업에서 나타난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문제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

증하였다. 검증 결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모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이 환경정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질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환경정의 침해 사례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개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원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으며,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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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난 대응 협력 방안
정부와 민간 단위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배경진 THIS WAY 활동가

정하연 THIS WAY 활동가

김경미 THIS WAY 활동가

1. 서론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과 더불어, 과도한 개발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

되었다. 가뭄,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에 취약한 구조이며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빈번한 대북 기조 변화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

해 장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며, 남북 재난 대응 협력 또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분단 상황과 정

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연재해 및 재난은 남북 간의 

물리적 경계와 정치적 차이를 초월하는 무차별적인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야 한다. 재난은 남북 접경지역 부근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국, 

남북의 재난 대응 협력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존권 이슈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

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첫걸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 재난 대응 협력을 위

한 과제로 중앙정부 및 민간(시민단체) 관점에서의 두 가지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재난안전교육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한반도 재난 대응 협

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이정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1) 개념의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크게 자연재난

(태풍, 호우,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과 사회재

난(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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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피해를 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재난이 아닌 ‘재해’를 정의하고 있으며,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채택된 법 제2조에서 “폭우, 태풍,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자연현상

이나 그 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 침수, 산사태, 시설붕괴, 전력, 상하수도망 마비, 전

염병 등과 같은 각종 피해”로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책적 재난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 양국의 대응을 살피

고자 함이며, 향후 재난 대응 협력체계 설계를 위해 개념 정립을 우선하기 위함이다. 남북 재난 대응 

협력에서의 ‘재난’은 양국이 각각 정의하고 있는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해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남북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하는 ‘해외재난’

의 개념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남북 협력 방

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재난 대응 협력 동향

(1) 북한발 국내 재난 현황

지리적 요인으로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남북 접경지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한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은 우리나라 재난 대응 및 관리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

여 남북 접경지대에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특히, 북한의 폐쇄성 

및 정책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불안한 국제 정세 등의 변수로 인하여 안정적인 협력 추진이 어려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 재난 대응 협력은 논의 단계에서 중단되는 경우(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 

조류 독감, 대동강 범람, 신종플루, 구제역 등)가 다수를 이룬다.

<표 1> 북한발 국내 재난 영향

발생 시기 재난 종류 피해 지역 북한 재난 접경지역 영향

‘12~현재 말라리아

개성시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 2012년, 2만 1,850명

을 기록 이후, 지속 감

소하여 2020년 1,819

명 기록

- 2022년, 말라리아 발

병 환자 2,357명으로 

증가

- 1979년 말라리아는 완전 퇴치되었으나, 

1993년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재발생

- 접경지역 복무 군인 및 인근 주민 포함 

4,100여 명 감염

- 현역군인이 전체 확진자의 15%이며 전체 

환자의 59.2%가 경기도에서 발생

‘20.8.
황강댐 

무단 방류

연천군

화천군

- 연천 주택 71채 침수, 군 시설 141곳, 하천 

44곳 유실

- 2,500톤 이상 북한 쓰레기 방류

‘22.11
산림

병충해
-

- 2007년 산림 병충해 

발생 면적 25만 ha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

무시들병 등 외래병충

해 발생 

- 2015년 7월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

가 금강산 병해충 조사 후 “젓나무잎응애” 

피해 확인 후 교육과 방제 진행

(2) 남북 재난 대응 협력 필요성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협력’보다는 ‘지원’에 가까운 형태이다.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재난 피해 규모와 대응 현안에 따라 전문가

를 파견한 사례도 있다. 다만, 국제 정세에 따라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 단위에서의 협력보다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주

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의 폐쇄성과 돌발 행동 등이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하므

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남북 접경지역은 인구, 

인프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재난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 논의가 선제되지 않는다면 

재난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발 재난 피해는 남북 접경지역 부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

는 사항이므로, 남북의 재난 대응 협력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존권 이슈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최근 일련의 대규모 기후재난을 기점으로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

도 변화 중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남북 협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정부 차원의 직접 협력 가능성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의 접근 방식도 고려하는 동시에 남북 직접 대화를 통해 공동재난 대

응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를 끌어가는 방식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13년 5월 북한 강원도 고성

군 DMZ 산불 사태를 통해 남북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

효하여 당시 DMZ 내 산불 진화, 구조, 후송, 기상관측 등의 재난 대응 시 사전 통보 후 비행금지구

역을 임시 해제할 수 있음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당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

선을 이룩하며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 협력 사업으로 산림 협력을 제안한 바 있

으며 이후, 판문점에서 개최한 제1차 남북산림협력 회담을 통해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임농복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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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산림과학기술 협력 등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었다. 논의 시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지원 및 공동방제가 개성 인근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남북 합

의 내용을 실천한 첫 사례로 대북 환경 및 재난 대응 협력의 시발점이 될 성과이며, 이후 남북협력사

업 시행 시 참고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육을 통한 간접 협력 가능성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협력은 국제 정세와 정치적 변동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여전히 추진에 있어 

리스크가 큰 실정이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재난 대응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국제기구를 통

한 민간 단위에서의 협력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가와 민

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적십자(Red Cross)는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사업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북한 조선 적십자회 관리들을 비상대책연수회(Contingency Planning 

Training)에 초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책을 세우는 방법론을 교육한 바 있

다. 또한, 북한 내에서 ‘자연재해 규모 실사’와 ‘지원 규모 분석’ 등과 관련한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재

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교육 활

동도 진행하고 있지만, 적십자사의 교재가 전 세계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제작한 자료로 북한

의 특수한 상황이 접목되어 있지 않아 그 효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정부 주

도 혹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며 해당 

교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재난 대응 협력 방안

(1) 국가 간 협정을 통한 협력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남북한 관계에서 협정체결을 통한 재난 대응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우리와 유사한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서독의 경우 ‘73년 재난공동대응협

정이라는 포괄적인 협정을 시작으로 ‘73년 경계수로협정, ‘74년 보건의료합의서 등 필요 분야별로 협

정을 구체화 해나가며 접경지역 및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갔다. 이를 기반으로 동독은 

재해 협력과 관련한 내부적 법제화를 시도하여 양국 간 협력체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양국은 자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사전 예방을 위한 연락체

계 구축, 특히 재난 발생 알림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국경지대를 넘어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인력 및 자원의 교류, 재난 해결 후 원인과 경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기록화 등 재해재난 관리 4단계 

측면에서 협업체계를 명시했다.

해당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신뢰 원칙에 의거한 단순 약속이 아닌 구속력 있는 

협정체결을 통해 양국에 재해재난 대비 협력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

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사례는 현재까지 수차례(‘05년 9월, ‘09년 9월, ‘12년 8월, ‘15년 10월, 

‘16년 5월, ‘16년 7월, ‘17년 7월, ‘20년 8월, ’23년 7월 등) 발생한 바 있다. 남한은 사전 통보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북한 또한 이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통보 후 방류한 사례보다 무단으로 방류한 사

례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무단 방류는 남한의 접경지역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공유하천의 생태계 교란까지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연락

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북측 댐 방류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나 보상을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 DMZ 내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DMZ 내 북측 군사경계선에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되지 않는 경우 남한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산불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북한 공해상 남한의 직접적

인 헬기 투입은 불가하므로 UN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활용하여 소방헬기를 투입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식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진압 지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할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책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다.

만일 협정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다면 불필요한 자원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재해재난 대응에 대한 예측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모두 내부의 

관련된 행정규칙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다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회성, 단기적 지원

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협력 

① 관리자 초청 연수(정부 단위)

북한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는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취임 직후 한 연설 

중 국토관리 부문에서 산림복구, 재해예방 관련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

의 관심을 강조했으며, 기존 재난관리법제를 통합해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2017) 제정, 이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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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비상재해대책위원회(SCDEM) 설립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존의 일시적이고 단기적 대

응 방안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중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민 중 재난의 피해 인구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

다. 2015년과 2019년 대가뭄으로 인한 피해 인구는 이전 대비 그 수치가 현저히 늘었으며, 재해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인구당 자연재해 피해는 아시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 내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제도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해결안 중 하나로 재해 대응 관련 기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를 제안하고자 한

다.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들은 주로 피해 발생 이후 자금이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난 대응 4단계 원칙(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기반으로 발생 이후 대

응하는 역량 외에도 사전 예방 및 대비 체계, 자체적인 복구 및 사회적 회복 능력이 순환하는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연수를 통해 남한의 재난 대응 시

스템을 전수하고, 전문가들 간 교류를 통해 북한 실정에 맞는 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면 북한 

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뿐 아니라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남한의 연쇄적 피해 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이벤트와 연계하여 접근한다면 진입장벽을 낮춰 원

활한 사업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 표명 이후 남북 관계는 순풍이 불었다. 1월 9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곧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수차례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한 재난 대응 분야 내 산림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 내용을 통해 ‘한

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양국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 이벤트를 매개체로 남북 간 

단계적 긴장 완화 및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고 이에 기후재난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연

수를 통한 북한의 재난 대비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육자료 제작(시민단체 단위)

전문가와 민간 봉사자로 구성된 국제적십자(Red Cross)는 북한 자연재해 대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재난 관련 관리자들을 초청하는 연수회는 물론 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적십자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교육 교재는 전 세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제작한 자료로서 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접목되어 있지 않아 그 효용이 떨어

진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업을 통해 북한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사

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례로 2020년 활동을 시작한 재난안전교육 관련 시민단체(THIS WAY)는 

국내 소외지역 및 재난 노출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세미나를 진

행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오픈테이블을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남북 재난 대응 협력’

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당시 국제적십자가 북한 내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북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간접적인 남북 재난 대응 협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 내 남북 접경지역부

터 교재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1차 재난 피해는 물론 지리적 리스크로 발생 가능한 2

차 재난 피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 단위의 교육자료 제작 활동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남북 협력은 풀뿌리 단위의 움직

임을 보여주기에 매우 도전적이지만 흥미로운 분야이다. 또한,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전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 구축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실제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립재난안전연

구원, 교육부 등 행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으며, 새터민들과 국내외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북한 실정에 맞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재난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남북 재난 대응 협력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

앙정부 단위의 교육(재난 관리자 초청 연수, 세미나)과 더불어 진행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

다. 정부 주도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재난 안전 교재 제작 프로젝트는 개인 및 공동체 단위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할 수 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북한 재난 대응 지원 방식은 

외생요인이 많으며 정책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대북지원 과정에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남북 재난 대응 협력은 인도적 차원의 구호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

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북한의 재난 피해가 더

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지역 재해로 인한 국내 남북 접경지역 부근(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2차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함께 대응해야 하는 현안으로 재난 대응을 바라보

아야 할 때이다. 북한의 국가 특성상 외생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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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행의 리스크가 크지만, 그럼에도 남북 재난 대응 협력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안전’이

라는 공동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구속력 있는 재난 대응 

협정체결 및 북한 재난관리자급 초청 연수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협력 추진과 더불어 시민단체를 

활용한 재난 안전 교재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남북 재난 

대응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하며 본 연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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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사헬 지역 토지 복원 이니셔티브
이해관계자 분석 및 거버넌스 평가
Great Green Wall Initiative 사례를 중심으로

서진원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시대에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토지, 물, 산림과 같은 중요한 자연 자원을 보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개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심각한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의 위협 앞에 있는 아프리카의 사헬지역은 자연 자원 관리 활동이 

필요한 주요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OECD, 2022).

2011년 사헬 지역의 11개 회원국이 대거 참여한 Great Green Wall Initiative(GGWI)가 설립되

었다(UNCCD, 2020). GGWI는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고 빈곤을 줄여 주민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헬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GGWI는 설립 이후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며 사헬 지

역의 사막화 방지와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GGWI는 사헬지역의 황폐화된 토지 2,500만 ha를 복원한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은 계획보다 더디다(Ibid.). 이 연구는 GGWI 내 거버넌스의 한계에 초점

을 맞춰 GGWI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적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책임 및 관계를 조사하고 거버넌스 내에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개

선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거버넌스 품질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들이 거버넌스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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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GGWI의 공식 문서,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보고서, 양적 및 질적 자료가 모두 

포함된 연구 논문 및 저널 기사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Reed et al(2009)에서 제시

하는 이해관계자 분석법을 적용했다.

2) 연구 결과

(1)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

GGWI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이해관계자의 등장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GGWI의 설립 과정은 2005년 개최된 사헬-사하라 사막 국가 공동체(CEN-SAD)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의 의견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UNCCD, 2020). 즉, GGWI는 사

헬지역의 기존 거버넌스 체계에서 개별 국가 수장의 의견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 2년 후, 아프리

카연합(AU)은 A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아프리카연합 선언 137 VIII을 채택함으로써 GGWI의 

이행을 승인했다. 그 후 2010년, 사헬 11개 국가는 GGWI 이행과 자원 동원을 목표로 범아프리카 

GGW 기구(PAAGGW)를 설립했고, GGWI의 주요 개입 대상 지역을 연간 강우량이 100~400mm

인 지역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주로 AU와 PAAGGW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FAO, EU 및 UNCCD

와 같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도 재정 및 기술 부분의 지원자로 이 과정에 참여했다. 이 시기부

터 UNCCD 등 국제 행위자들이 공식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로 등장했다. 2011년 PAAGGW는 11

개 회원국의 국가 전략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지역 조화전략(GHS)을 수립하였다(PAAGGW, 2018). 

이후 GGWI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 UN 기구, 다자개발은

행,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공여자와 지지자들이 GGWI에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이해관계자 분류 및 조사

분석의 다음 단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를 국제, 지역, 소지역, 국가, 지역 등 수준별로 분류한다. 

국제적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부분은 세계은행, UN 기구, 국제 NGO 등 공여자 및 관리자 자격

의 국제기구 및 NGO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달성해야 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GGWI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다수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AU, PAAGGW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 단위의 이해관계자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GGWI

의 공식 출범 승인, 회원국 간 합의 도출, 이행 조율, 자원 동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아프

리카 대륙 내 기관들은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GWI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국제사회 단위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비해 권한과 힘이 약해 공동의 목소리를 모으는 수단으로

서 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11개 회원국들과 회원국 내 지방정부, NGO, 각 지역사회의 커

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나, 각자의 역할과 기능들에 낮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조정(Coordination) 담당의 주요 이해관계자

GGWI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회원국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원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참여 정도와 내부 재원 조달의 규모도 다르며,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들의 배분 규모도 

회원국들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Nature(2023)의 기사

에 따르면, 이니셔티브의 자원 배분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 PAAGGW가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은 그들의 재원을 PAAGGW를 통해 배분하기보다는 특정 국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접 재

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PAAGGW는 의사 결정 및 논의에 필요한 협의회를 갖추고 있고 조정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조직

이지만, GGWI 내에서 원활한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프랑스 마크

롱 대통령과 UNCCD 등 주요 국제 이해관계자들은 PAAGGW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43억 달

러의 추가 기금 조성과 함께 새로운 기구인 UNCCD GGW Accelerator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UNCCD, 2023). 이 기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GGWI의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기구의 주도성과 권한의 약화를 우려할 수 

있는 변화이다. 특히 143억 달러라는 추가 기금과 연결되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PAAGGW의 역할

과 권한의 축소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248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구두발표 세션 7. 국제환경  249



3) 논의점

GGWI 내 취약한 조정 기능과 국제사회 이해관계자-아프리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역

할 조정은 GGWI 거버넌스의 질(Quality)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선 

Cadman(2009)의 논문의 프레임워크와 Mareseti et al(2019)의 거버넌스 품질 평가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들을 위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깊이와 범위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내 조정 기능의 취약성이 거버넌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약한 조정 기능으로 인한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포용성, 평

등성, 자원 관리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정 및 집행 현황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기부자와 대중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책임성 및 투명성과 같은 기준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결론

GGWI는 토지 복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로 꼽힌다. 광범위한 

지리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11개 회원국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셔티브의 성과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조정에 달

려있다. 사헬 지역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것은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커다란 기술

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GGWI의 노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동시에, 참여적 접근 방식을 통해 대상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

진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달

성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GGWI는 빈곤 감소, 생계 개선, 황폐화된 토지 복구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11개 회원국의 각 지역사회에서부터의 참여는 더욱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GGWI는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PAAGGW

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자원 동원 및 배분을 담당하는 핵심 이해당사자이지만, PAAGGW의 

실제 기능은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자원 조달의 과정이 분절화되어 있다. 

이러한 PAAGGW의 취약점은 포용성, 평등, 자원, 책임성, 투명성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2021년 국제 이해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UNCCD GGW Accelerator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목표 중 하나는 PAAGGW의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달할 수 있

는 자본을 가진 국제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PAAGGW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PAAGGW의 조정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니셔티브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당

사자인 사헬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헬지역의 대표

적인 이해관계자이자 GGWI의 전체 조정 기구인 PAAGGW와 UNCCD GGW Accelerator 간의 수

평적인 역할과 기능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는 GGWI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과 동시에 사헬 지역의 자

조성, 주도성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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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러시와 ‘닌자’ 광부의
금광 ‘울타리 치기’로 인한 몽골 공동지의 변화

에르덴빌렉 쿨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서론

자원은 우리 중 누구도 창조하지 않은 자연의 선물이며, 과거부터 공동으로 이용하여 관리해 왔

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 국가 탄생, 권위주의 국가 권력의 집과 통제, 시장화를 거쳐 자원 이용자와 

관리 방식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공동지(commons)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

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원 사용 시 발생하는 무임승차, 부당한 이용, 착취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

는 것이 공동지 연구가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현재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골드러시에 주목한다. 몽골에서 금은 국가와 국민의 공

동소유물로 국가가 허락할 경우에 한하여 법인(내외국인 투자)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된

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불어닥치면서 닌자라 불리는 개인들이 금을 불법으로 채굴하여 자연을 남

용·수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닌자 광부들의 금 채굴은 몽골에서 공동자원으로 간주되는 금을 

사익을 위해 취하는 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야

기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 

연구는 금을 지키기 위해 몽골에서 진행되어 온 각종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

한다. 

첫째, 닌자 광부는 누구이며, 닌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금을 지키기 위한 닌자 관리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셋째, 전 국민 소유인 금 자원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전자산업에서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며, 몽골을 포

함한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골드러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몽골 내 불법과 

합법 광부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혜

택을 누리는 대부분의 한국 시민(생산자와 소비자)이 금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 본론

코로나로 인하여 이 연구는 몽골의 금광 현장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문헌조

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국제단체 보고서, 국가 정책 자료, 각종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신문

기사, 광부들을 위해 발행된 각종 교과서와 지침서, 교육 자료, 관련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 

국가 보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 개발 장려 정책을 상당한 규제 완화와 세금혜택을 통해 실시하였

다. 개인 광산업체들이 채광한 자리에 광미(tailing)가 크게 쌓였는데 흙 속에 남겨진 금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닌자 광부’라는 별명을 가진 실직한 광산 경력자 출신들이었다. 그 이후 닌자 

광부들의 숫자가 점차 늘고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광물 채취 접근이 쉬운 지질학적 특성

과 토지를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 점과 광대한 초지에서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이유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 누구나 닌자로 변모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림 1 > 닌자 광부(좌)와 거북이 닌자 피규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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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부터 활성화된 불법 닌자 광부들의 등장 물결은 2000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다. 국

가는 그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단지 범죄자로 보고 활동 금지, 집합 

단속과 해산, 체포와 처벌 등 법적 대응에만 힘을 기울였다. 무관심과 관리 밖에서 닌자 숫자가 감

소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사망사고, 생태환경 악화, 금 밀수 등 각종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관리와 제도화의 시급성을 인정하였다.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스위스개발협력단과 협력해 2005~2019년까지 ‘지속 가능한 맨손광업

(Sustainable Artisanal Mining, SAM)’ 사업을 4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불법 

광부들을 합법화하여 책임과 의무를 인식한 광부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광업을 몽골에 정

착시키는 데 있었다. 소규모 광업이라는 독립적 하나의 광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국

가, 기업, 파트너십(소규모 합법 광부 조직)과 국가와 파트너십 간의 삼자와 양자 협력 형태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합법 광부들의 사회, 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있었다. 

<그림 2> 삼자 계약(좌)과 양자 계약(우)

2019년 정부는 일부 파트너십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합법화 규칙을 모두 

취소하여 파트너십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몽골 ‘합법광부종합우산조직’ 대표 어윤볼

드(Oyunbold)가 2022년 9월 12일에 “Mining Journal”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이 결정은 오히려 불법 채굴을 다시 확산하여 불법 채굴자들 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향후 파트너십과 지자체, 합법광부종합우산조직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규칙 위반이 없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이 나올 것인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3. 결론

금은 희귀성과 불변성의 상징으로 부와 권력을 의미한다. 금을 향한 인간의 집착은 식은 적이 없

다. 그러기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눈멀게 했던 역사적 골드러시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 이런 현

상은 지금까지도 자원이 풍부한 여러 개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에서 체제 전

환 이후 일어난 골드러시에 주목하였다. 개인 업체들이 제련 후 남긴 흙을 채굴하면서 다양한 계층

들이 닌자 물결에 동참하였고, 금 추출 실력이 늘어 미개척지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 되어 

버렸다. 모두의 공동지가 금 채굴과 판매를 통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초지 생태환경, 사회, 경제 영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했다. 몽골 정부는 처음에는 골드러

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단속이나 해산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스

위스개발협력단의 지원으로 시작한 합법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네 단계를 거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일부 파트너십들이 규정을 어긴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과 채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것은 오히려 공동지 착취, 남용, 훼손을 야기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데 연구자들

도 같은 입장이다. 

몽골에서 모든 광부들이 안정적이고 편한 일을 통해 생계를 잇고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면 민간인들의 불법 채굴은 물론이고 합법 채굴조차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몽골 국민 모두의 이익

을 위해 공동지에 대한 사적 이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가 광활해서 공동지로부터 

불법 닌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불법 광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잇

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불법 닌자들에게 무조건 그런 작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아직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 광부들의 사회, 경

제,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합리적이다. 나아

가 합법 채굴작업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협

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동지와 공동자원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보다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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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1. 서론

전 지구적 생태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오늘날 환경인권옹호자들은 공항·도로·항만 등 사회 주

요시설이나 파괴 위기에 놓인 숲을 점거하는 등 다양한 ‘비폭력 직접행동(non-violent direction 

action)’을 펼치고 있다(Menton and Le Billon, 2021).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

여 유럽연합,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지침이 부재하다. 그리고 환경인권운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을 분석한 경험연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환경운동가들을 왜, 어떻게, 어디까지 보

호해야 하는지 설명한 연구도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생태 위기 시대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환경인

권옹호자 보호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2. 본론 

1) 연구 설계

(1) 이론적 틀

본 연구는 생태정의 관점에서 환경인권옹호운동을 인간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환경권)’과 

인간의 자연 지배 구조를 전환하는 ‘이중 해방’ 운동으로 개념화한다. 생태정의 이론은 자연생태계

를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배 가능한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인

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없는 자연생태계는 인간의 정치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으

므로 환경인권옹호자와 같은 대리인이 필요하다(황준서, 2022). 난개발을 초래하는 각종 개발사업들

은 자연생태계가 대표되지 못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환

경인권옹호자에 대한 국가의 억압은 시민과 자연에 대한 이중적인 폭력이다.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과거 인권침해 회복, 공평한 법적 대우,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성 달성은 정의로운 국가 실

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질적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환

경인권옹호자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인권이사

회 결의 등 국제기구 문서들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등 지역기구들의 환경인권보호인 관련 지침과 정책들도 수집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환경인권운동을 하다가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시민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했다. 이들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국가 또는 대기업 활동에 반대하다가 사찰, 형사처벌, 

경찰 진압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상해 등을 입었다. 면접 시 참여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조언을 받았으며, 면접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면접참여자들에게 회람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다.

2) 연구 결과

환경인권옹호자들은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감시하는 파수꾼들로서 생태 위기 시대 민주주

의의 원동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유엔 총회는 ‘환경인권보호인(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을 “자신의 개인적·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평화로운 방식으로 환경에 관

한 권리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2016: 4). 이들에 대한 민주적 보호는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물론 환경권을 보장하

기 위해 필수적이다. UN인권이사회는 2019년에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인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하며 각국 정부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HRC/RES/40/11)를 채택하

였다.

해외에서는 유엔특별보고관,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맨 등 각종 제도를 통하여 환경인권옹호자들

을 보호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인권옹호자 지침’은 유럽연

합 회원국들이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입각하여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08; Bennett, 2015).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환경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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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다.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권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UNEP, 2018; UNEP, 2022).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인권옹호자의 권리와 활동을 보호 또는 증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 4대강, 새만금, 설악산 

케이블카 등 각종 (국책)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활동가들이 이른바 기물을 파손

하고, 사유지를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벌받았

다. 정부의 탈법적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들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외부자’ 또는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폭력의 경험을 겪은 환경운동가들이 트라우마를 겪

고 있다고 지적한다(불교닷컴, 2021).

그동안 국가의 환경운동가들의 인권침해 및 환경운동가들의 단체행동을 형사 처벌한 사건의 판

결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인 대응은 (1) 국가기구에 의

한 사찰, (2)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3) 각종 보조금 중단 등 사회경제적 차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국가의 이러한 조치들은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인

권옹호자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건강에 대한 권리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도 침해한다.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억압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환경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3. 결론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이 50주년을 맞은 2022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공식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권리보유자들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등 의무담지자들에게 적절

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 전쟁

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에 맞서온 ‘환경인권옹호자(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들이 있

었기에 가능했다.

생태 위기 시대 환경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과

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충돌도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 속에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이 침식될 수도 있다.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를 중심으로 환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환경

옹호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인 질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환경인권옹호자들이 겪은 국가폭력

에 대한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민주

적 보호제도 설계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황준서, 2022, 생태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유럽연합의 환경범죄 대응 정책: 포용성, 비례성, 책무성을 중심으
로. EU연구, 63, 77-112.

•	 Bennett, K., 2015, European Union Guidelines on Human Rights Defenders: a review of policy and 
practice toward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19(7), 908-
934. 

•	 Menton, M. and Le Billon, P., 2021, Environmental Defenders: Deadly Struggles for Life and 
Territory, London: Routledge.

•	 UN General Assembly, 2016, A/71/281, New York: United Nations. 

•	 UN Human Rights Council, 2019, A/HRC/RES/40/11, Geneva: UN Human Rights Council. 

•	 UNEP, 2018, Promoting Greater Protection for Environmental Defenders, Nairobi: UNEP. 

•	 UNEP, 2022, Report of the Asia Pacific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2022, 
Bangkok: UNEP Regional Office in Asia Pacific.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22고정37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건번호 2021가소61963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건번호 2021고정593).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22노716). 

•	 “생명존중 내세워 좌파 이념 성향... 4대강 반대 당연시”. 불교닷컴, 2021년 3월 15일, https://www.bulkyo21.
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87. 

264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구두발표 세션 7. 국제환경  265



• 고령자의 장기 요양 이용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도구 변수, 성향 점수 매칭, 투파트 모델의 활용

김남희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 방안

송승현

• 스트레스 이론으로 바라본 코로나19 팬데믹과 다중건강위험행동

신정훈, 유명순

• 직장 여성 배뇨 증상의 직업적 위험인자

유형섭, 김재윤, 이유민, 강모열

• 분류모델을 활용한 서울지역 고농도 오존 발생 관련 주요 영향인자 도출

이진효

포스터발표 세션 1
안전과 보건

266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포스터발표 세션 1. 안전과 보건  267



고령자의 장기 요양 이용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 변수, 성향 점수 매칭, 투파트 모델의 활용

김남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이다. 한국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는 지속 가능한 UHC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고령자의 의료 및 돌봄 이용, 세대 간 형평성과 건

강한 고령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고령자는 의료와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 둘의 적절한 이용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 결과가 달라진다(김명화 외, 2013). 고

령자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재정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인구, 소득, 잔차

(residual) 등 여러 차원의 요인이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중 상대가격, 기술 발전, 제도

적 요인 등 잔차 요인이 수요 측면에서 한국의 의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OECD, 2013). 한국에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됐고, 장기요양제도는 지난 15년간 변화

해왔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시행은 의료비 증가 수요요인에서 상대가격, 제도적 요인과 관련되

고, 의료비 증가 공급요인과도 관계된다. 의료필요는 의료수요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 두 서비스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이용의 증가가 의료 이용 및 의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있다(김명화, 2013; 이주향, 2022; Forder, 2009; Lichtenberg, 

2012; Goncalves & Weaver, 2017; Spiers et al., 2019; Feng, et al., 2020).

고령화와 의료비 및 요양비 증가로 의료와 요양, 두 서비스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지만, 장기 요양 이용과 의료 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증 근거는 부족하다고 평가

된다(김명화 외, 2013). 장기 요양 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함께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고, 연계적

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적기 때문이다(김명화 외, 2013). 또한 국가별로 인구사회학적 상황, 제도적 여

건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장기 요양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관계 분석이 필요하

다. 관련 한국 연구는 의료 이용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정책(도입)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장기 요양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김명화 외, 2013; 이주향, 2022). 이 연구

는 한국에서의 장기 요양 이용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장기 요양과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1) 연구 질문과 연구가설

(1) 연구 질문

① 장기 요양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대체관계인가?

② 의료서비스별로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계가 다른가?

(2) 연구가설

① 장기 요양 이용을 하거나, 이용이 증가하면 의료 이용이 감소할 것이다(장기 요양 이용과 

의료 이용은 대체관계다).

② 의료서비스 이용, 외래서비스 이용, 입원서비스 이용, 응급서비스 이용과 장기 요양 이용과

의 관계는 각각 다를 수 있다.

2) 연구의 차별점

이 연구는 도구 변수와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을 이용해 내생

성의 통제 또는 완화를 시도했으며, 투파트 모델(Two part model)을 이용해 종속변수인 의료비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했다. 또한 투파트 모델의 두 번째 파트에서 OLS가 아닌, GLM 방법을 

택해 로그 전환 해석의 어려움과 스미어링 효과를 피했다. 마지막으로 강건성 확인을 위해 분석 결

과와 장기 요양 이용의 내생성을 고려 않은 패널 고정 및 랜덤 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했으며, 연구 

대상을 장기 요양 인정자로 바꾸어 모든 분석을 재실행해 비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료와 분석 대상 차원에서 이 연구의 차별점은 두 가지다. ① 장기 요양 대상이 크게 변한(제도가 변

한) 2015년부터 4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해 관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았고, ② 전체 고령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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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분석해 일반 고령인구의 장기 요양 이용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 다음으로 방법

론의 차별점이다. 이 연구는 내생성을 통제 또는 완화하는 도구 변수와 성향 점수 매칭을 이용했고, 

의료비 속성을 고려해 투파트 모델로 분석했다. 또한 강건성 확인을 위해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

정(또는 랜덤) 효과 분석을 해 도구 변수-2PM, PSM-2PM 두 모델 분석 결과와 비교했다. 또한 선

행연구처럼 장기 요양 인정자로 연구 대상자를 좁혀 고령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

기도 했다.

3) 연구 방법

(1) 자료원 및 분석 대상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력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국의료패

널(Korea Health Panel)의 2015~2018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한 각 연도 시도별 요양기관 정

보는 KOSIS 국가통계 자료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2015~2018년

의 기간 동안 조사를 받은 가구원 72,062명 중 65세 미만인 55,556명을 제외한 65세 이상 고령자

(16,506명)이다. 조사 당해 만 65세 이상 사람들 중 결측치를 가진 368명을 제외해 최종 연구 대상

은 16,138명이 됐다. 이 중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를 처치군(420명)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을 대조군(15,718명)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 고령인구의 장기 요양 이용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했다.

(2) 분석 변수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체, 외래, 입원, 응급 의료 이용 여부와 전체, 외래, 입원, 응급 의료비다. 설

명변수는 장기 요양비와 장기 요양 이용 여부다. 도구 변수는 가구 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장기 

요양 시설 수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분위, 읍면, 장애, 만성질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일

상활동/신체활동 제한 여부다.

(3) 분석방법 및 모형

이 연구는 장기 요양 이용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영향은 전체 의료 이용, 외래의

료 이용, 입원의료 이용, 그리고 응급의료 이용의 네 가지 영역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분석모형을 설계했다. 장기 요양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의료, 외

래의료, 입원의료, 그리고 응급의료에 대해 각각 내생성을 제거하는 도구 변수를 포함한 투파트 모

델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나누어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이후 처치군(장기 요양 서비

스 이용군)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장기 요양 서비스 미이용군)을 선정하기 위해 성향 점수 매

칭을 실행했다. 공변량은 통제변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분석을 해 성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군(처치군)과 성향 점수가 유사한 장기 요양 서비스 미이용군

(대조군)을 선정했다. Austin(2017)을 참고해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을 활용했고, 매칭 범위

를 caliper=0.2로 적절히 설정해 두 집단 간 성향 점수 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마지막으

로 매칭된 데이터의 균형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도록 검증했고, 전반적 매칭 

균형 테스트를 시행했다.

장기 요양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파트는 의료 이용 여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실시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GLM 분석을 실시했다. 장기 요양 이용이 나머지 종속변수인 외래, 입원, 그리고 응급 의료 이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전체 의료 이용과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했다. 다음에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장기 요양 이용과 의료 이용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도구 변수를 

적용하고자 했다. IV-logit을 1단계, GLM을 2단계로 투파트 모델 분석을 하고자 했다. 첫 번째 파

트에서는 의료 이용 여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는데, 이때 도구 변수로 로짓분석을 하여 장기 요양

비에 대한 추정치를 얻어 의료 이용의 여부에 대한 확률을 추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의

료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GLM 분석을 실시해 장기 요양 이용이 의료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탐

색하고자 했다. 동일한 과정으로 장기 요양 이용이 외래, 입원, 응급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는 의료서비스가 전체 의

료 이용, 외래 이용, 입원 이용, 응급 이용에 따라 달랐다. 또한 내생성을 고려한 모델과 아닌 모델

에 따라 분석 방식을 달리했을 때 관계의 차이도 있었다. 내생성을 무시한 고정 효과 모델에서는 장

270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포스터발표 세션 1. 안전과 보건  271



기 요양 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외래서비스 이용이 약한 대체 관계가 있었다. 내생성을 고

려해 PSM을 활용한 투파트 모델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비와 의료서비스 이

용, 응급서비스 이용이 보완관계로 확인됐고,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응급서비스 이용도 보완

관계로 확인됐다. 연구 대상을 전체 고령자에서 장기 요양 인정자로 좁혀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내생성을 무시한 랜덤 효과 모델에서 장기 요양 이용(여부)은 외래서비스 이용과 보완관계였

다. 내생성을 고려하고 PSM과 투파트 모델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료 이용자의 경우, 장기 요양 이

용(비)은 의료서비스 이용, 외래서비스 이용과 보완관계가 있었다. 동일한 장기 요양 인정자 대상 분

석에서 의료이용자의 장기 요양 이용(여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입원서비스 이용과 대체 관계인 것으

로 확인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 관계인 경우 그 크기가 작은 편이었고(요양비&외래비: 0.032%~요양 여

부&입원비: 0.55%), 보완관계인 경우엔 상대적으로 영향의 크기가 컸다(요양비&의료비: 0.034%~요

양비&응급비: 4.4%, 요양 여부&응급비: 48.3%). 의료서비스 이용별로 보면, 의료서비스 이용과 외

래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기 요양 이용(비, 여부)의 영향은 혼재돼있었다. 입원서비스 이용의 경우, 장

기 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내생성을 완화한 PSM-2PM 분석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대체 관계를 보

였다. 응급서비스 이용의 경우,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과 보완관계였다. 모든 고령자 대상으로 내생

성을 완화한 PSM-2PM 분석에서 장기 요양비, 장기 요양 여부 모두와 보완관계에 있었다.

내생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PSM을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유사한 성격(관찰 가능한 변

수 기준)을 가진 미이용자를 대조군으로 삼았을 때, 고령자 중 장기 요양을 이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총의료 이용을 많이 했다. 이는 장기 요양 이용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문제, 또는 

장기 요양 서비스 공급자 차원의 이유로 의료 이용을 더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이

용의 경우 요양비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요양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응급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급서비스의 성격이 위중한 의료필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장기 요양 

이용과 응급 이용이 보완관계라는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덧붙여 장기 요양 이용

이 응급 이용을 더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이용

의 내생성을 확실히 통제한 모델에서 장기 요양과 응급 이용의 관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 

이용의 경우는 장기 요양 인정자 중 장기 요양 이용을 한 경우 입원비가 소폭 주는 것, 즉 미이용자

에 비해 입원 이용(양*비용)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비는 입원 이용의 강도를 포함하

는 이용변수이고, 둘이 대체관계라는 것은 장기 요양을 이용함으로써 입원 이용의 필요를 감소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장기 요양 이용을 얼만큼(비용)하면, 입원의 양(입원일수) 또는 입

원비가 얼만큼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둘의 복합적 이용의 

재정 영향과 건강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계점 및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내생성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

며, 따라서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장

기 요양 이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 최종적인 분석이 불가했단 점은 한계다. 또한 하위군 

분석 추가로 더 입체적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특성이 다른 시설/재

가 장기 요양 이용 하위군으로 나누어 장기 요양 이용의 의료 이용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양

과 의료 필요의 수준이 다른 장기 요양 등급 하위군으로 나누어 장기 요양 이용의 의료 이용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변경(만성질환 유무->개수), 종속변수 변경(입원비->입원일

수) 등 일부 변수를 변경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주제 보완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 요양도 의료처럼 공급요인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요인을 고려한 요양, 또는 의료 이용과 장기 요양 이용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와 이 연구에서 의료의 질과 돌봄의 질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

료 및 요양 서비스 질이 고려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시설,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과 개별 의

료서비스(외래, 응급, 입원) 이용의 구체적인 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서비스 

이용 조합별 재정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돌봄 차원에서 요양 서비스와 의

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서비스를 개인의 웰빙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으로 여기는 관

점에서 공급 주체의 영리 추구, 분절된 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전용호, 2018)을 고려해 장기 요양 서

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와 개선책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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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 방안

송승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1. 서론

마약류는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더 위

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그래서 보건ㆍ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취급·제조·매매·처리 등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동 법 시행령에서 선정 기준·절차 및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

고 있지만, 수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거·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당국에서

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이 아

닌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 2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에 대

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은 동 법 제3항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고 있는데, 수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입법의 불비(不備)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법률 

규정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고,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2019년 12월에 신설되었다는 점에 비

추어볼 때 이에 대한 불비는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 당국은 이 규정에 따른 수거·폐기 사업의 시행

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른 동 

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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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현행 가정 내 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

(1) 회수·처리 사업을 통한 처리 방식

현재 가정 내 마약류에 대한 수거·폐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의료기관 내

지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여기서 의료기관 및 시

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동 법 시행령 제3

조·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해 지정폐기물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

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별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규정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폐기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종량제 봉투 방식을 통한 처리 방식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회수·처리 절차에 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

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거하여 소각 또는 매립 내지 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현행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식의 문제점

가정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양

자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다른 생

활폐기물과 함께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폐기물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약국에서 배출되는 경우와 약국에서 보건소로 운반되어 배출되는 경우 모두 사업장지정폐기

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정에서 폐기물 배출 시 현재의 종량제 

봉투 방식 시스템을 따를 경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법령에 의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서 매립되는 비율이 소각되는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알약이나 가루약 그리고 물약 등 불용의약

품 및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싱크대·변기·하수구 등에 버리는 문제를 낳는다.

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제안 및 법리 검토

(1)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 방안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제53조의 2에 규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동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방법 등’에 대한 규

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하위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법에 대한 하위규칙을 

규정하려면 모법과 관련성이 있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규정되는 것이

다. 이를 법률에 대비하면 법률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문에 있어 모법조항(母法條項)에 대한 ‘제○조

의 2, 제○조의 3, 제○조의 4…’의 식인 하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규정은 모법조항에 

의해 대체될 수 없지만, 모법조항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독

자적인 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동 법 제53조의 2 규정이 이러한 점을 충족하는지는 의문이다. 제53

조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제53조의 2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

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입법은 입법의 불비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한

다. 그러나 마약류의 폐기 방법까지 다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마약류의 폐기 방법에 있어서

는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 시스템 제안 모형

① 형식적 측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현행 각각의 지자체의 조례 및 관할부

처의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으로 머물러 있는 시스템을 마약류

관리법 제53조의 2의 동 법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

류의 수거·폐기 방법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② 실질적 측면

실질적 관점에서 (i)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 2의 동 법 시행령에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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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후속 조치 즉, 수거·폐기에 대한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정에서의 의

료용 마약류 분리·배출 의무 부과 근거 마련 그리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처리를 위한 

체계 확립을 도모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ii)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 2에 대한 동 법 시행령에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규정함에 있어는 가

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도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 전적으로 폐

기물관리법에 의할 수는 없다. 이에 생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

는 자에게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친 후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선별작

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완전히 선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가

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으로 회수·처리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

는 이상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별할 수밖에 없고, 이것

이 현재와 같이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비율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

다. 또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으로의 가정 내 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

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폐기물 유형

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현행 의약품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의료용 마

약류를 폐기함에 있어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를 통한 분쇄를 시행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러

한 절차에 의하면 분쇄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잔재물 처리에 더 효과적이면서 

소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

건소, 병원 등으로 분리·배출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최종적으로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

으로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치도록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

건소, 병원 등으로 분리·배출할 때 당해 장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와 일반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하

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iii) 이에 의료용 

마약류를 폐기함에 있어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를 통한 분쇄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

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iv)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

업 수행 방법의 입법 방안에서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절차 및 전용용

기 제조에 대해 벌칙으로서 처벌 규정이라는 행정범으로서의 행정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결론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제53조의 2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이라는 표

제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

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 제3항에 따른 동 법 시행령을 보면 선정 기준·절차 및 비용 지원만

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수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업 수행 방

법은 선정 기준·절차에 의해 선정된 수거·폐기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

백한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를 함에 있

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수거·처리 규정 및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약류가 의약품의 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더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인

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하에 현행 마약류관리법도 마약류의 수거·폐기 방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서 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과는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

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 방안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은 i) 가정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

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친 후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

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ii)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

배출되는 경우에도 개개인의 문제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

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

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iii) i)과 ii)의 경우는 전용용기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문제가 

되기에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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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 iv)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절차 및 전용용기 제조에 대해 벌칙으로서 처벌 규정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여

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	 성낙인, 헌법학 제15판, 법문사, 2015.

•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	 Eser, A lbin, Ethische und recht l iche Fragen der Gentechnolog ie und der 
Reproduktionsmedizin : Dokumentation eines Symposiums der Landesregierung B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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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이론으로 바라본
코로나19 팬데믹과 다중건강위험행동

신정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수료, 숲과나눔 장학생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 서론

과도한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개인의 건강위험행동(health risk behaviors)은 만

성질환의 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망 위험 등 개인과 인구집단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사

안 중 하나이다(Linardakis et al., 2013; Rabel et al., 2019; Schuit et al., 2002). Folkman과 

Lazarus(1984)의 스트레스-대처(Stress-coping) 이론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 이론은 개인의 건강

위험행동을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반응(response)이자 대처하는 방법(ways of coping) 중 하

나로 설명한다(Folkman & Lazarus, 1984; Umberson et al., 2008). 다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

할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조건에서 스트레스 이론은 개인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가

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스트레스 이론의 관점을 취하며,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에 대해 최근의 코로

나19 팬데믹을 어떻게 설명하고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답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적 시도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개인의 건강위험행동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중보건 위기

(crisis)이자 위험(risk) 상황이었던 팬데믹이라는 조건을 포착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 코로나19와 같

은 감염병 팬데믹의 특성에는 공포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게 사회를 관통하며 불안감을 배가

시킨다(Sandman et al., 1998). 이런 대중의 공포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위험 인

식(risk perception)과 두려움과 같은 촉발된 감정(outrage/emotion)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Cori et al., 2020; Paek & Hove, 2017). 

한편,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과 같은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은 개별 행동은 물론, 하나 이상의 

위험행동들이 함께 나타나는 ‘다중건강위험행동(multiple health risk behaviors)’의 양상으로 나

타난다(Prochaska et al., 2008). 하나의 건강위험행동을 하는 개인은 다른 건강위험행동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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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할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아지고(Choi, 2007; Poortinga, 2007), 여러 건강위험행동의 조합

(combination)으로 나타나는 다중건강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은 각 개별적인 행태들의 합보

다 더 크게(synergistic) 나타난다(Berrigan et al., 2003; Slattery & Potter, 2002; Yusuf et al., 

2004). 따라서, 개인의 다중건강위험행동을 연구의 주요 결과변수로 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개인의 다중건강위험행동을 스트레스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계량적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스트레스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건강행동 영향을 조명하려 한다. 

2. 본론 

1) 연구 설계

(1) 이 연구는 스트레스 이론에 기반한 분석모형을 제시하며(<그림 1>), 한국 일반 성인의 다중건

강위험행동의 조합(combination) 혹은 합(added)을 종속변수로 둔 분석을 통한 계량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분석모형 개발은 Dubin(1978)의 이론구축 절차(Holton & Lowe, 2007)와 PRISMA 

가이드라인(Liberati et al., 2009)에 따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본문에는 구체

적인 모형개발 과정은 포함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분석모형

2)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의 수집은 (주)한국

리서치가 보유한 패널을 활용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 총 9일에 

거쳐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에 2022년 1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성별, 연령별, 경기도 8개 지역 

권역별 비례할당추출 방법이 적용되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 지

원 과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도민 인식조사’(IRB No. 2201/002-0080, 연구책임자 유

명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기수집 자료 분석 연구로 해당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IRB No. E2308/003-008). 

(2) 변수 설명

이 연구는 이분형 건강위험행동들의 조합(combination) 혹은 합(added)을 다중건강위험행동으

로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의 주요 결과변수로 다룬다(신체활동 부족, 주 1회 이상 고위험 음주).

독립변수는 코로나19 상황 중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질병 관련 경험(본인 혹은 가까운 사람의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월평균 가구소득, 일차 인지적 평가(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심각성), 감정 

촉발(코로나19 확진 두려움, 낙인 두려움), 스트레스 관련 감정(울분), 이차 인지적 평가(코로나19 위

험의 통제 가능성 인식, 회복탄력성 인식), 완충 변수(인지된 사회적 지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험)

가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이 포함되었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

석의 공변량으로 고려하였다

(3) 분석 방법

①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다중건강위험행동 조합(combination) 하위집

단에 따른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② 다중건강위험행동 조합(combination)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③ 다중건강위험행동의 합(added)에 대한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경로분석, 팬텀 변수를 활용한 다중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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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 결과

(1) 다중건강위험행동(added)을 종속변수로 두고 앞선 상관분석, 집단 차이 분석,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변수를 선별하여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경로분석 및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경로 모형의 직접 효과 분

석은 연구대상자의 다중건강위험행동으로 연결되는 스트레스 요인(코로나19 상황 중 부정적 생

애 사건 경험) → 감정촉발(울분) → 이차 인지적 평가(개인의 회복탄력성 인식) → 다중건강위험

행동의 개별 경로가 유의미한 것을 보여주며, 질병 관련 경험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비

록 경로 모형 변수들의 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변수 

간 유의미한 영향력은 다중건강위험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모형이 강조하는 스트레스 과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직접효과)

(2) 주 1회 이상 고위험 음주와 신체활동 부족의 다중건강위험행동 조합(combination)에 대한 다

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조합별 영향요인과 특징이 확인되었다. 주 1회 이상 고위험 음주만 

할 위험의 경우 본 연구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이는 모형이 제시하는 코로나19 팬데

믹 스트레스 과정이 잘 들어맞는 건강위험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활동만 부족할 위험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월평균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신체활동 부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가지 건강위험행동

을 모두 할 위험은 본인 혹은 가까운 사람의 확진이나 자가격리와 같은 질병 관련 경험을 많이 할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밀접한 스트레스 사안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3) 다중건강위험행동 조합(combination)에 따른 변수들의 집단 차이 분석을 통해 각 건강위험

행동 조합 집단별 특징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취약군의 경우, 주 1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하고 신체활동이 모두 부족한 집단은 남성, 40-50대 중년에게서 취약성이 나타났고, 울분 감정 

수준이 높으며, 개인의 회복탄력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

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이 개인 내적 요인들로 발현된다는 이론적인 가정을 피해, 스트레

스 이론을 채택하여 외재적인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혹은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의 (다

중)건강위험행동을 조명한다(Folkman & Lazarus, 1984).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을 개인의 건강

위험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개념, 즉 다면적인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와 개인의 다중건강위험행동에 있어서, 팬데믹 

상황 중 마주하는 다면적인 스트레스 사안과 공중보건 위기의 맥락을 고려한 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과 대응조치가 선결 정책임은 분명

하지만, 그 안에서의 혹은 그 이후의 건강증진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증적 

결과는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 개인의 다중건강위험행동의 기전을 이해하고, 개입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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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배뇨 증상의 직업적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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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 서론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의 배뇨 증상은 40~60세 여성들에게 흔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및 업

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교정 가능한 배뇨 증상의 

직업적 위험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국내 직장 여성의 배뇨 증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에 직장 여성의 배뇨 증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예방적 개입의 지점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

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022년 11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 산부인과적 과거력, 

질병력 등의 개인적 위험인자와 직업적 위험인자로서 교대 근무, 평균 근로 시간, 직무스트레스, 직

장 내 신체활동, 앉는 시간, 근골격계 위험인자, 또한 OABSS, ICIQ-SF 도구를 통해 배뇨 증상을 

조사하였다. 배뇨 증상 여부에 따른 개인적, 직업적 위험인자의 빈도 및 비율을 파악하고, 배뇨 증상

과 직업적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각 직업적 위

험인자로 인한 배뇨 증상으로 인한 건강 관련 업무 생산성 손실(Health Related Productivity loss, 

HRPL)과의 관계를 일반화 선형 모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총 1,057명의 연구 대상자 중 260명(24.6%)과 294명(27.8%)에서 각각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 소

견이 확인되었다. 개인적 위험인자를 보정하여 각 배뇨 증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대 근무,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신체활동이 많은 경우, 근골격계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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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각 위험인자에서의 배뇨 증상에 의한 업무 생산성 손실 또한 

확인되었다.

4. 결론

직장 여성 배뇨 증상의 직업적 위험인자로 교대 근무,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신체활동, 근골격계 

위험작업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통해 배뇨 증상을 조절하고 그로 인한 업무 생

산성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단면 조사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전향적 코흐트 연구나 개입을 통한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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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모델을 활용한 
서울지역 고농도 오존 발생 관련
주요 영향인자 도출

이진효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1. 서론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과 달리 대기 중의 오존은 인체 감각 및 호흡기계 영향을 주며, 특히 고농

도 노출 시, 만성 호흡 질환, 기침, 폐활량 감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오존(2021년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과 오존 전구물질 및 생성물질 등의 농도변화에 대한 감시만으로는 오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보기 어렵다. 동시에 오존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부합될 수 있는 형태의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인 오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오존의 생성 메커니즘은 계절적 영향과 함께 매우 복잡한 화학반응, 생성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어 오존을 다루는 기관 담당자조차 오존농도를 종합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오존이 왜 

높아졌는지 등의 원인 규명),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도시대기측정망, 전구물질측정망, 기상자료 등 대기

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존주의보 발령 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직관적으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2. 본론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서울시 내 강서구 도시대기측정망 기준, 2022년 1년 동안 강서구 도시대기 및 전구물질측정

망, 기상자료 시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고, 연구 대상 지점은 <그림 1>과 같다. 데이터는 종

속변수 O3 1항목, 독립변수 PM2.5, PM10, NO, NO2, NOX, CO, SO2, VOCs, 풍속, 기온,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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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일사량, 강우 유무 등 2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오존주의보 발령 / 미발령(오존농

도 시간 평균 0.12ppm 기준)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 범주화를 실시하였고, 칼만 필터(Kalman 

Filter),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불균형을 개선하였다.

(2) 분류 모델 적용은 대표적 오프소스 언어인 R-4.2.2를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변수 중요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 Gangseou-gu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and Seoul weather station location

3. 결론

1) 의사결정나무 모델

(1) 정확도(accuracy) 0.9903, 민감도(sensitivity) 0.9861, 특이도(specificity) 0.9943으로 전

반적으로 범주 0(오존주의보 미발령)과 범주 1(오존주의보 발령)의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는 변수들 중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수에서 최초로 분리가 일어나

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기온, 미세먼지, 일사량이 오존주의보 발령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2) 랜덤포레스트 모델

(1) 정확도 0.9994, 민감도 0.9994, 특이도 0.9994로 의사결정나무 모델보다 정확성이 더 높게 

적절하게 분류가 이루어졌다.

(2) 변수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값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은) MDA(mean decrease accuracy, 

평균 정확도 감소), MGD(mean decrease gini, 평균 불순도 감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기온, 일사량, 초미세먼지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며, 따라서 의사결정나무 모델 결과와 같이 

기온, 일사량, 초미세먼지 항목이 오존주의보 발령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XGBoost 모델

(1) 정확도 0.9994, 민감도 0.9989, 특이도 1.000으로 랜덤포레스트 모델과 같이 높은 정확성

으로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모델 결과와 같이 기온, (초)미세먼지, 

일사량이 오존주의보 발령에 중요한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2) 특히 early_stopping_rounds(조기종료)를 10으로 작게 했음에도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는 

등 불필요한 훈련이 발생하지 않아 모델링 시간이 절약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2> Decision tre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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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1) 다양한 분류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 기온, 미세먼지, 일사량 등 신뢰성 있는 주요 오존농도 

영향인자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높은 정확성과 분석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오존 관리와 함께 

고농도 오존 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 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개인식별정보, 건강의료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전에 고농도 오존 취약 

지역을 도출하고, 주요 오존농도 영향인자 중 사전에 예보되는 인자들을 활용하여 명일 오존주

<그림 3> Random forest plot(MDA, MGD)

<그림 4> XGBoost plot

의보 발령 유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이를 통해 고농도 오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예측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오존 민감군, 취약군 등에게 오존 노출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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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염기 선처리 과정을 통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CL)의 분해 속도 조절

권화이, 변아진, 장영재, 황나경

•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지자체별 폐기물 데이터 현황을 중심으로 

김채진, 이수아, 이지윤, 황윤경

• 소비기한 도입의 사회적 편익 추정

-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안상화, 이재철

• 대기 미세 나노 먼지가 반도체 불량률에 미치는 영향

- 황사 초미세먼지의 재해석

이종민, 박정태, 김일진, 이하은, 박세훈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기질 개선 효과 실증분석

임지원, 홍종호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입법의 효과 분석

-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장철호, 이태겸

포스터발표 세션 2
자원순환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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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염기 선처리 과정을 통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CL)의 분해 속도 조절

권화이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변아진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장영재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황나경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1. 서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그마저도 대부분이 소각 처리가 되며 퇴비화되거나 재활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실상이다. 

본 연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제로 퇴비화되거나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경제성에 있다고 보

았다. 따라서 산, 염기 용액으로서의 선처리 과정을 통해 퇴비화와 재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모노머로의 분해 과정의 시간당 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분해성 플라

스틱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본론 

1) PCL 필름 합성

(1) PCL 합성 

① ε-Caprolactone 1.03g과 2.0M HCL 0.096g을 diethyl ether에 넣어 60̊ C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한다.

② 상온에서 식힌다. 

(2) PCL 필름 제작

① 200̊ C 56kN에서 합성한 PCL을 melt-press하여 필름을 제작한다.

2) PCL 필름의 산/염기 용액 선처리

(1) 염기 용액 선처리

① NaOH 수용액과 ethanol(v/v=1/1)을 혼합한 후 PCL 필름을 일정 시간 담가둔다. 

    * 농도는 0.25M, 0.5M로 하고 처리 시간은 각각 0, 2, 4, 6, 8, 12, 25, 52시간으로 한다.

② 용액에서 꺼낸 필름을 정제수로 헹군다.

③ 진공상태 상온에서 필름을 완전히 건조한다.

④ SEM을 통해 선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2) 산 용액 선처리

① HCl 수용액과 ethanol(v/v=1/1)을 혼합한 후 PCL 필름을 일정 시간 담가둔다. 

    * 농도는 0.25M, 0.5M로 하고 처리 시간은 각각 0, 2, 4, 6, 8, 12, 25, 52시간으로 한다.

② 용액에서 꺼낸 필름을 정제수로 헹군다.

③ 진공상태 상온에서 필름을 완전히 건조한다.

④ SEM을 통해 선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3) PCL 필름 분해

(1) PCL 필름 분해

① PCL 필름을 7mg/mL suspension of lipases from Pseudomonas cepacia에 넣고 일정 

시간 상온에서 분해한다.

    * 분해시간은 각각 4, 23, 48시간으로 한다.

② 분해 결과를 SEM으로 확인한다. 

3. 결론

선처리 과정에서 산 염기 세기가 각각 강할수록, 선처리 시간이 길수록 표면 개질 정도가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고,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표면 개질 정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산 

염기 세기가 강하고 선처리 시간이 긴 샘플이 분해 속도 역시 빨랐다. 적정 수준의 산 염기 농도와 

시간으로 선처리 공정을 거친다면 퇴비화와 재활용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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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지자체별 폐기물 데이터 현황을 중심으로 

김채진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수아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지윤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황윤경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 서론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는 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 부분으로서, 세계 각국은 자

원순환 정책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에 따라 Io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현재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립지 부족, 폐쇄적인 처리 과정, 

불법 폐기물 투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 및 기업을 대상으

로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 ‘Rubicon’은 여러 폐기물 이해관계자들을 실시간으로 연

결해 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효율을 달성한다. 운반자에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운반 

경로를, 관리자에게는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달하여 현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등 루비콘

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플랫폼은 국내 시도별 사업의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스마트 폐기물 관

리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리 전(全) 과정에서의 투명한 흐름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 자원순환율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계 기반 구축과 각종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이 선

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지승민, 2021). 특히 현재 국내 폐기물 데이터는 통일

성이 부족하고 여러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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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폐기물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에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자원으로서 폐기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취약한 민간보

다 공공 측면에서의 주도적인 관리 및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자체별 폐기물 데이터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 폐기물 공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로, 사례 간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선행 연구, 국내 

폐기물관리법을 참고하여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평가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운반, 

처리, 관리의 4단계로 구분되며, 평가 기준의 각 항목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를 참고하여 폐기물

의 원활한 재활용을 돕는 폐기물 세부 특성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와 루비콘의 사례를 바탕으로, 폐기물 수거 경로를 최적

화하고 폐기물 신고 자동화를 돕기 위한 GPS 기반의 폐기물 데이터와 폐기물 신고 자동화 시스템

을 확인하였다. 운반 단계에서는 루비콘과 호주의 사례를 토대로 폐기물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폐기물 이동 거리 데이터와, 배출기준 위반 배출자를 식별하기 위한 운반 차량 내 폐기물 식

별 기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45

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에 따라 폐기물 처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처리방법별 

처리량 데이터 여부를 판단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1항에 따

라서는 폐기물 이동 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고 폐기물 문제 해결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의 폐기물 자체 처리 비율을 평가하였으며, 루비콘을 기반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배

출자와 폐기물 최종 사용자 간의 매칭 시스템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단계에서는 폐

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와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직

관적인 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고자 폐기물 데이터의 분류 및 제공이 통일성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 고시 제2014-66호에 근거를 두고 데이터 처리 및 공개,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o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여부를 살펴보았고, 루비콘 및 스위스의 지니어스를 참고하여 폐기물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별 폐기물 데이터 공개 홈페이지(2023년 8월 기준)와 공식 보

도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폐기물 데이터 관리 현황을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은 크게 국내와 국

외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인구밀집도가 높아 폐기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서울특별시, 부산광

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8개의 

시도를 선정하였다. 국외에서는 폐기물 관리 기업인 루비콘과 지니어스, 호주를 폐기물 관리의 선

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폐기물 관리 현황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하여 민간 협력 없이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에 

한 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지자체 내 모든 행정구역(군·구)이 해당할 경우 O, 

하나의 행정구역(군·구)이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모든 행정구역(군·구)이 해당하지 않는 경

우 X로 표기하였다. 배출량 대비 처리 비율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다음의 산출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위탁처리[중간처분업체{소각시설+기타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최종처분업체] +

공공처리[공공소각시설+공공기타시설+공공매립시설] +

자가처리[자가소각시설+자가기타시설+자가재활용시설+자가매립시설] = 총처리량(톤/년) 

총처리량(만톤/년) / 총배출량(만톤/년) * 100(%) = 배출량 대비 처리량(%)

* 국내 8개 시도에 한하여 산출함

2) 연구 내용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 전(全)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의 핵심은 배출에서 처리까지 이르는 전(全) 단계뿐만 아

니라 이러한 단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과정을 IoT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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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기준

표를 통해 파악한 폐기물 데이터 관리 현황을 토대로 단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oftware-as-a-service)

형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표 1> 스마트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 평가기준표

구분 배출 및 수거 운반 처리 관리

평가기준

폐기물

특성

분류

데이터

GPS

기반

배출

데이터

폐기물

신고

자동화

폐기물

이동

거리

데이터

배출

기준

위반

폐기물

식별

처리

방법별

처리량

데이터

배출량

대비

처리

비율

(%)

배출자

최종

사용자

매칭

시스템

데이터

항목

및

제공

통일성

IoT

활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

폐기물

데이터

실시간

관리

국

내

서울 o △ △ x x o 11.31 x o o x

부산 o △ △ x x o 48.34 x x o x

대구 o △ △ x x o 20.92 x o o x

인천 o o △ x x o 112.16 x x o x

광주 o △ o x x o 50.11 x o o x

대전 o △ o x x o 40.73 x o o x

울산 o △ △ x x o 38.03 x o o x

제주 o △ o x x o 75.40 x o o x

국

외

루비콘 o o o o o o - o o o o

호주 o x x o x o - x o x x

지니어스 o o x o o o - x o o o

(1) 배출 및 수거-배출 패턴 파악, 신고 시스템 자동화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PS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와 폐기물 

무게로 실시간 배출량을 파악해 시기별, 시간별, 장소별 배출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고덕영, 2017). 

또한, 폐기물 배출에 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를 자동화할 경우, 배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하면 플랫폼에 신고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수거자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운반-효율적인 이동 경로 설정, 배출기준 위반 배출원 식별

폐기물 이동거리 데이터 등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경제

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Shahrokni, H. 2014). 또한, 

운반 차량에 폐기물 식별 기능을 장착한다면,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을 수거 시에 제외하여 불

법 폐기물 관리 인력과 불필요한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배출 패턴과 부적합도를 분석

해 폐기물 배출량이 과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배출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폐기물 배출기준 준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있다.

(3) 처리-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배출자 최종 사용자 매칭

폐기물이 지역 외부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지역별 배출량 대비 처리량을 계산해 

본 결과, 서울은 11.31%에 이르는 반면, 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112.16%에 달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 공공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폐기물 특성에 알맞은 처리 방법을 적용해 매립량 및 소각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보편화되면 각 배출원이 

폐기물 배출에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폐기물 특

성에 따른 코드를 이용해 배출자와 특정 폐기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업체를 매칭시킨다면 자원

회수율도 높일 수 있다.

(4) 관리-스마트 폐기물 관리 SaaS형 공공 플랫폼

스마트 폐기물 관리 SaaS형 공공 플랫폼을 통해 산재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통일성 있게 데이터

를 제공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고, 그 범위가 상이하며, 동일한 범위 내에서도 제공 항목이 달라 데이터 이용이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구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동일한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발행하고 있듯,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를 취합 및 통일

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배출량 빅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관리를 위해 IoT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음식물 쓰

레기 RFID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배출량이 시스템에 전송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배출량 패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폐기물 업체의 수거 단계를 

끝으로 이후 정보는 단절되어 정확한 배출량과 재활용량을 알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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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통해서도 현시점의 폐기물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IoT 기반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폐기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폐

기물 관리가 용이해지고 추후 각 지역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나타내어 불법 폐기

물 투기 및 매립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선진 사례를 토대로 자체 수립한 평가기준표를 통해 국내 8개 

시도의 폐기물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폐기물 관리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 폐기물 관리 SaaS형 공공 플랫폼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으

며, 폐기물 자체 처리 비율 현황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8개의 지자체만 선별 조사했다는 점과 지자체별 폐

기물 처리능력, 민관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정착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리·사회·환경적 특성을 고

려한 지역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 장비 업체인 TOMRA의 광학 기반 폐기물 분류 

기술처럼 사전에 폐기물 분류 적합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

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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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의 사회적 편익 추정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안상화 서울대학교

이재철 시카고대학교

1. 서론

음식물쓰레기의 규모와 그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크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해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FAO 2019), 유엔환경계획(UNEP)은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약 17%의 음식

품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UNEP 202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이

와 관련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방편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정책이 소비기한 표시제이다. 흔히 식품에 표시되어있는 유통기한을 소비자는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조차도 폐기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의미가 명확한 소비기한을 명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음식물 폐기량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apci and Sapci 2020; Yang and 

Yang 2013; Patra, Feng, and Howard, 2022).

이러한 소비기한 표기 정책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유럽에서는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16년 12월부터 소비기한(‘use by’) 날짜를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Toma, Costa 

Font, and Thompson 2020),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2017년부터 자율적으로 유통기

한과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Karlamangla 2023). 한국도 이에 발맞춰 2023

년 1월 전격적으로 소비 기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23년 9월 현재 실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상품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제품 포

장 변경을 진행한 상태이다.

점점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소비기한의 도입이 실제 

음식물쓰레기 폐기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아직까지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RFID 음식물쓰레기 데이터에 기반하여 2023년도 상반기 한국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가 어

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를 소비자의 식품 선택, 소비 및 폐기와 

관련한 구조적 모형과 결합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의 효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류의 선행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각 표시 방법

의 정보 전달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Sapci and 

Sapci(2020)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통기한(‘sell by’)을 소비기한(‘use by’)으로 혼동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소비자가 유통기한이라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의미의 정보보다 소비기

한이 명기된 제품을 사는 것에 약 27%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을 밝힌 바 있다. Yang 

and Yang(2013)의 경우 한국에서의 설문 조사에 기반하여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여부와 상관

없이 잔존 식품기한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보이고, 잔존 식품기한

을 늘림으로써 오래된 식품의 판매 여지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atra, Feng, and 

Howard(2022) 역시 기존에 문헌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비자가 음식품에 표기되어있는 기한을, 

안전하게 해당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부류는 표시 기한 정책의 결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변화할 수 있는지에 주목

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Sapci and Sapci(2020)와 Yang and Yang(2013)은 소비기한 도입이 보

다 높은 지불 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해당 정책이 유통과정에서 오래 진열되어 

파기되는 제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Yu and Jaenicke(2021)는 소비기한을 직

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미국 뉴욕주의 케이스를 분석하였는데,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멸균 우유의 유통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이 우유를 폐기하는 양이 10% 감소한 

반면 사람들의 우유 섭취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용(2022)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연간 8660억 원의 효과, 식품 산업체 반품 및 폐기 감소로 

연간 260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로 연간 165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

였다. 해당 연구는 소비기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 제조 가공 및 유통업체(0.04%) 및 소

비자(1.51%p)의 평균 폐기율 감소 수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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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의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입

수한 지역별, 일자별 데이터(기간: 2018년 1월~2023년 6월)를 기반으로 이하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 모형 및 결과 

본 연구는 이중차분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이하 DiD)에 입각하여 우선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DiD는 전통적인 DiD 환경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적 차이 없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그 이전과 이후 시기를 비교하되, 이때 

계절적 요인과 같은 시간에 따른 변화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도를 활용함으로써 검정력을 높이고 아래의 통

계적 추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효과를 더 정밀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혹은 배출량의 자연로그값이며, i는 시도, t는 일일 단위를 나타낸

다. 는 상반기(1~6월)를 나타내주는 더미 변수이며, 는 도입 시기 전후인 2022

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더미 변수이다. 는 요일에 따른 고

정 효과, 는 시도 지역에 따른 고정 효과를 의미하며,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류항이

다. 이 식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계수는 DiD 항인 이다. 60개월에 이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β

1을 추정한 결과, 매일 4.3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 0.0068).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한 경우 DiD 계수는 -0.0165로 

나타나(p-value: 0.0034) 이는 약 1.65%만큼 일일 음식 쓰레기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전 데이터 중 일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

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연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는 

비교적 코로나의 영향이 덜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코로나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배제하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

기 및 정책이 시행된 가장 최근 1년여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수는 

-8.408(p-value: 0.0004) 그리고 로그를 취했을 때는 -0.0321(p-value: 0.00003)로 나타났으며 

이전 결과에 비해 계수의 절대적인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RFID 음식물쓰레기 데이터와 이중차분모형을 기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음식

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모두를 고려

했을 때에도 그 감소 효과는,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시기에 따라 1.65%에서 3.21%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정도도 상당하다. 서치

스(2023)에 따르면 전국 1인당 평균 일일 배출량이 0.25kg 정도이며, 김태홍(2022)이 밝힌 음식물

쓰레기 톤당 처리 비용은 2020년 기준 약 19만 원이었다. 대한민국 인구 5137만 명을 가정하면 1

년 동안 소비기한 도입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음식물 처리 비용은 약 146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추

산된다. 2023년이 2020년에 비해 높은 물가와 인건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수

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나아가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식량 자원 보존 등 경제 전

반으로의 영향도 함께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로 인한 사회적 효용은 증폭될 수 있다. 환경부

(2013)의 접근법에 따르면 처리비용 대비 경제적 손실은 약 25배이다. 이와 같은 계수를 곱하면 전

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3650억 원에서 7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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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미세 나노 먼지가 
반도체 불량률에 미치는 영향
황사 초미세먼지의 재해석

이종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전자 DS부문

박정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전자 DS부문

김일진 삼성전자 DS부문

이하은 삼성전자 DS부문

박세훈 삼성전자 DS부문

1. 서론

반도체 국가 기술경쟁력이 글로벌 산업 시장의 핵심이 되면서, 제품 생산성, 품질, 성능 등에 관

한 기술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도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내 공기질(air quality) 

개선 기술, 즉 클린룸 기술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정체되어왔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

되면서 클린룸 실내환경 오염인자에 기인한 불량률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염제어가 시

급한 실정이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에서는 외기(outdoor air)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청정 반

도체 제조환경에 부합하도록 외조기(Outdoor Air Handling Unit) 및 각종 청정장치(고성능 미세

먼지 제어 필터 등)를 사용하여 정화하여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클린룸의 가장 기본적

인 제어 대상인 미세먼지의 경우 최근 10년간 0.1㎛ 이상의 입자를 주요 대상으로 제거하고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 반도체의 집적회로 정밀도가 수 나노미터 크기로 진화되면서 나노

입자 제어에 관한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초미세먼지

가 실제 반도체 불량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3년 황사 시즌을 포함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초미세먼지의 일별 농도 경향

과 초미세먼지(100nm 이하 입자)에 민감한 반도체 제조공정 이후 불량(defect particle)과의 상관

성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클린룸 내 나노입자의 거동, 불량 발생 메커니즘 등을 규명하

316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포스터발표 세션 2. 자원순환과 과학기술  317



고자 한다. <그림 1>과 같이 외기 중에 존재하는 초미세먼지(point 1), 외기 미세먼지 전처리 장치 

후단의 농도(point 2), 클린룸 천장에 설치된 고성능 미세먼지 필터 후단의 농도(point 3) 및 반도

체 공정 후 웨이퍼 표면에서 검출되는 불량입자(point 4) 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23년 1~4월) 상

관성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 초미세먼지(nano-particle) 및 불량 입자(defect particle) 모니터링 측정 Points

3. 결론 및 고찰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반도체 사업장 인근 도심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의 (A)와 같이 황사철(23년 4월) 초미세먼지의 약 80%가 0.1㎛ 이하의 

나노입자임을 검증하였다. 즉,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 클린룸에서는 0.1㎛ 이상의 부유입자를 대

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100nm 이하의 나노입자가 클린룸 기류 및 확산 작용으로 반도체 제품

의 불량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이 실제 불량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봄철 

황사 시즌(3~4월)에는 초미세먼지의 중금속 농도가 겨울철(1~2월)보다 높아, 나노 크기의 중금속 

입자가 반도체 제품(integrated circuit) 불량 증가에 원인이 될 수 있다(<그림 2>의 B & C). 따라

서 일별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 및 불량 입자(defect particle)의 성분 분석과 외기 초미세먼지의 농

도 및 중금속 추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외기 미세먼지가 반도체 생산성에 미치는 정성적/정

략적 영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점점 미세화 및 정밀화되고 있는 반도체 제

조 현장에서 미세먼지의 제어와 모니터링 범위를 기존의 초미세먼지(2.5㎛ 이하)에서 나노입자(0.1

<그림 2> 반도체 사업장(경기도심) 외기 PM2.5 입경 및 중금속 농도 분포

㎛ 이하) 수준으로 강화하여 불량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반도체 불량률에 대한 현황

과 분석 결과는 관련 업체의 기술적 보안 이슈가 있어 최종적으로 재검증 후 본 학술포럼에서 종합

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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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기질 개선 효과 실증분석

임지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서론

인류사회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혁신적인 환경 정책을 모색하고 있

다. 환경 정책은 사회 후생과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환경 정책 도입에 앞서 시범 정책(pilot policy)을 통한 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중국

의 경우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전국 도입에 앞서 2개의 지방과 4개의 도시

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정책을 실시하였다(Li et al., 2022). 미국 역시 북동부 9개 주를 대상으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실시하여 국가 배출권 거래 

시장 시행 이전에 다양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Müller, 2020). 한국의 경우 2005년

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수도권 총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 

지역 내 위치한 대형 대기 사업장(1~3종)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도하고 양적 규제 방식의 

대기정책의 효과성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총량제는 기존의 농도 중심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크게 개선한 정책

으로 인정받아 2020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혜경, 2019). 하지만 정부 보고서와 

국내 선행연구의 정책평가 방식은 초기 사업연도인 2007년과 이후 연도 사업장 SO2, NO2 배출량

에 대한 단순 비교로 인과성 검증과정이 부재하다(박민하, 김용표, 2019; 이혜경, 2019). 또한 사업

장 배출량의 감소가 수도권 대기 SO2, NO2 농도의 유의미한 감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역시 미비하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경우 엄밀한 계량경제학 모델을 사용한 후속 평가 연구를 

다수 진행하여 정책 실험-개선-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Li et al., 2017; Wang et al., 

2019; Yan, 2021; Wang et al., 2022). 한국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양

한 환경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와 event study 모형을 기반으로 인과적 정책평가를 진행

하여 정책 효과성을 엄밀히 규명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본론 

1) 데이터 수집

연구범위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80개 도시 대기측정소의 SO2, NO2 농도이다. 대상 

측정소 중 84개는 수도권, 96개는 비수도권 내에 존재한다. 분석 기준연도는 2016년으로 수도권 2

차 총량제 시행 첫해이다. 수도권 1차 총량제를 기준연도로 삼지 않은 이유는 총량제 과잉 할당과 

참여 사업장 수 저조로 정책 시행 효과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이혜경, 2019). 1차 총

량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총량제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량을 기존의 60%

로 감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2016년 전후 수도권 SO2, NO2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SO2, NO2 농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경제 요인

(자동차 등록 대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지역 내 총생산, 인구밀도)과 기상 요인(기온, 강수량)

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수집하였다(He et al., 2016; Liu et al., 2020; Wang et al., 2019). 그 

결과 2,700개의 관측치를 가진 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2) 분석 모형: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와 event study model

분석을 위해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1)와 event study(2)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때 식(1)의 는 수도권 2차 총량제 시행 여부에 따라 1과 0으로 나타나는 더미변수이다. 

는 정책효과에 대한 상관계수, 는 통제변수의 행렬, 는 오차항이며, i는 관측소 s는 관

측소가 위치한 도시, t는 연도를 의미한다. 식(2)의 는 s에서 정책이 시행된 첫해이고 l은 정책 시

행 연도로부터의 거리이다. 는 시간 지표로 지역 s가 1년 전 수도권 2차 총량제 시

행 대상이 되었다면 1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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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1) 주요 결과 

분석 결과, 수도권 총량제 시행은 SO2 농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NO2 농도는 유의수준 1%로 0.002~0.003ppm 감소시켜 오염 물질별 상이한 효과를 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통제변수 추가 후에도 동일하여 강건성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Pre-trend 분석 결과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추세 가설(parallel 

trend assumption)이 성립해야 한다. 이 가설은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정책 대상과 비

대상 집단의 종속변수 값이 정책 시행 전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동일 추

세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vent study plot을 그려 기준 연도 전과 후의 오염물질 농

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SO2에서는 동일 추세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NO2에서는 기

준 연도 이후 농도가 감소하여 정책 시행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농도 감소 수준이 꾸준

히 증가하여 정책효과가 누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수도권 2차 총량제의 SO2와 NO2 농도 저감효과 추세 

3. 결론

수도권 2차 총량제 시행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NO2 농도는 2차 총량제 시행 이후 

0.002~0.003ppm 감소했다. 이는 2007년 연평균 NO2 농도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의

미한 감소이지만 정부 보고서의 주장인 약 30% 감소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는 환경 정책 시

행 과정에서 과학적 후속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SO2 농도의 경우 동일 추세가설이 성립하지 않아 수도권 2차 총량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와 event study 분석 모두에서 정책 시행과 

SO2 농도 변화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부터 지속된 SO2 농도 감축 

정책과 그로 인한 저황유 사용 증가와 FDG(Flue Gas Desulphurization) 기술 확산 등이 총량제 

이전부터 전국의 SO2 농도를 낮춰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 정책의 비용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책 간 상호관계를 고려한 통합관리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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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입법의 효과 분석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

1. 서론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 등으로 불리는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

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등을 의미한다.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생

물의 서식지 파괴와 같은 환경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수산물 생산량 저하에 따른 소

득 감소, 연안 경관 훼손 등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간 해양쓰레기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해역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표 1>과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약 373억 원에서 2022년 1,32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표 1>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도 지자체 연도 지자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인천광역시, 태안군, 거제시, 당진시, 서산시 

2019년 통영시, 여수시, 울산광역시 2022년 고성군, 완도군

2020년 해남군, 강진군, 목포시, 부산광역시 2023년 군산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의 사업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조례 제정의 입법 효과를 기존 선행연구의 질적 분

석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을 통해 공개되는 해양쓰레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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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경제학에서 특정 정책 및 입법의 효과

를 확인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이하 ITSA)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연구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조례 입법 전후의 단절성을 분석하여 중재

(intervention)의 효과를 확인하는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 analysis)으로, 만약 해당 

지역에서 조례가 입법되지 않았다면 이전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제 관측치

와의 차이를 입법 효과로 측정한다(Turner et al., 2021). 특히 ITSA는 해양쓰레기와 같이 발생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조군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Baicker & 

Svoronos, 2019).

여기서 는 기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나타내며, 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기간, 는 입법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와 의 교호항 그리고 는 해양쓰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자체별 통계변수를 의미한다. 분석에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데이

터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R 4.3.1 버전을 활용하였다.

3. 분석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제정 전 증가 추세 지역은 

제정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거나 제정 전 감소 추세 지역은 제정 후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연구 대상 10개 지자체의 조례 제

정 전 평균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0.26%씩 상승하였으나, 제정 후 약 1.34%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입법 효과는 지자체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태안의 경우 제정 전 2.8% 감소 추세였으나, 

제정 후 13.5% 감소로 10% 이상 큰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인천,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양쓰레기가 증가하여 입법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 조례 입법 전·후의 해양쓰레기 변화 추이
(위좌: 제주, 위우: 여수, 아래좌: 해남, 아래우: 태안)

4. 결론

본 연구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입법 효과를 실

제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입법 전과 

비교하여 입법 후 해양쓰레기가 감소하여 입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크기는 1.6% 감소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조례입법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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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 도시로 간 나무
16~19세기 파리 가로수를 통해 본 자연의 도시화 

박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서론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지금, 가로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

화, 탄소 고정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는 기후변화 시대 도시의 중요한 생태서비스를 제

공하는 행위자로 호명된다. 동시에 가로수는 길을 지나는 모든 시민이 접촉하는 ‘자연’으로서 인간

을 비롯한 도시의 생명과 공존하는 존재로 주목된다. 요컨대 가로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가장 도시적인 자연인 것이다. 그렇다면 숲에서 자라던 나무는 어떻게 도시의 길에 뿌리내리게 된 

것일까? 나무와 가로 체계가 통합된 도시의 형태는 어디에서 왔으며, 도시의 삶에 어떤 함의를 가

지는가?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가로수의 원형을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알레(allée)에서 찾고, 

정원의 명료한 축을 생산하는 산책로이던 알레가 필수불가결한 도시의 조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 파리이다. 프랑스 파리의 가로수길 모

델이 전근대 유럽 주요 도시에서 모방되었을 뿐 아니라 가로수가 있는 근대 가로 체계의 역시 근대 

파리에서 전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시 수목 및 가로수의 역사를 다루는 2차 문

헌을 중심으로 정원의 알레가 도시의 길로 확장하는 경위를 정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로수길

의 형식 문제만을 다룬 기존 문헌에서 더 나아가 정원에 함축된 합리적 질서가 가로수길과 함께 도

시로 확장되면서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알레가 도시의 길로 거듭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알레 형식은 정

원의 담장을 넘어 독립적인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교외 도로인 아비뉴와 결합해 대형화

되고 확장된 형태의 규모 있는 가로수길이 탄생한다. 이상 두 단계는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에 진행

되며 이때 탄생한 여러 가로수길의 모델은 19세기 후반 파리 대개조 사업에서 통합되어 도시 전역

을 관통하는 나무가 심어진 도로 체계가 건설된다. 근대 파리는 전 세계 도시의 전형으로서 모방되

어 나무는 전 세계의 길에 뿌리내리게 된다. 이 글은 세 단계 중 근대화 이전 절대왕정기의 두 단계

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2. 알레: 가로수길의 원형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의 합리적 질서를 따르는 기하학

적 형태를 띤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난 교외 저택에 조성된 르네상스 정원의 형식 원리는 기하학이

었다. 본 연구는 르네상스 정원의 알레가 형태, 방향, 인지의 측면에서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하며 이

러한 원리에 따른 알레의 나무가 가지는 특징에 주목한다.

첫째, 르네상스 정원은 기하학에 따라 공간을 조직했다. 특히 직선의 산책로로서 알레는 공간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축을 생산했다. 알레는 대지를 기하학적으로 조직하고 분할하고 구획한다. 알

레에는 보통 나무가 심어졌는데, 나무는 지금의 가로수길과 유사하게 단일 수종으로 선택되어 일

정한 간격, 일정한 크기로 배치되었다. 나무는 정원에서 길과 길이 아닌 영역을 분할하는 장치였다. 

둘째, 정원의 알레는 일방향적 지향을 가졌다. 직선의 형태는 직선의 전망을 생산했고, 이러한 전

망의 소유자는 빌라의 주인이었다. 즉 알레는 건물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졌다. 

이때 나무의 역할은 길의 방향을 안내하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인지적 측면의 특징을 불러온

다. 알레는 건물을 중심으로 외부로 뻗는 기하학적 전망을 생산했다. 이때 나무는 정원의 기하학

을 강조하며 녹색의 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레의 나무는 목재나 식량과 같이 실질

적으로 이용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상의 대상이었다. 

3. 정원을 넘어: 도시의 알레

16세기 말부터 프랑스 절대군주는 장대한 산책로를 파리의 주변부에 조성하기 시작한다. 새로

운 산책로는 정원의 알레 형식을 따라 곧은 길에 나무가 열식한 것이나 입지와 규모 면에서 전통적 

알레와 구별된다. 새로운 도시의 알레는 정원의 담장을 넘어 도시에 위치했다. 또한 강력한 왕권을 

재현하기 위한 거대한 규모를 가졌다. 절대왕정 시기의 알레는 쿠르, 팰맬, 불르바르의 세 가지 유

형으로 나타난다.

먼저, 17세기 초반 등장한 쿠르는 왕실의 강력한 여성들이 센 강변에 조성한 마차 산책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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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 왕녀 마그리트 드 발루아의 쿠르와 5년 뒤 조성된 왕비 마리 드 메디치의 쿠르라렌(Cours 

la Reine)은 공통적으로 여러 열의 알레를 사용해 차선과 보행로를 구분했다. 더 큰 규모의 쿠르라

렌의 경우, 네 쌍의 알레가 있어 공간을 다섯 개로 등분했고, 가운데 세 길은 마차용, 양측의 두 길

은 보행로로 사용되었다. 쿠르라렌에는 4m 간격으로 1,600그루가 심겨 있었다. 두 쿠르는 알레의 

형식을 응용하여 ‘유럽 최초로 탈 것과 나무를 결합시킨 경관’이었다.

다음으로, 팰맬과 불르바르(boulevards)는 쿠르와 마찬가지로 위락과 산책을 위한 공간이었으

나, 조성 주체는 각각 앙리 4세와 루이 14세로서 절대군주의 공간이었다. 두 공간 유형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성벽이라는 기존 도시 구조를 활용해 나무를 심고 길을 냈다는 점이다. 프랑스 절대왕

정의 포문을 연 앙리 4세는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에 한 쌍의 알레를 가진 팰맬 게임장을 파리 

성벽의 두 부분에 만들었다. 앙리 4세의 팰맬(palmail)이 성벽에 외접했다면, 1670년대 루이 14세

가 대대적으로 조성한 산책로는 중세 성벽을 허물고 남은 자리를 산책로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불

르바르로 불리게 된 이 새로운 산책로는 쿠르와 마찬가지로 마차 산책로로서 거대한 규모에 네 쌍

의 알레, 즉 네 열의 나무를 심어 공간을 선적으로 구획했다.

이상 살펴본 절대왕정의 알레는 정원의 담장을 넘어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했다. 가로수

길의 원형인 알레는 정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를 넘어 독립적인 도시 공간에 활용되었으며 새

로운 교통수단과 결합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원 유래 대규모 산책로가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제

도하여 공간의 질서를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균등한 나무 열은 평면을 복수의 선으로 분할하여 

통행을 위한 질서를 부여하고, 평탄화 및 포장 처리는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대지의 형상을 말끔

하게 잘라냈다. 그러나 도시의 알레는 도시의 체계적인 길이 되지는 못했다. 알레는 17세기 정원의 

담장은 넘었으나 여전히 귀족이나 부유한 계급의 전유하는 공간이었다. 이들 공간은 부르주아 계

급의 성장과 파리의 지속적 팽창, 다가올 프랑스 혁명에 따라 한 세기 후에나 대중의 거리, 도시의 

거리로 개방될 예정이었다.

4. 외부 세계를 향해: 태양왕의 아비뉴

불르바르가 조성되던 17세기 후반, 베르사유와 튈르리 정원의 바깥에서 알레와 아비뉴(Avenue)

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도로가 생겨난다. 아비뉴란 본래 농촌에 기원을 둔 교외의 길로서, 특히 

귀족의 영지나 농장, 마을로 향하는 진입로였다. 그러나 루이 14세의 조경가 르 노트르는 튈르리 

아비뉴 확장과 베르사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정원 내부를 조직하는 형식 원리를 정원 바깥

의 진입인 아비뉴에 적용한다. 르 노트르는 아비뉴를 상징적 축을 재현하는 정원의 알레를 전례 없

는 규모로 확장하여 설계했다. 본 연구는 아비뉴가 비슷한 시기 조성된 쿠르, 팰맬, 불르바르처럼 

일정한 영역에 속하거나 성곽을 두르며 완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의 알레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비뉴는. 대신에 정원이라는 닫힌 세계를 뚫고 외부 세계로 향했다.

파리의 튈르리 아비뉴와 베르사유의 아비뉴는 태양왕의 절대권력을 재현한 장대한 아비뉴였

다. 먼저, 훗날 샹젤리제로 불리게 될 튈르리 아비뉴는 튈르리 정원의 중심 축을 따라 확장한 것이

었다. 이탈리아 출신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를 위해 이탈리아 정원 전통을 파리에 그대로 가져온 

튈르리 정원은 전형적인 직선 축을 가지고 있었다. 르 노트르는 이 튈르리 정원의 명료한 축을 입

구를 넘어 도시의 동쪽으로 길게 연장했다. 파리 인구가 폭증하며 도시가 외연을 넓혀감에 따라서 

튈르리 아비뉴는 끊임없이 연장을 거듭한다. 1710년의 연장에서 튈르리 아비뉴는 샹젤리제 아비

뉴로 개칭되며 튈르리 정원과의 명시적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도시의 관점에서 

중세 성곽 위 불르바르는 팽창하는 도시를 옥죄는 벨트였다. 반면 튈르리 아비뉴는 기존의 폐쇄적 

구조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도시 가로의 면모를 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왕실의 사냥터였던 베르사유에서는 과밀하게 개발된 파리보다 획기적인 아비뉴의 등장이 

가능했다. 17세기 후반에 건설된 베르사유의 아비뉴는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아비뉴로 구성되었다. 

트리비움이라 불리는 형식의 세 갈래 길은 베르사유 궁전의 입구에서 뻗어나갔다. 세 개의 선은 도

시를 가로질렀으며 건물은 지배적인 선에 후행했다. 베르사유의 중심 축과 이어지는 정중앙의 아비

뉴는 파리 아비뉴(Avenue de Paris)였다. 파리 아비뉴는 호수를 메우고 급경사의 언덕을 자르는 4

년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1680년대에 베르사유와 파리를 잇는 가장 합리적인 도로로 건설

되었다. 파리 아비뉴는 폭이 60m에 이르렀고 이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두 아비뉴는 그보다는 

약간 좁았다. 세 아비뉴에는 네 열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태양왕을 위한 녹색 전망을 위해 주변 건

물은 나무의 높이보다 낮게 제한되었다.

태양왕의 아비뉴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듯 세계의 중심이자 주인으로서 절대군주를 드러냈

다. 베르사유의 세 갈래 길와 튈르리 아비뉴는 일반의 통행을 위한 도시 가로가 아닌 명백히 권력

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경관이었다. 베르사유를 탄생시킨 정치체제는 전근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합리적 질서에 따라 기하학적 도로 체계를 설계하고 나무와 건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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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행은 근대적 도시계획의 면모를 띤다. 태양왕의 아비뉴는 나무가 심어진 도시 가로의 모델을 

제공하여, 다음 세기 워싱턴 D.C의 가로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두 세기 후 파리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아비뉴와 불르바르는 결합해 도시 전역을 기하학적으로 관통하는 가로수길 체계가 

완성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가로수길의 원형을 르네상스 정원의 알레에서 찾고, 그 알레가 프랑스 절대왕정

기에 도시의 길로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16-17세기의 쿠르, 팰맬, 불르바르 등 산책로와 루

이 14세의 장대한 아비뉴에서 기하학은 정원의 내적 질서를 넘어 도시라는 열린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로 확장된다. 정원의 알레가 도시의 길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나무를 도시에 길에 이식한 것이 

아니라 고전주의 정원의 원리, 즉 기하와 벡터를 도시의 원리로 이식하고 확장한 것이었다. 

최근 국내에 많은 지자체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정원과 정원도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는 나무가 있는 가로 체계의 형식 원리의 기원이 정원임을 밝히며 현대 도시가 이미 정원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원으로서의 도시는 나무를 녹색 전망을 위한 객체, 구획을 위한 장치

로 보았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와 절대왕정기 프랑스와 다른 형식과 원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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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의 미래상
뉴노멀 공원의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수료

1. 들어가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

후, 전 세계는 거리두기 정책을 비롯한 공간 이용 양상과 공중위생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다. 이른바 도시 환경의 거의 모든 공간적 형태와 사회적 행태가 변모하면서, 기존에 존중

받던 효율성과 연결성의 가치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에 제동을 걸고 대안의 모색과 과감한 실천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간은 단연 공원이다. 다중이

용시설의 이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규범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의식적 규범이 전방위적으로 권

고되고 있을 때, 공원의 방문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서울연구원, 2020). 공원이 근대 도시화와 산

업화로 인해 발생한 공공 위생과 전염병 문제로 ‘발명’되었음을 상기해보면(황주영, 2014), 오늘날 

‘공원’이라는 공간의 재발견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이 선택 가능한 외부 공

간의 대안이 축소되면서,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이 현대인의 새로운 안전한 안식처로 주목받기 시

작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팬데믹 시대의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 가치, 산업구조, 실물경제, 교육환경의 변

화에 대해 주목해왔으나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탐색은 미진했고, 일부 공원녹지 설계 전

략 등을 다룬 바 있음에도 공간과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머물렀다(서울연구원, 2020; 이진희·

김현우, 2021; 길수연 외, 2021; 유예슬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으로서 도

시 환경의 공공시설인 공원을 살펴보고, 도시의 복원력 또는 리질리언스의 관점에서 공원의 역할

을 강조하는 연구를 바탕으로(공지희·김충호, 2021; 김학열, 2022; 김주미 외, 2022) 도시공원의 

보건사회학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강화 등 

새로운 사회적 규범 하에서 도시 공간, 특히 공원을 영위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시민들의 안

전한 외부 공간에의 욕망을 통해 팬데믹 도시 환경의 단면을 살펴보고,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시공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2. 팬데믹 공원

1) 공원의 재발견

국제적인 빅 테크 기업 구글(Google)은 코로나19 사태의 범지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이 데이터는 도시 환경의 공간적 분류를 기준으로 유동인구의 분포 

변화를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발효 이후, 공원을 비롯한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이 극적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공원 이용과 여가시설 이용의 인구 분포 변화를 비

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팬데믹 초기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도시 인프라에 관한 분석에서는 공원 및 녹지가 시

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 작동하고 있고, 더불어 대도시 서울의 풍부한 녹지

가 우수한 방역 요인으로 분석하였다(서울연구원, 2020).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린공원의 

이용자 수가 늘고 상업공간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공원은 도시민의 피난처이자 여가공간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박인권 외, 2021).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피로감과 바이러스 감염

이라는 불안감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 같은 안전

한 외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력은 코로나19에 대한 도시사회적 대안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공원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중

에 발생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2) 다음 세대의 공원

인류가 과학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래, 도시 공학의 기술적 

발달과 그 산물로서의 대도시는 전염병에 취약한 공간적 구조와 기능적 양상을 내포해왔다. 현대 

도시가 추구해온 물리적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비물리적 공간의 네트워크 강화라는 가치가 오히려 

전염병에 유약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팬데믹 선언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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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책과 시민들에게 급속하게 침투한 공중 보건 의식은, 도시를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시민의식

과 공간의 생산 과정을 흔들어 놓고 있다. 도시공원은 각종 팬데믹 스트레스의 완충 지대이자 일

상을 유지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서 보이지 않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의 개발은 도시민의 일상을 보전하기 위

한 절실한 문제이다. 공원은 대중을 위해 물리적으로 건조된 도시기반시설이자 공공 공간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망과 도시사회적 요청을 바탕으로 직조되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

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공원은 새로운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을 것이다. 개인

과 사회의 의식 변화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르는 공원 조성의 목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의 보편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공적 경험(public experience)은 ‘쾌적한 도시 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제이기에, ‘공공의 복리증진’ 역시 다

시 쓰일 공산이 크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어젠다를 구체

화해야 한다.

3) 뉴노멀 공원의 실천 전략

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오픈스페이스라는 물리적 거점과 근린공원이라는 공공재를 거듭 주목

해야 한다. 팬데믹 시대 전 세계가 도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발견한 ‘공원’은, 새로운 형

식의 공공 공간과 그것의 운영을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자, 시민들의 지역사회 안녕을 보

전하는 가장 대중적인 공공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노멀(new normal)의 공원이 

공간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공공성의 기능과 그것의 형태적 재현을 준비해야만 한다. 포스트 코로

나 시대 공원의 뉴노멀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확보

(2) 공중 보건 및 재난 특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3) 비공원 공간의 공원화 가능성에 대한 공간적 실험과 실천

(4) 보건사회학적 명분을 강화하는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5) 공원의 야외 공간의 시설 상황 및 실시간 혼잡도 제공

3. 나가며: 공원, 일상의 보루

자연권이 공표된 이래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였다. 그러나 팬데

믹이 발효된 상황에서는 개인 권리의 제한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한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개인의

식 차원과 사회 규범 차원에서 환경보건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과정은, 생활세계의 범주에서 공중 

보건 에티켓과 위생 의식을 향상시켰다. 또한 코로나19의 역학 조사와 그 결과는 공공 방역 정책의 

근거로 인용되어 생활세계 내 공간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생활세계에서의 공적 경험은 다음 

세대 사회문화상을 형성하는 의식의 근간이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일상은 뉴노멀의 이

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중반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병폐의 대안으로 발명된 공원은, 21세기 팬데

믹으로 인해 재조명 받고 있다. 도시공원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넓은 야외 공간

을 제공하며, 초화와 수목을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친수 공간과 휴식 시

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원이 19세기부터 제공해온 유구한 전통의 환경 디자인이자,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도 유효한 미래적 공간 서비스이기 때문이다(박영석, 2021). 도시민의 주거양식에서 채

워줄 수 없는 외부 공간과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원은, 19세기 발명된 이래 도시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 온 인류의 낯설지 않은 공간 이용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원은 도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보건사회학적 공공재로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상황에서 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발견되었고, 이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공간적 수요와 욕망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세대 공원이 시민들

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의 오픈스페이스였다면, 다음 세대 공원은 보건사회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한 도시회복력 작동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이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에 가

장 효율적으로 구획되어 분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의 공공재는 일

상의 보건사회학적 보루로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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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통합, 친환경, 안전의 관점에서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원

박성훈 국립재활원 연구원

강보라 국립재활원 연구원

김시내 국립재활원 연구원

이연재 ㈜아이엠그라운드 대표

1. 서론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된 ‘꿈틀꿈틀 통합놀이터’이

며, 우리나라의 놀이시설 77,949 중에 통합놀이터는 약 23곳(0.03%)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현철, 2022).

그리고 통합놀이터 관련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합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국민은 여전히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이식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통합놀이터만들기 네트워크, 2016).

또한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놀이터로

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으로(장애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세대 통합 환경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다(엄하영, 

2019). 이렇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통합놀이터가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제

정되지 않아(엄선희, 2019), 조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타

고 있던 그네 의자의 기둥이 부러지면서 넘어져 근처에 있던 아이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

다(신용승, 2023). 

이에 따라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비 아동, 장애인, 비장애인, 성인, 노인 등이 함께 어울리며 신

체·정신·사회적 기능 요소 고려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 및 장비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에 대한 고려사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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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인터뷰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을 위하여 재활, 스

포츠,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 3인을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활 전문가 1명, 스포츠 전문가 1명,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 1명, 총 3명

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4세이고 평균 경력은 

19.8년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 의도적 표집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

는 통합놀이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경험과 연구 경험을 갖추고 실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합놀이터 조성 방향 정립에 관한 식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중

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활, 스포츠,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를 섭외하여 최종 3인으로 최종 연

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인터뷰 질문 구성

인터뷰 질문 구성을 위하여 통합놀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

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토의를 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인터뷰 질문은 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하여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인터뷰 질문을 제작하였다.

(3) 인터뷰 수행 방법

2023년 7월에 전문가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인터뷰 방법을 통해 

미리 작성된 질문을 전문가에게 보내어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뷰는 연구자가 시간제한

을 두지 않고 실시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질문지에 기재된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자료 수집

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허락하에 전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공동연

구자 1인이 전사하였으면 다른 공동연구자 2인이 전사본과 녹음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인터뷰 내용은 연속적 비교법에 따라 유형화 및 부호화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녹음하여 연구자

들에 의해 전사본으로 작성한 후 분석하였다. 먼저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한 

후,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의미 있는 내용을 부호화하였다. 

반복적인 부호화 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범주를 정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범

주를 모아서 3개의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두 번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영역을 수정 보완하

였다. 연구자에 의한 일방적인 편견이나 과도한 주관적 해석의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작성된 인터

뷰 내용은 보건복지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범주화하였으며, 내용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표집으로 

조사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 시 연구자를 교차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

구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다시 재검증받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사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완

성하고자 하였다. 

2) 연구 결과

(1)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

① 다양한 대상자의 통합을 고려한 장비 디자인

장애인(휠체어, 유모차 사용자 포함), 비장애인, 성인, 노인(지팡이 사용자 포함), 반려견 등 다양

한 대상자가 개인별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장비 디자인이 설계되어 통합놀이터가 

구축되면, 대상자별 놀이터 이용에 있어서 분절이 줄어들고 거주지에 가까운 통합놀이터를 편리하

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발달 및 생애 주기적 이용과 세대 통합, 그리고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까지 사회적 기능 강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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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대상자의 기능을 고려한 장비 디자인

어린이 놀이터의 ‘트램펄린’, 야외운동기구, 노인용 ‘큰 원 그리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뺑뺑이’, ‘모래놀이’와 노인 놀이터 ‘손가락 계단’을 이용한 감각 놀이 

등에 의한 인지 및 심리 기능 향상처럼 다양한 대상자가 개별·통합적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디자인

이 요구된다.

③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및 장비 디자인

숲 체험장, 생태 놀이터, 생태 공원 등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편의시설과 함께 구성

된 통합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 환경 및 장비에서 문제 시 되었던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휴식이 함

께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대상자가 함께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장비

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설계되고 코르크 등의 재생 재료를 이용한 놀이터의 바

닥,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통합놀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 다양한 대상자의 통합을 고려한 장비 디자인, 2) 다양한 대상자의 기능을 고려한 장

비 디자인, 3)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및 장비 디자인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면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비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통합, 친환

경, 안전) 실외 통합놀이터를 활용하거나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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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학교 주변 공사 안전 시설물 공공디자인 적용 연구
학교 인근 공사에 따른 지붕형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윤윤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이성구 바이런 조경기술사사무소 부팀장

박재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학예연구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대규모 공사장 주변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통학환경 관리가 필요한 시점

-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정비 사업(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오피스텔 신

축, 모아주택,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음 

- 공사장 주변 환경(construction environment)은 일정 규모 이상, 특정 기간 발생하는 측면

에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시적이지만 중대한 위해 요인(temporary but critical 

hazard)’으로 볼 수 있음

2) 국내 통학 환경은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선적 공간환경(pathway)이나 주민들도 같이 이

용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성 차원의 접근 또한 필요함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를 보호하

기 위해 지정된 구역)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와 함께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발

생하는 공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

2조에서 교육환경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의미함)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

- 공사 중 설치되는 가설 형태의 ‘지붕형 보행자 통로’가 대표적인 경우로 일정 규모를 지닌 시각적 

요소이면서, 보행을 지원하는 시설물로 공공성 차원에서 이의 디자인, 설치, 관리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2.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한계)

1) 정부 부처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 지자체에서 공사 중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항들이 일

부 제시되고 있으나 일관된 설치 기준, 운영관리 매뉴얼 부재

- 금년도 정부 부처 합동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계획에서 초등학교 보행로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으나, 공사 중 통학로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고 있지 못함

-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가시설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에 ‘지붕형 보행통로’에 대한 매뉴얼이 수

록되지 않음

- 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건축공사 가이드에서 지붕형 안전통로 설치에 대한 사항이 일부 제

시되어 있으나, 예시로 제시되고 있을 뿐 설치 기준 가이드를 담고 있지 않음 

- 공사 현장마다 시공사에서 보도 폭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되어,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3. 주요 분석 결과 및 제안

1) 분석 결과

공사에 따른 인근 학교의 단순 민원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임시방편적 간이 시설’ 대상을 넘어 

‘지역생활권 재난·안전관리 대상 시설’로서 접근 필요

- 지역생활권 차원의 ‘걸어서 가는 학교 길(school walking route)’에 대한 재난·안전으로 환

원하여 체계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통학환경 조성 방향 제안

<그림 1> 2023년 ‘도전·안전 사회’ 아이디어 분야(학교 및 학교시설) 공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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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안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시설 매뉴얼 개발
- 다음 세대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 민·관·학이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부처 간
협의체
민관학

협력체계
구성

실태점검
디자인

매뉴얼(안)
개발

시범 적용
지역맞춤형
가이드 마련 
및 정례화

확산
(대국민

인식도 제고)

4. 기대 효과 

본 제안의 강점과 기대 효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요약될 수 있음

① 체감도가 높은 국민의 지역 생활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데 일조

② 현행 추진 중인 통학 안전 정책과 사업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완결성을 

지닌 안전한 보행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음

③ 사각지대로 여겨온 다양한 이슈(일상 보행·공사 중 통학 안전)에서의 학교 주변 통학로 정

비를 부처 간·민관학 협력으로 해결하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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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있어서
계절 선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검증

전철현 영국 스털링대학교 경제학과,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1. 서론

생태계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징과 외부효과(externality)의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되어왔으며 환

경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생 손실(welfare loss)도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시장경제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생태계서비스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내재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비시장가치평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설시장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타 방법론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조사자료와 결

과를 바탕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연간 가치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4계

절이 있는 경우에 한 시점에서 추정된 가치는 평균 가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소(과대)평가의 문

제가 발생한다. 즉, 4계절 중에 하나의 계절 가치만을 토대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면 

경제성 분석과 환경정책의 오류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된 계절 선호

(seasonal preference)에 대해 국내에서 발행된 연구자료를 토대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가설

검증과 모형추정을 통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계절별 선호(변화)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저평가 문제와 환경훼손의 문제 개선에 기여하며,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근

거 자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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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국내외 선행연구 

국내외적으로 계절 선호와 지불의사액 추정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다. Bartczak(2012)은 폴

란드의 도시 근교 산림에 대해서 여행비용법을 적용하여 계절별 수요를 분석하고 소비자 잉여(지불

의사액)를 추정하였다. 봄에는 €2.60, 여름에는 €2.43, 가을에는 €3.68, 겨울에는 €2.85로 가을이 

가장 선호되는 계절이며, 다음은 겨울이며, 봄, 여름의 순이었다. 평균 지불의사액 €2.89를 기준으

로 약 -15.9~27.3%의 차이가 계절별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해운대 해변을 대상으로 단일양분

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성수기와 비성수기 시즌을 구분하여 약 20%의 지불의사액 

차이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박충호 2011). 자연자원과 관련된 메타분석은 김현노 외(2018)에

서 권역별 수질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액과 경제적 편익을 도출하였는데, 한강 수질

이 1등급 개선될 경우에 가구당 지불의사액은 약 4,433.2원, 낙동강의 경우 3,021.2원, 금강의 경

우 1,900.4원으로 추정(중위값)되었고, 연간 총편익을 환산하면 253억~5,500억 원이었다.

2) 실증분석 및 결과

(1) 계절 선호 검증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과 통계적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메타데이터 구축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Havranek 외 2020) 생태계서비

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연구결과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회지 및 논문 제공서비스 사이트(riss.

or.kr, DBpia), 대학도서관, EVIS, 주요 학회지, 국회도서관, 관련 주요 연구원 홈페이지(보고서 

및 학회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위에서 검

색된 논문과 보고서에서 관련 추정치와 독립변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에 적합하도록 코딩, 입력하

였다(Nelson et al. 2020). 메타데이터셋 주요 구성은 자연환경자원의 유형, 경제적가치 형태, 지

불단위, 평가방법론 유형, 조사연구 지역, 샘플크기, 논문과 보고서의 구분, 조사 및 발행연도, 지

불수단, 설문조사 형태, 조사 시기(4계절),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다(Stanley 2012). 마지막 단계로 

본 가설 검증을 위해서 3가지 모델을 추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의 이질성, 이분산성 등

(Harvranek et al. 2020; Brown 2021, Koller 2016)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메타

데이터는 1999~2022년까지이며, 총 350편(연구논문 및 보고서)이 선택되었으나 12편이 제거되고, 

338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1,270개의 추정치가 확정되었다.

(2) 모형추정과 가설검증 결과

메타분석의 장점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Stanley et al. 1989; 2012).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계절 선

호 가설 설정과 검증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였

고, 각각 더미를 지정하게 되는데 더미 1은 봄((3~5월)에 연구된 데이터, 더미 2는 여름(6~8월), 

더미 3은 가을(9~11월), 더미 4는 겨울(12~2월)에 조사된 데이터로 지정된다. 그리고 패털데이

터 특성상 시간변수(연도)와 지역변수가 포함되며, 적용된 모형은 세미로그 형태로 계수값은 퍼센

트 변화를 나타낸다.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혼합효과(robust m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하

였고, 합동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 가중 OLS(weighted ordinary least square)

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yit)는 각 연구 논문에서 추정된 지불의사액이 사용되며, 가설 검증모형

은  이며, 그리고 각 계절에 대한 귀무가설은 

이고, 대립가설은 이다. 위

의 모형은 F-분포를 따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값을 기준으

로 귀무가설을 검증한다. 위의 가설검증을 위해 모형1과 모형2(<표 1>, <표 2>)로부터 구한  F-값

은 4.6[=                                 으로 도출되었다.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값(F3,1247)은 0.05 

유의수준에서는 2.37, 0.01에서는 3.32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유의수준 모두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되었다. 이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그동안 간과된 ‘계절’이라는 변수가 우리의 효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계절별 계수(coefficients)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여름 0.11, 가을 0.47, 겨울 0.29로 추정되었다(여기서 봄의 계수는 더미함정(dummy 

variable trap)을 피하기 위하여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모형을 반복적으로 추정한 결과 약 -0.13 

정도였음). 즉, 계절별로 11~47%까지 지불의사액의 차이가 나고, 그동안 가치가 이 정도 저평가된 

것이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시장가치평가에 계절선호가 반드시 반영되

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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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TP 모델 파라메터 추정치(비제약 모형)

(1) (2) (3)
Pooled OLS Weighted OLS Robust Mixed effect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Estimate Std. Error
Intercept 6.98**** 0.32 7.13**** 0.33 8.31**** 0.47

A. Natural resources
River & freshwater 

wetland
0.13 0.18 0.03 0.19 0.09 0.16

Sea 1.12**** 0.18 1.11**** 0.19 0.79**** 0.16
Mountains 0.61**** 0.15 0.76**** 0.15 0.31**** 0.12

Stream 1.33**** 0.24 1.06**** 0.28 1.10**** 0.21
Tidal flat 1.29**** 0.25 1.35**** 0.26 1.23**** 0.23
Animals 0.20 0.48 -0.02 0.48 0.26 0.4

National Parks -0.36** 0.17 -0.47** 0.18 -0.49*** 0.25
Provincial Parks 0.36 0.35 0.25 0.39 -0.05 0.3

B. Method relevant
Use & nonuse value -0.33 0.39 0.23 0.49 0.68*** 0.39

Unit by people -0.36 0.26 -0.49* 0.28 -0.53 0.22
Unit by household -1.10**** 0.27 -0.97**** 0.28 -0.86*** 0.23

Contingent valuation -0.2 0.18 0 0.19 -0.58**** 0.16
Choice experiment -1.32**** 0.21 -0.65*** 0.22 -1.28**** 0.19
Single bounded CV 0.64**** 0.17 0.62**** 0.18 0.50*** 0.14
National vs. local 1.57**** 0.17 1.54**** 0.17 0.76* 0.58

Number of samples -0.00**** 0 -0.00*** 0 -0.00**** 0
Natural science 

journal
0.34*** 0.12 0.22* 0.13 0.03 0.11

Tax payment 0.39*** 0.15 0.30** 0.15 -0.13 0.13
Face to face 1.48 **** 0.2 1.25**** 0.2 1.31**** 0.18

Academic journal -0.04 0.16 -0.06 0.17 -0.01 0.13
Replication -0.06 0.11 0.09 0.12 -0.08 0.09

C. Season 
Summer 0.21* 0.12 0.18 0.13 0.11* 0.11

Fall 0.41**** 0.12 0.40*** 0.12 0.47**** 0.11
Winter 0.16 0.2 0.02 0.2 0.29 0.18

D. Socioeconomic
Income(log) 0.06 0.04 0.03 0.04 0.24* 0.19

Age -0.01 0.02 -0.01 0.02 -0.16 0.17

R2(Adjusted R2) 0.27(0.25) 0.42(0.41) R2c: 0.47
P-value P-value: < 2.2e-16 P-value: < 2.2e-16 R2m: 0.18

*, **, ***, ****는 통계적으로 10%, 5%, 1%, 0% 수준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괄호는 P값을 나타낸다. 

<표 2> WTP 모델 파라메터 추정치(제약 모형)

Estimate Std. Error t value
Intercept 7.85 0.45 17.10***

River (freshwater wetland) 0.14 0.17 0.80
Sea 0.85 0.17 4.87***

Mountain (forests) 0.28 0.13 2.10**
Stream 1.25 0.23 5.31***

Tidal flats 1.39 0.25 5.36***
Animals 0.01 0.44 0.01

Provincial parks 0.1 0.33 0.29
Use and nonuse value 0.92 0.42 2.15**

Unit by household -0.48 0.13 -3.54***
CVM -0.44 0.16 -2.61***
CE -1.41 0.20 -6.91***

Single bound CV 0.53 0.16 3.29***
Number of samples 0 7.84E-06 -3.86***

Natural science journals 0.03 0.11 0.24
Tax payment -0.02 0.14 -0.15
Face-to-face 1.07 0.18 5.69***

Household monthly income 
[log] 0.36 0.20 1.73*

National parks -0.28 0.27 -1.04
Random Effects

σ2 2.84
τ00 time 1.1

τ00 id 0.4
ICC 0.35
N id 8

N time 31
Observations 1272

Marginal R2/ Conditional R2 0.151 / 0.445

*, **, ***, ****는 통계적으로 10%, 5%, 1%, 0% 수준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괄호는 P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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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시민들은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공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재는 저렴하게 공급되

어야 하고 그 가치를 저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사계절 역시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환경체험 등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태계 보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

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시즌 데이터만을 이용하기보다는 계절별로 샘플을 나누

어 연구조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환경정책 평가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계

절별로 나눠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더 정확한 환경정책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 결과의 계절 계수는 환경정책 연구의 조정계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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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왕개미에서 나타나는 
다형적 채집자의 결집 행동

조혜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사과정, 숲과나눔 장학생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사회성 곤충에서는 개체들을 규제하는 규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군체를 효과적

으로 유지할 수 있다(Wilson 1976, 1985; Seeley 1982, 1985). 기존 연구에서는 다형성을 기반

으로 한 개미들이 결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이어 발생하는 업무 간의 이동 시

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Depickère et al., 2004). 본 실험에서는 일본왕

개미(Camponotus japonicus)라는 종을 테스트하였다. 일본왕개미는 대한민국 전역에 널리 분

포하는 흔한 종으로, 토양에 둥지를 파고 다양한 크기의 노동 개체를 보이는 다형성을 나타낸다

(Dhadwal and Bharti, 1866). 이 행동 연구는 다형성을 기반으로 한 Camponotus 속에서의 집

결 행동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사회성 곤충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연구의 목표

다형성은 다형성 노동 개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형태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일본왕개미의 채집자를 대상으로 형태에 기

반한 집결 행동의 행동적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2. 본론 

1) 연구 내용

(1) 클러스터 안정성

기존 연구에서 대형 개미는 소형 개미보다 비교적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대형 개

미가 소형 개미보다 더 많이 결집하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Sempo et al., 2006). 이러한 정

보를 기반으로, 개미의 계급에 따라 군집 행동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실험은 세 가지 계급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실행했다. 큰 개미일수록 더 안정적인 결집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

하였다.

(2) 비활동성 개미가 클러스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군집 안정성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군집 행동의 기작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파일럿 실험에서는 

비활동성 개미가 존재한 곳에 그룹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비활동성 개미는 보통 집 내에서 

적은 영역을 이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harbonneau, 2017). 이는 비활동성 개미 자체가 비교

적 안전한 보금자리를 나타내는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가

설은 비활동성 개미가 결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세웠다.

(3) 비활동성 개미의 공간적 고립도

비활성 개미의 존재 외에도 그들의 위치가 중요할 것이다. 비활동성 개미는 다른 활동적인 개미

와 비교하였을 때 둥지 중심에 가까이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Charbonneau, 2017). 계급에 따른 

결집 안정성의 차이와 비활동성 개미가 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비활동성 개미의 위치

가 군집 행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일럿 연구에서는 비활동성 개미가 그들의 계

급에 따라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가설은 계급에 따

라 클러스터로부터 비활동성 개미의 공간적 고립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세웠다.

2) 연구 방법론

(1) 실험 구성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일본왕개미(Camponotus japonicus) 8개의 군체를 대상으로, 군체

마다 세 가지 계급(대형, 중형, 소형)을 16마리씩 채집하였다. 그 후 실내로 가져와서 마지막 자극

으로부터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개미는 실험 전에 1시간 동안 별개의 플라스틱 통에 넣어졌

다. 결집 행동(또는 후술될 ‘클러스터’)은 개미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로를 인식 가능한 거

리 내에 있으며, 흉부(thorax)부터 흉부까지의 거리가 개미 몸 크기의 두 배보다 작거나 같은 때로 

정의되었다(안테나 제외). 실험은 지름 54cm의 원형 아레나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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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분석

Netlog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미들이 아레나에 넣어진 지 1분 후부터 개미의 흉부 좌표

를 10초마다 추적하였다. 클러스터는 여러 개가 형성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가장 큰 

클러스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후로 언급되는 클러스터는 가장 많은 수의 개미가 있는 그

룹이다. ‘클러스터 안정성’은 클러스터 크기에 따른 클러스터 성장률을 의미한다. 클러스터 크기는 

해당 클러스터의 개미 수를 의미하며, 클러스터 성장률은 10초 동안 일어나는 클러스터의 변동성

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안정성이 음수면 그룹이 해체됨을, 양수면 그룹에 개미가 추가되

어 더 커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개미의 비활동 상태는 10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3cm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5분간 지속되었을 때로 정의된다. 이때, ‘비활동성 비율’은 클러스터 내의 비활동적인 

개미의 비율을 말하며, ‘비활동성 효과’는 비활동성 비율에 따른 클러스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공간적 고립도’는 클러스터의 무게중심에서부터 각 개미까지의 거리로 정의되었다. 통계 

분석은 R 4.2.2에서 선형회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3. 결론

1) 결과

(1) 클러스터 안정성

대형 및 중형 개미는 소형 개미에 비해 군집 안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 결과는 소형 

개미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계급에 더 의존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별적으로 계급을 분석할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형과 소형이 아닌 그룹(즉, 중형과 대형)을 비교하였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급에 따라 클러스터 안정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2) 비활동성 개미가 클러스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 크기가 8 이하일 때 비활동성 개미의 존재가 군집 안정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p<0.05). 클러스터 내 비활동성 개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클러스터가 

해체되지 않도록 저항성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비활동성 개미의 효과가 클러스

터 안정화에 대한 계급 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활동성이라 함은 개미가 클러스터를 떠날 가

능성이 줄어들어 클러스터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이를 넘어서 

비활동성 개미가 주변의 개체들을 끌어들이고 더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3) 비활동성 개미의 공간적 고립도결론 내용 작성

비활동성 소형 개미와 대형 개미 간의 클러스터와의 거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다(p<0.05). 

그 반면에 중형과 다른 개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비활동성 소형 개미는 클러

스터에서 더 멀리 위치하려는 경향이 있어 독립적으로 비활동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반면에, 비활동성 메이저는 클러스터 내에서 발견되어, 다른 비활동성 개체와 근접하게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형 개미는 중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의

개미들의 다형성에 따른 클러스터 형성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조직, 의사소통 메

커니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결집 행동에서 비활동성 개미가 다

른 개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개미집 내 공간 조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전 연구들은 결집 정도에서 나이에 따른 계급 간 차이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Sempo et al., 

2006; Depickere et al., 2008) 그 기작에 대한 연구는 화학적 단서가 개미 집결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empo et al., 2006) 이외에는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추후 

연구로의 중요한 연결다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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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 탄생과
기업 관점에서 이행 과정 고찰

김창환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 박사과정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 전문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조직들에 

국제 규범으로 부여된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은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 또한 지구적 책임 이행은 

유엔 글로벌 의제와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특히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 학설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첫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구적 책임(GR) 개념

을 규명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셋

째, 기업 관점에서 지구적 책임(GR)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수단들을 문헌 조사를 통해 고찰하

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엔 시스템 내의 지구적 책임(GR) 이행 글로벌 아키텍처(추

진체계) 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보고 수단인 ESG와 지속가능보

고서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한 차이점 분석 등이다.

2. 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 분석 본론

1) 유엔 인간환경선언에 따른 지구적 책임 등장 배경 및 분류

2)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이행의 선순환 모델

3)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

<표 1>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

글로벌 주요 의제 유엔 주요 회의

유엔 시스템 내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아키텍처

비고

지구적 책임(GR)
Stockholm 회의

(1972년)

UNEP

(1972년)

환경에 대한 국제 

FRAMEWORK 구축

⇩

지속가능발전(SD)

_ New Agenda로

채택

Earth Summit 회의

(1992년)

UNEP FI

(1992년)

Major Groups

기업 포함

UNEP ⇨
GRI

(1997년)

자발적 지속가능

보고 체계 확립

UN MDGs

(2000년)

UNGC

(2000년)

UN에서 핵심 파트너로

기업 부상

⇩ ⇩

지속가능발전(SD)

_ global consensus

and partnership_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내재화

Johannesburg 회의

(2002년, Rio+10)

UN PRI

(2006년)
ESG 공식 출범

⇩ ⇩

UN SDGs

(2015년)

UN SDGs

(2016 - 2030)

지구와 인간을 위한

헌장 채택

3. 지구적 책임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글로벌 이행 수단 비교 분석

1) 기업시민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파트너십 모델

2)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GRI) 자율 이행 모델

3)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통한 파트너십 모델

4) ESG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 모델

(1) ESG 등장 배경

(2) 기존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범주에 ESG 편입

(3) UN PRI 출범을 통한 ESG 주류화

(4) ESG의 발전 방향

(5) UN SDGs와 연계된 기업의 이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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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논문은 문헌 분석을 통해 유엔 글로벌 의제의 발전 과정상에서 ESG 탄생 및 용어 생성 비

밀을 규명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ESG 단어를 처음 사용한 문헌이 “Implementing 

Responsible Investment 보고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UN SYSTEM 내에서 발전된 

개념인 기업의 지구적 책임(CGR), 사회공헌, 지속가능성, 사회가치창출(CSV), 기업시민, 지속가능

발전(SD), 지속가능경영(SM), ESG,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선순환 모델 속에서 동일한 성격(性格)의 용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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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공정전환을 위한
기후취약계층 정의에 관한 연구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

남지형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김해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EU와 더불어 미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기조를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 및 원

자력 발전 비중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단기간으로 에너지 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기존에 취약계층에 해당했던 

가구의 기후 취약도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기후 취약계층의 범위 또한 증가할 것이다.

탄소중립 공정 전환의 ‘공정’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 취약계층을 정확히 선별하여 지원 정

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파악할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에너지 빈곤 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국내 기후 

취약계층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

으로 분리될 수 있는 가구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탄소세 등으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후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분석 방법

(1)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한 동계 기후취약계층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TPR, MIS, CEPI, MEPI에 중복으로 해당되어 에너지 빈곤 정확도가 높은 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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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낮은 가구 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가구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후취약계층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취약계층의 정의에 있어, 낮은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면적당 연료비 비율이 높으면 에너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면적당 연료비가 낮으면 에너

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로 분석하였다.

(2)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자료를 통한 동계 기후취약계층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가격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여, 소득 분위 구간별로 에너지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득 구간별 에너지 가격 상

승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기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간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연간 총소득 변수가 범주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래 <표 1>과 같이 

소득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소득 1구간은 연간 총소득이 1200만 원 미

만인 가구, 소득 2구간은 12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인 가구, 소득 3구간은 2400만 원 이상, 

7200만 원 미만인 가구, 소득 4구간은 72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주난방연료, 가구원 수, 가구 소득, 주택용 월별 전력

가격, 주택용 월별 도시가스 가격, 도시가스 월별 사용량 등을 사용하여 고정 효과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탄소세 부과로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후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탄소세 시나리오는 1만 원/tCO2e, 6만 원/

tCO2e, 11만 원/tCO2e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2) 분석 결과

첫 번째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 1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TPR, MIS, CEPI, MEPI에 포

착되는 기후 취약계층 정확도 양상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데이

터 내에서 단년도 및 5개년도 단위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유사한 결과를 얻었기에 2015

년만 소개한다. 

<그림 1> 4가지 지표를 활용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비교(2015년)
(단위 : 가구 수)

2015년 정확도가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 그리고 어느 지표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가구의 특

성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확도가 높은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와 어떤 지표

에도 해당하지 않은 가구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 그룹의 균등화 소득이 130만 원으로, 일

반 가구의 소득은 이와 비교했을 때 약 4.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도가 높은 가구는 일

반 가구와 비교했을 때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모자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 독거

노인 가구 및 모자 가구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도가 높은 가구의 가구주

는 비교적으로 여성 비율이 2배 정도 높았으며 학력 또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특성

을 봤을 때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으며, 월세평가액 또한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면적당 연료비 비율 또한 정확도가 높은 가구의 경우 

2.418로 일반 가구와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이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1그룹의 경우 탄력성이 -1.1, 2그룹의 경우 

-0.48, 3그룹의 경우 -0.32, 4그룹의 경우 -0.18로 각각 탄력성이 추정됐다. 이 중 4그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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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격에 더욱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고소득층 

그룹의 경우 탄력성이 -0.16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서, 가구

가 사용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며, 가구주의 학력 및 성별과 도시가스 

사용량 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가스 사용

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환경 변수인 난방도일(HDD)이 증가할수록 도

시가스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세원 환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첫 번째 ‘1만 원/tCO₂’ 탄소세 시나리오 기준 가장 소

득이 가장 낮은 1그룹의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존보다 ‘3.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

며, 3그룹의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존보다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6만 원/tCO₂e’ 탄소세 시나리오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그룹의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이 기존보다 ‘23.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그룹의 경우 겨울철 도

시가스 사용량이 기존보다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율이 가장 높은 세 번째 ‘11

만 원/tCO₂’ 시나리오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구간의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존

보다 ‘42.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3구간의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존보다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인상에 민감하여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게 되고, 적정수준을 위해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에너지 빈곤 정확도가 높은 가구는 대부분의 정확

도가 낮은 가구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확도

가 높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았다. 둘째, 노인 가구 비율 

및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으며, 낮은 학력의 가구주가 많았다. 셋째, 면적당 

연료비 비율로 살펴본 에너지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단일 지표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여러 지표

에 포착되는 높은 정확도의 가구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후 취약계층을 분

석할 때 에너지 효율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가구소득구간별 도

시가스탄력성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으로 나타

났으며,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 가격 탄력성이 -1.1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머지 소득 구간에서는 모두 도시가스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 소

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비탄력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지표가 아닌 여러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 취약계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후 관련 복지정책들의 대상 선정 시 사각지대 검토에 해당 특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확도가 높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후 취약계층을 정의할 때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가구별 소득 구간에 따라 도시가스 가격 탄력성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탄소세 도입 

시 기후 취약계층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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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평가모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계학습분석을 통한
CCS 확대의 사회적 탄소비용 산정

세사리 데시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연구원, 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김하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1. 서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2017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도 상승했으며,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CO₂ 배출량 증가로 인해 2100년 지구 온도는 약 3.7~4.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PCC, 2018; IPCC, 2022).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특히 전환이 어려운 부문에서 잔여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

되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IPCC WGIII 보고서는 파리협정 상의 온난화 제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배출 경로 시나리오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CCS는 아직 논란이 있는 기술이다. CCS의 확대

는 아직 기술적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 단층에 지질학적으로 저장된 CO₂는 저류층에서 

누출 가능성과 지하수층을 오염 가능성이 있다(Caesary et al., 2020). 이러한 상황에서 CCS 확

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탄소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은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량으로 부정적인 외

부효과는 오염자나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Remeur, 2020). SCC의 산정에는 지구 시스템 및 사회경제적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결합한 통

합 평가 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결과로 산정되는 SCC 

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

을 활용해 SCC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SCC 산정 시 다수의 시나리오와 IAM의 상이

한 매개변수 설정에 따른 출력값(SCC)을 신속하게 산정하고, 그 값의 확률적인 범위를 자동화하게 

추정한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경제적 조건 및 CCS 확대 시나리오에서 SCC 및 CCS 확대의 영향

을 분석하였다.

2. 본론 

본 연구는 크게 통합평가모형과 기계학습을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미래 사회경제적 조건 및 

CCS 확대 시나리오에서의 미래 탄소 배출량 및 SCC 분석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SCC 및 확률 계

산 자동화 및 CCS 확대의 영향 분석으로 구성된다.

1) 미래 사회경제적 조건 및 CCS 확대 시나리오에서의 미래 탄소 배출량 및 SCC 분석

본 연구는 FUND와 PAGE의 두 가지 IAM의 최신 오픈 소스 모델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IAM은 사회경제적 모듈, 기후 반응 모듈, 피해/손실 및 미래 할인 모듈로 구성된다(Ricke et al., 

2018). IAM 모형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에는 미래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뿐 아니라 순시간선호율

(pure rate of time preference, PRTP) 및 기후 민감도(climate sensitivity, CS)와 같은 매개변

수가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해 FUND(Anthoff & Tol, 2014) 및 

PAGE(Hope 2006; Yumashev et al., 2019)의 기본 데이터 외에도 CCS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경

제적 시나리오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여러 미래 조건을 수집하고 평가하였다.

2) 기계학습을 활용한 SCC 및 확률 계산 자동화 및 CCS 확대의 영향 분석

기계학습 방법 중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Drucker et al., 1997)

를 활용해 불확실성이 있는 SCC 추정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두 개의 IAM

인 FUND와 PAGE에서 추출한 SCC 값들을 출력값으로 하여 SVR 모델을 훈련하고 이 과정을 통

해 SVR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에 따른 SCC 값 사이의 일반적인 비선형 관계를 학습한다. 

학습된 SVR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기준 시나리오와 CCS 개발 시나리오 등의 

미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입력값으로부터 SCC 값을 예측한다. 

CCS 적용 시, CO₂ 회피 비용을 계산하고 SCC 추정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CO₂ 회피 비용은 

CCS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소와 CCS 설치 발전소 사이의 CO₂ 배출 집약도 차이에 대한 균등화 발

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차이의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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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훈련된 SVR 모델 성능은 FUND 및 PAGE이 예측한 SCC 값과 SVR 모델 예측값과의 RMSE

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RMSE는 매우 낮은 값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IAM 모델 예측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SVR 모델이 FUND 및 PAGE의 결괏값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후에, SCC 추정값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SVR을 이용하

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SCC를 추정하였다. 

높은 PRTP 매개변수 값을 활용했을 때 SCC 값은 더 낮게 나타났으며 CS 값이 높을 때 SCC

가 높게 나왔다. 낮은 PRTP는 현재 세대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

에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높은 CS 값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 폭이 커지기 때문에 손

실의 규모 증가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SCC 결과의 확률 분포는 SCC 값이 높아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long right-tail’ 

형태를 보여주며, Long right-tail 분포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재해의 가능성을 시

사한다. 2020년 0–500 USD/tCO₂ 사이의 SCC 값이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다. 높은 SCC 값의 

확률은 2020년에서 2100년까지 증가한다. 높은 값의 SCC 범위의 확률이 상승하는데 이는 배출량 

증가 및 지속에 따라 미래 SCC가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CCS를 탑재하지 않은 발전소의 LCOE는 4.2–16.2cents/kWh로, CCS가 설치된 발전소의 경우 

10.7–22.6cents/kWh로 이 두 시설의 LCOE 약 6.5cents/kWh 차이를 보인다. CCS가 설치된 발

전소의 경우 CO₂ 배출집약도가 약 80%(약 828.92gr/kWh)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CO₂ 회

피 비용은 약 79USD/tCO₂로 산정되었다. SCC 평균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20년부터 SCC 추정 

평균값보다 CO₂ 회피 비용이 낮아, 경제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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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의 효과

이소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1. 서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 다르게, 한국의 전기요금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요금

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다. 

이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는 요금체

계다. 한국에서는 가구마다 월별 전력 소비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사용량 요금은 높은 

소비 구간일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다. 정부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에 에너지 절

약과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누진제를 도입했다. 

현재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하고, 가장 소비량이 많

은 구간과 적은 구간의 요금 단가가 3배 차이 나는 구조다. 2016년 12월에 개편된 현재의 요금체계 

이전에, 2004년부터 약 12년간 유지되었던 누진제는 6단계 11.7배수라는 높은 누진율로 비판받았

다. 특히 2016년 여름은 당시 6월에서 8월 사이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 이상 높아 에어컨 이

용 수요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는 그해 8월 11일,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

감방안’을 발표하고, 총 4,200억 원 규모로 7~9월분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연구는 2016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가 가구 전력 소비에 미친 영향과 가구 소득수

준별 요금 혜택을 분석하여 당시 가격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이 10% 안팎인 한국에서, 전기요금 가격 정책은 여론

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가격 정책 설계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 자료와 변수

분석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2,520가구를 표본으로 가구 에너지 소비행태를 추적하여 수행하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6년 조사 자료로, 가구의 월별 전력 소비량을 종속변수

로,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을 주요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외에 기온은 가구 전력 소

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 기간이 여름철임을 고려해 냉방도일을 활용하되 검침일별

로 가구마다 당월 전력 소비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식으로 계산했다. 

수식에서 는 일 평균 기온, 는 기준온도로 수식 오른편 위의 + 부호는 괄호 안의 값이 양

(+)일 때 그 값을 취한다는 의미다. 

2) 연구설계

(1) 기초통계량

가구 상설표본조사 자료의 2016년 월별 가구 전력 소비량과 소득 수준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표를 구성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간별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많고, 2016년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로 얻은 요금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득 수준별 기간별 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 및 요금 인하 혜택(저압) 

연간 소득 수준

(만 원)
가구 수

연평균

전력 소비량

(kWh)

7~9월 제외

연평균 전력 소비량

(kWh)

7~9월

평균 전력 소비량

(kWh) 

7~9월 한시 인하

요금 혜택

평균(원)

1,200만 원 미만 381 213 210 220 6,371

1,200-2,399만 원 353 237 233 251 7,715

2,400-3,599만 원 480 256 250 276 9,294

3,600-4,799만 원 441 275 267 301 10,436

4,800-5,999만 원 440 285 273 318 11,545

6,000만 원 이상 425 298 285 334 12,231

전체 2,520 262 254 286 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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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분석모형은 이원고정효과 모형이다. 이 모형은 패널자료에 이중차분 접근을 하는 것으로, 가구

와 시간을 월별로 고정하여 누진제 완화가 가구 전력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누진제라는 복잡한 가격 체계하에서 가구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격 인하를 인지한다는 가

정하에 검침일을 기준으로, 가구가 월별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따라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구

분한다.

3)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여름철 한시 인하는 가구 전력 소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회귀계수: 11.376, 가구 수준에서 클러스터 된 표준오차: 4.142). 

3. 결론

2016년 8월, 정부는 더운 여름철 가구의 냉방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같은 양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가구는 더 적은 요

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초통계량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요금 혜택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소득이 낮은 경우 6천 원, 높은 경우 1만 2천 원 정도 요금 인하의 혜택을 누

렸다. 또한 요금 인하 시행 후 가구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용 누진제는 당

초 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 인하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누렸으며, 가구 전력 소비량 증가를 유도했다. 누진제 도입 목적과 한시 인하 시행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가격 정책은 국가 재정과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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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 실천에 기초한 환경운동 연구

곽찬별 숭실대학교 학부생

1. 서론

최근 잦은 이상기후 현상과 폭염의 연속은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끔 했다.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침수, 동식물 영역의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작물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난과 같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증가하며 지구온난화가 일상생활

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는 협약을 통해 환

경문제 해결을 공조하고, 각국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탄소 배출량 규제

를 통해 탄소중립을 권고하고 일부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

구온난화 현상은 심각해지며 임계점-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을 향해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정부 행위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며 환경 담론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활동이 적어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체험적 실천에 기초한 환경운동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1) 체험적 실천

(1) 체감과 일상적 경험

개인이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상에서 직면하는 것을 ‘체감’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세먼지로 탁해진 풍경을 눈으로 관찰하거나,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의 기온

을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있다. 이를 일상적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상황을 직

면하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당사자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갖거나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

는 기점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한 인식 수준의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이러

한 일상적 경험을 체험으로 바꾼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2) 체험적 실천

사회학적인 의미로 체험은 일반 경험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객관

적이다. 이와 다르게 체험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이다. 경험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체험

은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체험이란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체감하고 경험했던 환경문제를 이와 같은 체험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체험적 실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운동 방법들을 기획할 수 있다.

2) 환경운동 방법   

(1) 플로깅

플로깅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간단한 준비물과 

그에 따른 적은 비용을 통해 시민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플로깅을 통해서 주변

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잘못된 분리수거와 같은 현실을 인지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도 본인

이 직접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실천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실천 

중이지만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좋은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므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에서 관

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환경운동의 방향성

환경운동은 점차 정치적인 논쟁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환경활동가와 환경단체가 문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부정적 인식

이 누적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 조

직은 환경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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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회학적 의미로서의 ‘체험적 실천’의 방법에 

기초하여 시민 참여 확대 방안과 환경운동의 발전 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의 방법을 적용했으나, 더욱 구체적인 통계에 기초한 학술적 논문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

구는 환경단체와 같은 비정부 조직체를 비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운동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체험적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환경운동

을 보완하고자 한 연구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면 이를 이행하기 어

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환경단체에 관해 좋지 못한 시민들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교

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NGO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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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열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우승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한승엽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1. 서론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대기 온도 및 강우량

의 변화, 대기오염, 홍수, 화재 등과 같은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와 개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Palinkas & Wong, 2020; Ahmed, Esch & Hoeven, 2023). 인류의 산업혁

명으로 인해 시작된 기후변화는 매년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인간은 극단적인 폭염·한파, 미

세먼지, 이상 기온 등과 같은 현상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Piticar et al., 2018; Aslam et 

al., 2020). 특히 지난 5년간 폭염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재해로 급부상

하였다. 폭염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높은 고온의 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폭염주의

보는 기상청 기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지속될 경

우 발령된다(서지유 외 4인, 2020). 폭염은 과도한 열과 건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수체 증발로 인

한 수자원 고갈,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증가,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등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서보혁, 2023).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의

하면, 폭염일수, 온도 혹은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백종현·이승수, 

2022), 폭염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폭염으로 인한 체열 발생으로 식욕부진, 열사병(heat 

stroke), 열탈진(heat exhaustion), 열경련(heat cramps), 열실신(heat syncope),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병 등 인체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Aslam & Lodhi, 

2006; 채수미, 2023).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가 연소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폭염, 대기오염 등을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을 걸쳐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Wallington et al., 2009; Kweku et al., 2018). 이에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리우선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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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정서’, ‘파리협정’ 등과 같은 환경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대기오염 방지, 물 개선 

등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이 기후변화에서 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피해를 받는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행동 및 실천은 정책적 차원의 

규제 및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김영욱·이하나·김혜인·문현지, 2018; 이두곤, 2022).

 공중이 위기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빠르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후변

화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량은 2019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며(진민정·이봉현·신우열, 

2021), 소셜 미디어는 기후변화 정보 공유와 함께 감정적인 공감의 확산 도구로서 활발하게 활용되

고 있다(서현정·윤정섭, 2022).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노출의 증가와 함께 대중들의 환

경문제에 관한 관심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 증가하여 74.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 방법은 43.8%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실천 행동

은 202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염정윤·안소은·김가영·이홍림, 

2022).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실제 실천적 행동에 대한 의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간극을 줄이기 위해선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환경 커뮤

니케이션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태도 변화, 행동 촉진 등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심리적 요인들을 더욱 정교하게 탐색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본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정보 노출이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중요한 공공 문제로 변화

시켜 대중들의 행위 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Lowe & Morrison, 1984; 

Mitchell, 1990), 미디어 노출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이 행위 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였다(Qader & Zainuddin, 2011; 차유리·조재희, 2019; Loy, Hamann & Reese, 

2020). 콰더와 자이누딘(Qader & Zainuddin, 2011)의 연구에서는 신문, 라디오 광고 등에서

의 정보 노출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도 미디어 노출이 정보 효능감과 친환경 행위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oy, 

Hamann & Reese, 2020), RISP와 HBM 모형을 적용하여 미디어와 대인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정보 노출이 미세먼지 예방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차유리·조재희(2019)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한편, 개인의 인식, 태도, 행위 의도, 행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여러 모델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

해 제시되었는데, 그중 확장된 병행과정모델(EPPM)은 위협에 대한 평가와 효능감에 대한 평가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반으로 인지에 따른 위험통제 반

응, 공포통제 반응, 무반응 중 한 가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모델이다(Witte, 1992; 김진성·김상

희, 2023). 구체적으로 위협과 효능감이 높게 지각되고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보호 동

기가 생성되고 위험통제반응으로 연결되어 행위 의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차채영·조수영, 

2022). EPPM 모델은 주로 헬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해외 감염병 예방행위(장해·박주식·이경

식, 2020), 정신건강(박시은·최수정·정세훈, 2016), HPV 바이러스(Reno & Dempsey, 2023)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 설득 효과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최근 일부 국내 연구에서도 

일회용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EPPM 모델이 적용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지만(장

한진·노기영, 2020; 김주환·한미정, 2021), EPPM 모델을 환경문제에 적용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실정이며, 환경문제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걸쳐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문

제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험으로 지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차채영·조수영, 

2022). 따라서 개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행위 의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문

제에 대한 위협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학제적 정교화와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

기 위해 확장된 병행과정모델(EPPM)을 적용시켜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행위의 선행 요인들을 탐

색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폭염에 대한 정보 노출과 기후변화 예

방행위 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협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지각된 개인 위

협, 지각된 사회 위협 그리고 지각된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정

보 노출을 통해 폭염에 대해 지각된 위협과 효능감이 기후변화 예방행위 의도에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 개인이 열에 대해 지닌 스트레스의 개념인 열 스트레스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

여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앤더

슨과 걸빙(Anderson & Gerbing, 1988)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1) 문항 간 내적 일관성 및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 집중 타당

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검증을 통해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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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다. 3) 본 분석에서는 요인 간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각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

증하였고, 4) 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구조방정식(structual equation modeling, 

SEM)과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열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중집단 비교분석(multiple group comparing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델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3. 결론 

 먼저 신뢰도,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모형 판별 타당성, 구조모형 적합도, 집단 간 측정모형 적합

도 및 측정 동일성, 집단 간 구조모형 비교 및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분석인 경로 분석, 간접효과 검증과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에 관한 정보 노출은 예방행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폭염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

방행위 의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출된 정보에서 개인이 폭염에 대한 위협과 효

능감을 얼마나 지각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정보 노출은 지각된 

개인 위협과 지각된 사회 위협에 정(+)적인 영향을, 지각된 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공중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대한 폭염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된 개인·사회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 

모두 예방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개인 위협이 지각된 사회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에 비해 예방행위 의도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개

인의 건강과 관련된 폭염의 심각성과 취약성이 지각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 의도가 매우 높

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예방행위 의도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폭염의 사회적 위협을 지각하거나 

폭염 문제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폭염의 위협을 지각하는 것이 예방행위 

의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정보 노출은 각각 지각된 개인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을 경유하였을 때 예방행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사회 위협을 경유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

히 매개효과 또한 지각된 개인 위협이 지각된 효능감에 비해 매개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공중이 폭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행위 의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

인이 매체 혹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인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폭염의 위험 및 

취약성을 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상케 한다. 다섯째, 정보 노출이 지각된 개인·사

회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을 통해 예방행위로 경유하였을 때 지각된 개인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테(Witte, 1992)가 주장한 EPPM 모델에서 지각된 위협과 지각

된 효능감 간의 관계를 입증하며, 개인이 정보 노출을 통해 폭염이 지닌 위협을 사회적 차원이 아

닌 개인적 차원에서 지각하며 폭염에 대한 효능감이 있을 때 예방행위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함

의한다. 마지막으로 열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 열 스트레스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

했으며, 이에 따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기후변화 예방행위 의도

에 지각된 개인·사회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 모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열 스트레스가 낮

은 집단은 개인적 차원의 지각된 위협만이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중 및 개인 차원에서 EPPM 모델의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

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사회적 차원의 폭염에 대한 위협을 지각하

는 것보다 개인적 차원의 위협을 지각하는 것이 기후 예방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

출하였으며, EPPM에서 주장된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

에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미디어는 개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

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게 폭염이 사회적으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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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라는 정보보다 폭염이 개인에 미치는 심각성과 취약성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

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 또한 폭염 문제를 사회적인 관점보다 개인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 방안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결과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공중의 기후변화 예방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열 스트레스에 따른 차이

가 검증된 것은 개인의 기후변화 예방행위에 있어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소 열에 의해 삶

의 저하, 피로도, 스트레스 등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지각된 위협이 차원과 관계없이 예방행위 의

도가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열에 대해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개인일수록 보호 

동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

부, 비영리 단체 등이 개인적 차원의 위협과 효능감이 중요 요인임을 인지하고 폭염 문제에 관한 정

보 전달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고려한 정보 전달을 펼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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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대전환
생명에 대한 물리, 화학 및 정보이론적 접근을 넘어 새로운 환경 이해

양선진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강사

1. 서론

유전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시작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인간이란 정말로 유전자 안에서 인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생

명 현상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DNA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연구 경향성은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주된 연구 방법론이 되고 있다. 고전 역학에 해당하는 뉴턴의 

근대역학부터 시작해서 닐스 보어와 슈뢰딩거 등의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근본적 성질을 

원자라는 물질 안에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면서 생명 현상의 본질을 DNA라는 

물질 안에서 찾으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유전자의 중심 도그마는 바로 DNA이고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유전자가 인간

의 본질이고 인간을 만들어 낸다는 사고에서 발생한다. 유전자는 물질이고 물질은 결국 원자로 환

원되기 때문에 원자는 존재자의 근본 단위가 되며 생명체는 원자들의 이합집산이라는 사고가 가

능하다.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이 DNA 염기서열이라는 물리적 정보체계와 복제과정을 거

친다는 생명의 물리적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재조합 DNA 기술의 발견은 

생명의 영역을 인간의 의지대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로 확장되었다. 유전자가 곧 생명

이라는 사고의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 생물학자가 바로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1910-

1976)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우연과 필연>에서 DNA 안에서 전통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

인 DNA의 우연과 필연, 즉 자기복제와 자기변형이라는 생명의 신비로운 모순된 속성을 생물학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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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생명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생명체를 토대로 한다는 점

만은 명확하다. 생명체란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시작한다. 생명이란 유전자의 집합체라는 유전공

학적 사고에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인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이 융·복합의 학문적 

경향성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명이란 유전자들의 집합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유전공

학자들은 인간의 비밀을 유전자 안에서 찾으려는 생각에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을 진행하였다. 

생명공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이 정신이 아닌 물리적 토대인 육체, 특히 유전자 안에서 발견할 수 있

다는 전제를 인정하며, 생명의 신비가 바로 유전자 안에 있다는 사고를 부인하지 않는다. 또 다른 

흐름에는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신경세포가 몰려있는 뇌 안에서 인간의 신비를 해결할 수 있다

는 입장이 바로 뇌과학이다. 유전공학이나 뇌과학 모두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한 유물론적 환원주

의이다. 과학기술이 이처럼 발달한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네트워크 이론 및 양자역학과 같

은 자연 과학적 이해 없이 생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이해 

없이 자연과학적 이해만으로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본 논문에서는 유전공학적 

이해에서 출발한 생명의 이해의 문제점을 새롭게 갱신한 현대 과학의 이론, 특히 양자역학과 복잡

계 이론을 통한 생명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동양 사상, 특히 왕양명(王陽明: 1472-1528) 철학의 독특성과 가치를 재

발견하고자 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이론, 네트워크 이론 및 양자역학을 간략히 살펴보고 네트

워크 이론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토대인 근대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 

과학의 변천사를 통해서 과학발전사가 지닌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인

간과 환경의 상화 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현대 생태주의 존재론에서 이해

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가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면서 왕양명의 사

상을 통해서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관을 제안

하면서 생태주의 존재론이자 생태주의 가치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내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양자역학과 동양의 음양론(陰陽論)에 근거한 우주론과 생명론

① 양자역학과 서양 논리학

② 유전자결정론의 유물론과 비유물론의 동양의 우주관과 생명관

③ 동양의 우주관과 관계론적 존재론

생명의 근원자로서의 자연과 동양의 생명관

① 자연의 능동성(天命)과 동양의 생명관

② 유기적 자연과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인간

생명의 근원자로서의 자연과 동양의 생명관

① 복잡계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생명

② 정신으로서의 생명관

관계론적 존재론에서 생태학적 가치론 및 생태학적 생명관으로의 전환

① 생태학적 가치론으로의 전환

② 생태학적 가치론에서 인간의 위상, 즉 생태학적 가치론과 생태학적 생명관

(2) 연구 내용 및 방법

생명의 물리- 화학적이며 정보적 기계(신유물론)라는 정의에 대한 과학적 근거

① 유전자 결정론적 사조의 지배적 경향성

② 양자역학에 근거한 물질주의적 생명 이해

③ 복잡계와 정보이론에 따른 생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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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신유물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생명과 생명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②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중가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질서의 법칙)

③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 생명 이해에 대한 비판: 복잡계에 근거한 생명 이해

④ 신유물론적 입장의 신다윈주의의 문제점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학에서부터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양자역학 및 복잡계 이론이 등장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복잡계 

이론 속에는 모든 존재들이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결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 현상

에서부터 생명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을 원자론적 시각이나 결정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의 한계도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왕양명의 사상은 우주 자연과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시각과 유사

하지만 왕양명의 사상은 생태주의적 존재론이 망각한 인간 존재의 독특한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

다. 왕양명은 모든 존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존재론적 시각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존

재들 사이에서 양지를 지닌 인간 존재의 독특한 위상을 인정하고 네트워크화된 생태주의적 시각을 

부각시키면서도 인간 존재의 도덕적 존재성과 독특한 도덕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

태주의 가치론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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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Eco)-감정코칭’을 통한
‘기후 불안(Climate-anxiety)’ 해소 방안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진경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1. 서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기

후 불안(climate anxiety)’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후 불안으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폭

력,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이 인간 실존과 개인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후 불안에 대

한 치료법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기후 불안을 두고 이를 테러나 학교 총격과 같은 위협에 의한 불안과 다르지 않게 봐야 한다는 

일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 반편, 일부 기후운동가들은 기후 불안을 진정시키거나 치

료해야 할 일종의 사고 기능 장애로 보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인지와 상관없

이, 기후 불안의 확산은 진행되고 있고, 약한 강도로든, 강한 강도로든 기후 불안을 겪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인지와 조절 능력 강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래의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이를 대응해야 할 아동들의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바른 정보의 보급

과 공감이 더욱 시급하며, 아울러 이들의 불안을 해소할 감정코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감정코칭을 

결합한 기후 불안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후 불안의 사회심리학적 기반 

(1) 기후 불안의 사회심리적 차원  

① 보웬의 감정 체계

인간의 사고 체계, 감정 체계, 정서 체계는 동시에 작용할 때가 많으며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

친다. 기후 불안이 높아지면 감정 체계는 사고 체계를 압도하여, 감정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사고 체계의 객관성이 짓밟힐 수 있다. 기후 불안이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동들의 

감정적·정서적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 사고 체계를 마비시킨다.

②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아동들은 각자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 기후 위기에 반응한다. 기후 위기는 사람들이 이를 얼마

나 인지하느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와 영향에 대해 인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 불안에 노출된 아동들에

게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초점을 변경하고,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정서 조절 전략은, 불안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2) ‘기후 불안 심리검사’의 제안  

기후변화로 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검사를 고안할 수 있다. ‘기후 불안 심리검사’

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통합하여, ‘기후 불안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불안 상황에 대한 조절

과 개선 방안을 설정할 수 있게 유도한다. 또한 수검자 아동들의 반응에 대한 공감적 경청을 하여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3) 적극적 지지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기후 불안 치료를 처음으로 제안한 기후 전문 심리학자 토머스 J.도허티 박사와 수전 클레이튼 

교수에 따르면, 이에 대한 치료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관련 뉴스나 연구 정보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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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두뇌 발달로 인해 사고 체계가 미숙한 아동들의 경우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훨씬 깊

이 각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판단 미숙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바

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동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②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트라우마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으로 인해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과민

하게 반응하며 마비 또는 회피와 같은 방어 반응을 보이는 기억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히 아동들

은 트라우마와 같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억을 놀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

적인 기억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한 일본 아동들의 지진 놀이나 

쓰나미 놀이는 어른의 눈에는 조심성 없고 허용하기 힘든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아동들이 트라우

마로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놀이이다. 기후 불안 또는 환경위기로 인한 트라우마가 PTSD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에코-감정코칭’

(1) 감정코칭 

① 기후 불안 해소를 위한 감정코칭의 적절성 

감정코칭은 가트맨(John Gottman) 박사가 체계화하였고,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되, 행동에 한

계를 지어줌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지능을 높이고 학업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 전체의 회복탄

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들의 기후 불안 해소에 활력제가 될 수 있다.

② 감정코칭의 5단계

첫째,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며, 둘째, 강한 감정을 표현할수록 좋은 기회로 삼고, 셋째, 

‘열린 질문’을 통해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넷째, 감정을 명료화하며, 다섯째,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5단계 접근법이다.

(2) 기후 불안 해소 프로그램과 감정코칭의 결합, ‘에코(Eco)-감정코칭’ 

① 감정 카드 및 역할극을 활용한 경청과 공감  

감정코칭에 사용하는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기후 불안 아동의 아픔에 공감해 주며 경청해 줄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을 통해 기후 불안 아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로해 주는 한편 대안 및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자연물을 이용한 회복탄력성 증진 

자연은 아동들에게 호기심을 촉진시킨다. 자연과 자연물을 가까이하게 하는 것은 아동들로 하

여금, 환경과 조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숲에 가서 맨발로 걸으며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하게 할 수 있고, 

실내 활동으로는 흙물감, 점토, 황토염색 가루를 이용하거나, 흙놀이 및 모래놀이 등을 통한 집단

상담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신체활동 역시 증진시켜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다. 

③ 환경 도서를 이용한 책 놀이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도서들을 활용하여 책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기후 불안 해

소와 올바른 기후 행동에 대한 경험을 ‘나만의 책’으로 완성하여 지역사회와 각급 학교에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 보호 캠페인 또는 환경 보호 콘서트 준비하고 실행하기 

환경 보호에 대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여 아동들 스스로 캠페인을 준비하게 하고, 환경 보호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들이 전인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⑤ 환경 관련 진로 교육을 통한 ‘미래의 나’ 설계하기 

기후변화에 관한 미래 직업군을 탐색하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기후 불안

을 오히려 구체적 진로 설정의 기회로 승화시키게 할 수 있다. 

3. 결론

기후 불안은 아동들의 사회 심리와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아동들의 기후 불안 해소를 위해 기

후 위기 문제와 이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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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불안 문제를 감정코칭과 결합하여, 아동들의 심리를 공감하

고 위로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위한 적극적 행동 변화 및 실천까지 이끌 수 있는 ‘에코-감정코

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러한 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자라나는 아동들로 하여금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에 기후 위기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에코(Eco)-감정코칭’의 집단상담 매뉴얼을 작성하여 아동 관련 기관과 학

교 등에 보급한다면 환경교육 및 상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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